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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인의 죽음에 대한 시선1

군인의 죽음1.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기에 설치된 조선경비대에서 출발한다 조선경비대는  . 

제도와 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임시정부 광복군 일본제국의 군대 해방 후 미국군, , 

대의 불편한 혼효이다 군정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약소과 기대와 달. 

리 한반도에서는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국가가 수립되지 못하였다 해방공간에서 . 

분단의 맹아들이 점차 도드라지기 시작하였고 정치적 차이는 남한 사회 내부에, 

서도 극심한 내분과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군정기에는 . 

조선경비대가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군과 경찰이 반발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평정, 

하였다 실제로 해방이후 전쟁의 휴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규모로 민간인. 6 25・
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전쟁에서 군경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6.25 . 

군의 피해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전사자는 명이고 부상자 명 실종 137,899 , 450,742 , 

또는 포로 피해자는 명에 이른다32,838 .1) 전쟁 이후에도 남북 간의 간헐적인  6 25・
무력 충돌이나 도발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들도 다수 희생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은 베트남 전쟁의 참여이다 한국 정부는 . 1964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베트남에 전투부대원 만여 명을 파병하였으며 사9 1973 3 32 , 

망자는 천여 명을 상회하였고 고엽제 피해자는 년 현재 명으로 집계5 2007 159,132

되었다.

군인의 죽음은 압도적으로 전장에서 발생하였지만 평화 시에도 안전사고나  , 

군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 적지 않았다 안전사고는 위험한 군사훈련 및 교육과정. 

에서 사고 숙영지 막사 초소 등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 무기나 군사장비에 , , , ,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응급조치의 미숙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의미하고 군, , 

기 사고는 인권침해 부당한 압박 등 군대 내의 인간적 신뢰 관계의 파괴에서 비, 

롯된 사고를 총칭한다 표 에서 제시된 최근 년간의 군 사망사고 통계는 과. < 1> 10

거 년 전의 통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수치라고 할 수 있다30~40 . 

군대 내의 인명사고를 들여다보면 군기 사고가 안전사고보다 훨씬 빈발하고 군, 

1) 국가기록원 전쟁 피해현황통계 최 6 25 , <http://theme.archives.go.kr/next/625/damageStatistic.do> (・
종검색일: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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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고의 대부분이 자살사고임을 알 수 있다 군인의 자살사고의 배경에 대한 . 

실태조사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으나 군인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군인의 

생애적 이력 병력 가정환경 교유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만 인권침해나 억압적인 , , , , 

분위기와 같은 복무 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1 117 101 93 81 76 86 86 55 103

안전사고 38 37 25 28 24 23 26 23 11 19
차량- 17 15 12 6 5 10 6 9 1 8

항공함정- / 1 2 0 0 7 0 7 0 0 0
익사- 2 6 3 5 0 3 5 3 5 6
폭발- - - 1 1 3 3 1 1 0 0

추락충격- / 5 7 2 5 4 1 4 7 2 2
화재- 3 - 0 0 0 0 1 0 0 0
기타- 10 7 7 11 5 6 2 3 3 3

군기 사고 73 80 76 65 57 53 60 63 44 84
자살- 72 79 67 57 54 52 56 62 42 83
총기- - - 5 0 0 0 0 0 0 0
폭행- 1 - 1 0 0 0 0 0 0 0
기타- - 1 3 8 3 1 4 1 2 1

출처 국방부 내부 행정자료: ( )2)

표 군 사망사고 현황< 1> 

전통주의자들은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를 엄밀한 의미에서 순직자로 제한하 

고 유족에 대한 보훈 예우에 만전을 기하는 반면 일반사망자나 자살자에 대해서

는 보훈 예우를 배제하고 심지어 자살자를 비애국자로 비난하였다 이러한 사고. 

방식 아래서 군 당국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대와 지휘관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은폐하고 무마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진상규

명도 보훈 예우도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 , 

않았다 군 당국은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희생을 영웅시 하. 

는 한편 또 다른 유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국가책임을 부인하고 유족의 , 

권리와 고통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희생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야 한다는 요구는 점차 시대의 대의로 수락되기 시작하였다.

2) 최종검색일 <http://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 : 2023.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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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태도는 세기 들어와 적극적으로 개 21

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 (2000. 1. 15.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어서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에 , (2005. 7. 29. )

따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향한 여정

을 시작하였다 두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개별적인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의견뿐만 아니라 군대 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법은 정치적인 의문사(suspicious deaths)3)라는 용어를 정립하였고 군의문, 

사진상규명법은 군의문사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의문사의 개념적 협애성을 극복‘ ’
하였다.4)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의문사를 군사망사고 ‘ ’5)를 다시 고쳐 부르고 군사

망사고 진실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2018. 3. 13. )

원회가 발족하여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와 함께 국방. 

부는 년 월 민관군합동위원회2021 6 6)를 설치하여 군대 내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증진과 제도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권고의견을 발표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원회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민관군합동위원회 등, , 

의 개별적인 권고 및 정책적 권고를 군 당국이나 법원이 대체로 존중하였지만 이

러한 태도는 항상적이지 못했다 군 당국자들은 초기에는 사망자 유족들의 목소. 

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회의 권고의견들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정권이 교

체되면 전통주의자로 되돌아가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군. 

3) 제 조정의 의문사 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 2 ( ) 1. “ ”
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 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
있는 죽음을 말한다.

4) 제 조정의 이 법에서 군의문사 라 함은 군인병역법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전환  2 ( ) “ ” ( 24 25
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년 월 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1993 2 25
간에 발생한 것과 그전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서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군의문사진3
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 > 22 1 3・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라 한다가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사건을 ( “ ” )・
제외한다.

5) 제 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 란 군인병역법 제 조에 따른 전환 복무자를 포함한다이 복 2 ( ) “ ” ( 25 )
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
년 월 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 조에 따라 11 30 ) 3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 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진상이 . , 7626 < > 26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6)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 전통적 권력기관에서 미래지향적인  ( ), , , 
과거사정리위원회들이 일제히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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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문제는 징병제 아래서 모든 국민의 아들 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게 , 

군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제도개혁의 요구는 결코 수그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유가족들의 절규 앞서 거론한 위원회들의 권고의견들은 군대의  , 

제도적 개선의 시발점이었다 물론 권고의견들의 제도적 구현은 사안의 성격에 . 

따라 일률적이지 않다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한 요구도 있고 무난하게 법제화되. , 

었으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사안도 있고 아직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경우도 있다 결국 군 당국이나 보훈당국 안에서 제도 운용 제도혁신 제도. , , 

개혁에 대한 안목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고의견들이 현실

화되기 어렵다 국회국방위나 국가인권위 국방부 인권국 등은 국방당국 및 보훈. ( ) , 

당국이 권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제도개혁이 

더딘 배경과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권고자. 

료집의 개혁안들은 의문사위원회 또는 군의문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 

회의 용역연구들 국방부 민관군합동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전히 미진한 쟁, 

점들을 재차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군대에서 인명사고 다발의 원인을 저비용으로 군인을 용이하 

게 충원하는 구조에서 찾는다 즉 저비용의 징집제도는 인간의 권리와 품위를 중. 

시하는 병영조직을 만들지 못한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특히 군인 충원 여건의 . 

변화를 고려할 때 책임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인구. 

감소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저출산의 추세가 한국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이 있다 나아가 저출산의 여건 아래서 군인 충원구조 및 조직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혁신을 이루지 않는다면 한국 군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 

인구감소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군대의 적정한 규모를 확정하고 조직된 군인의 , 

정예화 및 첨단화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군인의 , . 

보수체계 문제보다도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

시키는 방식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피해자의 권리2. 

이 권고의견집은 군인의 죽음을 세 가지 단계나 갈래로 접근한다 먼저 죽음 . , 

의 진실을 밝히는 단계 다음으로 진실규명의 결과에 따라 사망한 군인 및 유족, , 

을 적절하게 예우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죽음의 원인 분석과 진실에 부합하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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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방지대책을 갖추는 단계이다 실제로 우리 보훈법제 군사법제군사법원법 조. , ( ), 

사법제군경찰법령 국가인권위법 등은 최근 여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 , ) 20

보여주었지만 그만큼 개선해야 할 점들도 폭넓게 드러났다 이 권고의견집은 군. 

인 사망사건을 피해자 중심적인 시선에서 살피기 위해 군인사망사건에서 유족의 

권리와 같은 집합적 관념을 상정하기로 한다. 

유족의 권리와 같은 관념은 유엔총회가 년 월 일 채택한 이른바 피해 2005 12 16

자 권리장전7)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내에서도 년 헌법은 헌법 조문에 일반. 1988

적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 관념을 등장시켰고 아울러 국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을 도입하였다.8) 물론 군사망사고가 한결같이 범죄의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일 , 

반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군대 영역 안에서 발생한 군인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가

족에게 특별한 존중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앞서 거론한 .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은 주로 전쟁 내전 독재 정부 아래서 살인 실종 의문사 , , , ,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군인사망사고에 대한 접근틀로서는 정치적으로 어긋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가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죽음의 취지를 선양하려는 의지를 갖는 사망유형

고도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군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

장전의 기본취지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방당국이나 부대지휘관. 

은 국민의 여론이나 국방당국의 책임 문책 등을 고려하여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 

싶은 유형이 사건들이 더욱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당국의 선의와 조사 결과에 . 

기댈 수는 없고 사망한 군인 또는 유족의 시각에서 엄밀한 진실규명이 요구된다, .

군대와 같은 특수하게 차폐된 조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는 관련자들이 문 

책이 두려워 초기에 사건이 조작 왜곡되고 부대원들의 침묵이나 비밀주의로 그 , 

진실을 영영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병이 자신의 잘못으로 부대원 전체. 

가 얼차려를 받게 되는 상황을 괴로워하다가 자살한 사건에서 자살 원인이 실연

으로 인한 비관자살로 기재된다 이와 같이 사인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관계가 형. 

성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

7)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16 December 2005,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조기본이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 2 ( ) ① 
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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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직 군인사망자 및 유가족의 권리는 우리 . 

법제에서는 단편적으로만 존재한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사망사고에서 유족의 . 

권리를 단계별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권고의견집은 유족의 권리를 피. 

해자 권리장전상 피해자의 권리에 준하여 진실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ruth),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justice), (the right to 

로 잠정적으로 나눈다reparation) . 

첫째로 진실에 대한 권리는 사인을 규명하고 죽음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에  , 

대한 유족의 권리이다 초동 조사 및 수사 과정에 경찰 군사경찰 군인권보호관. , , 9)

이 관여하는 것은 법제상으로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과. 

정에 유족이 발언하고 참여할 권리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유족의 . 

참여를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지어 유족의 참여권을 . 

마치 유족이 수사기관을 대신하여 수사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사 결과를 전복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선도 있다 유족의 참여권은 조사과정 전반에 대. 

하여 설명을 듣고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피드백을 받을 권리라고 , 

부를 수 있다 물론 조사 결론이 유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유족이 . 

그 결론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에 참여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 

유족이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거나 군 당국의 공정성에 불신을 갖는다면 군 당국

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족의 참여는 군 당국의 결론이 유족. 

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조사 및 판단과정에 피해자 및 관련자의 참여기회 제공은 헌법상

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경우 사망자의 유족들과 접촉하는 군 . 

당국자나 공직자들은 트라우마와 인권에 대한 충분한 소양과 교육을 통해 공감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재외상화를 겪지 않도록 유의해

야 한다.10) 정부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상태에 응답할 역량을 가진 담당자 

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배치해야 한다.11) 

둘째로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  ,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군부대 방문조사 제 조의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 수사의 입회 50 4( ), 50 6( ), ・
제 조의 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참조50 8( ) .

10) 피해자 권리장전 제 조 피해자는 인도성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 받아야 하 10 , 
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웰빙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재. 
판과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재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
별한 고려와 배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11) 정신건강복지법 및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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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망사고 일반을 둘러싼 입법적 조치에 대한 유가족의 접근권을 의미한다 법. 

적 절차에 대한 권리는 군 당국의 인정 과정 및 그로 인한 재판에 대한 접근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의 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 45 2 ‘
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라는 매우 소루한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였다 실제’ . 

로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를 적절하게 옹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서비스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은 이를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유공자 인정 순직 인정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적정한 . , 

절차에 따르고 판정기구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

다 이러한 요청은 이른바 자연적 정의 에 해당한다. (natural justice) .

셋째로 피해구제에 대한 권리는 인정 결과에 따른 군인 및 유족의 처우에 대 , 

한 권리이다 보훈법제는 더욱 완성적이고 포용적인 제도로 형성되어야 하고 나. , 

아가 현존하는 제도는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더욱 우호적인 형태로 운용되

어야 한다 피해구제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인 . . 

또는 가족의 차원에서는 유공자 예우 경제적 보상 국가배상 국립묘지 안장 및 , , , 

훈포상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망사고의 유형에 따라 . 

자살방지교육 인권증진교육 안전교육 부대기풍의 쇄신 제도개혁 등이 재발 방, , , , 

지의 보증 수단으로 부각된다.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사고 이후 과정을 조망하고 참여할 기회를 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군인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의 권리를 단계별로 목

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는 피해자 권리장전과 같은 군인 사망사고 유가족. 

의 권리장전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군인지위기본법에 두고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유가족에게 보급하고 주시시켜야 할 것이다. 

적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우호적인 법제와 절차3. 

본질적으로 군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대와 관련하거나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사고나 불행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형성하고, 

일반적으로 국가와 군인의 관계에서도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문의 취지. 

가 모호하고 해석적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당연히 국방부나 보훈당국의 해석보다

는 사망자 유족의 해석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개인을 상대로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이 존재한다 권리행사 기간이나 제척기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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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 등의 용어로 사인 간의 권리분쟁의 시간적 경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 

보훈 사건에서는 이러한 권리행사 기간이나 시효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 

훈 사건에서 희생자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일이라도 국가에

게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인의 사망은 직무 중 사망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망이라고 추정되므로 본질적

으로 사망 자체를 사망자에게 유리하게 직무 관련성을 지닌 사망으로 추정할 기

반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의 . 

강한 추정을 도입하는 방안은 사망한 군인을 예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실제. 

로 이러한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추정은 국방당국이나 보훈당

국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백한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일관된 태도를 취

할 때 관행으로 확립되거나 제도화될 수 있다 물론 사망한 군인에게 우호적인 . 

제도는 보훈 사안을 규율하는 법률의 수준에서 명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 

에 국방당국이 적극적인 진실규명활동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진실규, 

명활동을 다 한 후에 진실의 가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무 관련성을 추정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사망한 군인 및 유족들은 군인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공적인 병역의무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존중받아야 하고 인도적으로 처우 받

아야 한다 또한 적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적 결론에 이르러야 . 

한다 오늘날 적법절차는 형사사건에서의 특수한 권리를 넘어 공권력의 행사상황. 

에서 관련자들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된다 사망사건의 조사 진실규명 순직심사. , , , 

처우결정 등에서 유가족은 적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적절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사건의 조사 및 판정과정에. 

서 적절하게 대변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 

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속한 절차는 유가족에게 유. 

리한 보상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는 의미로 그치지 않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규, 

명하기 위한 관련 기구들의 최선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 

한 진실규명절차는 일반 소송과 같이 공격 방어의 장이 아니라 최선의 활동을 기

반으로 하는 직권적인 조사 활동의 장이다.

군인보훈법제는 사망한 군인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결정 원칙을 정책적으 

로 채택해야 한다 일정한 유형의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법. 

정화하는 방식은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년 군인사법은 의무복. 2022

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12) 이러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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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칙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재해보상법 등에서도 확정적인 원칙이 , , 

되어야만 보훈 분야에서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군인. 

사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업군인의 죽음의 경우에도 불명확한 경우에는 ‘
희생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 을 채택하여 사망한 군인을 ’ (in dubio pro victima)

순직으로 추정하는 방침을 수립하거나 다른 보완적인 보상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군인의 특수한 위험은 의무복무군인인가 직업군인인가에 좌우되지 않기 . 

때문이다.

권고의견집의 구성과 방향4. 

이 권고의견집의 방향은 군인의 죽음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있 

다 군복무는 직업 활동이나 공적 서비스 중에서도 매우 위험한 영역이다 군대는 . . 

전쟁을 위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한 조직이다 군인은 평시에도 전쟁과 . 

연동되어 생명의 침해와 생명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부담한다 물론 실제 . 

전투상황에서 전투상황이나 공적인 비상사태에서는 군인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강

도는 현저히 높아진다 심지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귀환한 미국의 예비. , 

군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다가 자살한 사례들도 부지기수이다 전쟁에 참여하. 

든 참여하지 않든 무사히 귀환하든 모든 군인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 , ,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군대가 군인 개인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에 대하. 

여 일반시민들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전쟁과 국방을 한 사회의 특. , 

정한 집단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집단에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면 충분, 

하다는 특수주의적인 사고도 팽배하다 사회나 국가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과 . 

부담을 특수한 신분층완전한 직업군인제의 공역장으로 삼는 사고는 공화주의나 ( )

민주주의의 이상에서 동떨어진 입장이다 군대와 병역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보편. 

적인 의무에 기초하여 증축되어야 하고 대신에 군대와 병역으로 인해 발생한 모, 

든 불행을 국민 전체 또는 공동체가 감수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군인의 . 

희생을 둘러싼 가장 이상적인 보훈제도는 병역으로 인한 불행을 국민 전체에게 

고르게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권고의견집은 군인 사망사고를 둘러싼 쟁점들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 

12) 군인사법 제 조의 전사자의 구분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 항제 호에 해당 54 2( ) 1 2② 
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 ,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10 -

하였다 제 장은 기본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과정을 다루고 있다 죽음의 진. 2 . 

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및 피해자의 참여권이 중요한 쟁

점으로 다루어진다 제 장은 사망한 군인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 보상 . 3

문제를 다룬다 제 장은 군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발 방. 4

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사고방지 교육과 연. , 

결된다 군사망사고는 다양한 사유에서 발생하므로 사고 예방대책을 일률적으로 . 

수립하기는 어렵다 전시 군사작전에서 희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경. 

우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예우가 중요하고 훈련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은 사전에 , 

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부대 안에서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한 , 

자해 사망의 경우에는 우호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실존적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억압적인 분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장은 이 권고의견집의 결론과 요. 5

구사항을 항목별로 제시한다 군인의 인권은 모든 경우에 존중받아야 한다 나아. . 

가 실제 전사 순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초기부터 바람직한 예우 , ,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유족들이 다양하고 단계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

도록 유족들의 인권 매뉴얼로 널리 배포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의 게시판에 게시, 

하고 공유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권고의견집은 순직자를 위한 우호적인 법제, . 

와 관행을 형성할 것을 강조한다 사망한 군인을 우호적으로 처우하는 정신이 입. 

법과정이나 조사절차 심사위원회의 판정 절차 재판 과정 등에서 관철되어야 할 , , 

것이다 안보 환경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유의하여 장기적 과제를 등한시할 수도 . 

없지만 이 권고의견집은 현 단계에서 시급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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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 사망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제도개선2

제 절 군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사법 수사제도1 ・

군 사망사고 처리에 관한 사법 수사제도1. ・

가 년대 이후 군 사법 수사제도의 변천. 2010 ・

우리나라 군 사법 수사제도 법률은 대체로 군사법원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
근간으로 각종 훈령 지시 등으로 규율되고 있다 군사법원법은 군 법원의 구성. , ・
군 검찰 군 사법경찰 등 다양한 영역과 각종 절차를 다루고 있다 이외 일반 형, . 

사소송법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의 주안점은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된 , 

부분으로 수사 사법 영역에서의 군사망사고 처리방식이 주 관심사이다 즉 관할. , ・
관 심판관 기타 사법행정 등등 면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논의에서는 제, , 

외되고 군 형사제도와 일반형사제도의 차이를 비교해 밝히거나 외국과 비교도 ,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시도하였다 참고로 아래에서는 일반형사제도를 두고 . 

문민통제의 맥락에서 이를 강조하고자 민간으로 수식하고 있다 이외 군사 법제‘ ’ . 

도 관련 내용은 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2015 ,13) 년도 한국형사 법 2020 ・
무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14) 년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연구용역을 2021 15) 

각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군사법 제도의 연원은 년 구 국방경비법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1948

군법의 색채가 강했던 법률로서 위헌논란 끝에 시행된 구, 1962. 6. 1.  군법회의법

으로 대체되었다 제 차 개정 헌법에 따라 공포된 군사법원법으로 전. 9 1987. 12. 4. 

부 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16) 일부개정 된 현행 군사법원 2021. 9. 24. 

법은 다음과 같이 총 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편은 군사법원과 군 검찰6 . 1

13) 이계수 외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5), ( ), .
14) 강태경 외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 (2020), ( ): Ⅲ

가용역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5) 박병욱 유주성 군 사망사고 관련 조사 사법제도 등 개선연구용역보고서 군사망사고진 , (2021), , ( ), 
상규명위원회.

16) 헌법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행할 군법회의의 조직과 권한 심판절차 기타 군 검찰의 조직에 관 “ ,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법률 제 호 신규제정”,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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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며 제 장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 내규의 제정 인사 행정 및 군사법, 1 , , ・
운영위원회를 제 장에서 군사법원의 설치 및 각 법원의 관할 심판사항 부, 2 , , ( ) 部
운영 등을 제 장에서 군사법원 재판관의 독립성과 군판사인사위원회 구성 임기, 3 , , , 

해임 징계 등 인사 서기와 법정 경위 등등 직원에 관한 내용을 제 장에서 군 , , 4・
검찰과 군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제 편은 군 형사사법 절차. 2

에 관한 여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제 편이 재심 비상상고 약식 즉결심판 , 3 ・ ・ ・
등 특별소송절차를 제 편은 재판의 집행 제 편은 전시 사변 특례 그리고 제, 4 , 5 , 6・
편은 보칙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외 주요 법령으로는 년 군 사법개혁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202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 > <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부로 시행 중이> 2022. 7. 1.

다.17) 또한 국방부 훈령으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 <

관한 훈령 이 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군사경찰의 군 경찰 직무에 대> 2022. 7. 1. . , 

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음에 따라1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2. 22. 2021. 

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외 군 사법 관련 참고 법령으로는 군내 사건 사고 6. 23. . ・
등에 관하여 과거 군인복무령과 그 후신인 군인복무규율의 불합리함과 위헌성을 

개선하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명문화한 제정돼 이래 , 2015. 12. 29. 2016. 6. 30. 

시행 중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19) 국군병영 생활 규정 및 군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리 지침 등등을 종합해 탄생한 부대관리훈령을 2009. 5. 19. 

꼽을 수 있다 끝으로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군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각종 군 . 

형사 수사기관의 조직 및 직무에 관한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국방부훈령 각 군 , , , ・
검찰 및 군사경찰 업무에 관한 규정과 법무 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20) 

년대 이후 군사법원법 주요 변천(2) 2010

17) 대통령령 제 호 제정 개정이유 32519 .・
18) 법률 제 호 제정 개정이유 17680 .・
19) 군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 ( ) …

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 
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 제 호 제정 개정이유( )”, 13631 .… ・

20) 예를 들어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 , < >, <
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 < >, < >, < , 
및 관할에 관한 훈령 육규 군사경찰 업무 규정 육규 법무 규정 육규 군검>,  < 140 >, < 170 >, < 179 
찰사무 규정 등등이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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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 조 제 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110 1 “
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년.” . 2010

대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총 회 개정타법개정 회되, 14 ( 6 )

었는데,21)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결국 군사법원법의 핵심 골자를 건드렸다고  

할 수 있는 중대 개정은 년대 이후에서나 주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10 . 

내용상 핵심적이고 체계상 중대했던 개정은 시행 법률 제 호와 2017. 7. 7. 13722

시행 법률 제 호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정은 법 제도적으2022. 7. 1. 18465 . 

로 의미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우리 장병의 비통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였, 

다는 점에서 그 사회 문화적 의의 또한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 ・
년 헌법을 개정하며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룸에 따라 년 군대도 국방1987 , 1989 <

보도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군 내부 사고를 언론이 다룰 수 있게 하는 등 서서히 > 

문민화되었다 그러나 군 사법 영역에서의 개선은 특히 더뎠다 사법정의의 측면. . 

보다 부대 통제 수단 즉 지휘관의 군정권 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 탓에 , ( )軍政權
군 사법 문민화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큰 변화인 법률 제 호는 년 고 윤승주 육군일병의, 13722 2014 22) 죽 

음이 조작되었다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폭로를 계기로 입법되었다 국회 의안정. 

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의안 원문을 보면 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군사, 2015. 12. ( ) ‘
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은 지휘관 재판개입 여지로 인해 군사재( : 18113)’
판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극심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3) 

주된 내용은 보통군사법원을 축소사단급 폐지 군사재판에서 비법률가인 (1) ( ), (2) 

심판관 지정을 제한 지휘관관할관의 감경권을 축소 군판사 임기를 년, (3) ( ) , (4) 3

으로 보장하고 자격을 영관급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 회 국. 2015. 12. 9. 337

회 제 차 전체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공포되었고 당시 대안 의15 , 2016. 1. 6. , 

안은 의원 의안 개 정부의 안 개를 통합한 것이었다12 , 2 .

이상의 년도 개정 의의를 살펴보면 먼저 이 개정으로 꾸준히 지휘관사법2015

소위 원님재판이라 비판받았던 요소인 관할관 심판관 제도가 손질된 것이라고 ( ) ・

21)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 호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에 따 2024. 1. 1. 17646 2020. 12. 15.  < >
라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를 삭제하는 개정이다< > 43 3 44 3 .

22) 사후 상병 추서되었으나 유가족의 뜻과 세간에 널리 알려진 계급을 존중하여 일병으로 호칭한 
다.

23) 다만 법률 제 호 제정 개정이유는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 의 효율적인  , 13722 “ ( )・ 司法制度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라고만 표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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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관이 아닌 군인이 재판에 관여하던 심판관은 군사법원 . , 

재판관 구성에서 예외적 경우가 되어 사실상 폐지한 성과가24) 있다 법원의 판결 . 

을 군 지휘관이 변경할 권한에도 제한이 부과됨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5) 군 지휘관이 자신의 지휘책임을 가리기 위하여 가해자 

에 대한 불처벌을 양산하는 팔이 안으로 굽는 재판을 일부 제한시키는 효과를 ‘ ’ ,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년도 개정에는 한계도 있다 일단 당시 군사법원 규모 감축은 년 , 2015 . 1999

사단급 군사법원 부활로 개악된 내용을 종전 상태로 복구시킨 것일 뿐 발전적 , 

변화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26) 당시 국회는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2014. 10. 29. 

으로 까지 활동하기로 하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2015. 4. 30. ‘
회 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를 의결하여 총 일 여간 운영한 끝’( , ) 2014. 10. 31. 260

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 를 권고한“ ” 27) 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사실상 후퇴한 입 , 

법인 것이다 국회 특위의 권고안은 민 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육군 클로버. (・ ・
위원회의 권고보다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아쉬운 개혁이 아닐 )

수 없다.28) 한편 탄핵주의 위반이 시정되지 못했다 여전히 군 판사와 군 검찰의  , . 

인사적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29) 참고로 사법제도개혁추 2005. 7. 18. 

진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제출된 정부의안이 개 부대에 설치된 보통2005. 12. 86

군사법원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재조직하는 안5

24) 구 군사법원법법률 제 호 일부개정 제 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3722 , 2016. 1. 6. ) 27 2 “( ) …
해당하는 죄로만 공소제기 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심
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각 호에서 군형법에 규정된 죄제” , “1. (
편 제 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외한다 과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로 다시금 한2 15 )” “2. ”
정지었다 또한 동법 제 조 제 항에서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이외의 관할관이 심판관인 . , 25 2 “ ,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 각 군 참모총장인 관할관이 심판관인 ( ) …
재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25) 년 개정 법 시행 전까지는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2017 ‘ , , , ,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경우 형법 제 조 각 호를 참작해 절반씩 감경하는 경우가 있’ 51
었다 다만 이 개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에 대한 감경권이 사라졌고 감. , ‘ , ’ , 
경 사유 또한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 ,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도록 규제하였고 그 감경 범위를 선고된 형의 분의 미만으로 정하였’ , ‘ 3 1 ’
다.

26) 오동석 외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 , 34
쪽 곽명섭 군사법제도의 개선사항용역보고서 국회사무처 법제실 쪽; (2003), ( ), , 5 .

27)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용역보고서 국회 쪽 (2015), ( ), , 18 .
28) 박병욱 유주성 앞의 보고서 쪽 , (2021), , 15 .

29) 김현주 정승환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사법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그 , (2017), “ : 
리고 군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군사학논집 쪽”,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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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런 구조 변화를 통해 실질 운영상 변화까지 이어지도록 시. 

도했었던 역사적 선례에 비해서도 년도 개정내용은 부실한 측면이 크다2015 .30)

두 번째 큰 변화는 법률 제 호이다 개정 계기는 년 고 이예람 공군중18465 . 2021

사의 성추행 차 피해 사망사건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의안원문2 . 

을 보면 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 8. ( ) ‘ ( : 

은 군 사법제도 신뢰 회복 및 사법정의 실현의 목소리를 개정 배경으로 꼽12215)’
고 있다 주된 법률 내용은 성범죄. (1) ,31)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신분취 , 

득 전 범죄 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전 심 군사법원을 개 지역별로 개편하, (2) 1 5

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환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전 군사법원운영위원, , (3) , (4) 

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 (5) 

단을 이전 관할관 심판관을 폐지 구속영장 지휘관 승인권을 삭제 군, (6) , (7) , (8) ・
판사 임기를 년으로 연장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하는 5 , (9) 

것이다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 2021 .8. 31. 390 1 2021. 9. 

공포되었고 이 법안은 의원의안 개와 정부의안 개를 통합한 것이다24. , 8 1 .

년도 개정 의의는 전체적으로 군 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강화하는 2021

제도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있다 과거 년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권고가 . 2005

년 만에 실현된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15 .32) 특히 사실심인 항소심 심이  , (2 )

민간법원으로 이전되었고 심판관과 관할관이 폐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 .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의 기능이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의 책임 규명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에, 

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사망사건에 있어서 사망을 야기한 범죄는 수. , 

사 및 심부터 민간에서 진행되는 바 기존에 비하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1 , 

할 수 있다.

그러나 년도 개정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 개정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2021 . 

단지 군 성범죄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차 피해유발 범죄 등이 크게 작용하였2

음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군 성범죄만 관할이 이전된 것은 아이러니다 나아가 군. 

30) 최재석 군사법제도개혁의 의의와 개혁법률안 소개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관한  (2006), “ ( ) ”,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쪽, , 11 .

31) 단 군형법상 추행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 .

32) 박병욱 유주성 앞의 논문 쪽 그러나 군사재판 항소심 민간이전을 두고 군사재판 상 , (2021), , 18 . 
고심을 대법원에 둔다고 한 헌법 제 조 제 항을 반대해석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110 2
있다김백진 김회동 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 군사과학논집 제 권( , (2022), “2021 ”, 73 , 110
쪽 하지만 이런 해석은 우리 헌법이 단지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고 허용하고 있을 뿐이란 ). “ ”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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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주체가 여전히 군으로 남아 있는 

것은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입법부의 큰 실책이다.33) 더구나 국방부 장관에 

게 군사재판 기소 결정권 부여법 제 조 제 항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운영위원회가 ( 2 4 )

군판사인사위원회 의결을 인준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민간위원이 명뿐이고 그마1 , 

저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34) 그리고 실질적 인 

사 운영에 있어서 형사사법제도에 종사하는 군 판사 및 군 검사나 일선에서 법무

행정을 보좌하는 법무참모 및 징계장교 등등이 모두 장교로서 군법무관이라는 ‘ ’
동일한 병과집단에서 상호 인사이동하고 있다.35) 군 내부로부터의 인적 독립성이 

나 군 외부와의 혹시 모를 전관예우 예방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법 제 조의 이 신설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에 대하여 소속 . , 238 3

부대장이 법률상 의견진술권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군 지휘관이 자신의 , 

부하에 대한 인신구속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처럼 악용될 ‘ ’
우려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도 이번 개정 역시 다소 개혁 정도가 미흡하다 이보다 앞서 . 

제출되었던 정부 개정안에 비추어 보면 문민화 정도가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36) 

고 이예람 공군중사 사망 전인 정부가 제출했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2019. 5. 1. ‘
법률안의안번호 은 심 군사법원장의 신분을 민간인군무원으로 했는데( : 20114)’ 1 ( ) ,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37) 출범해서 까 2021. 6. 28. 2021. 10. 13.

33) 사망사건 원인 된 범죄는 실무상 관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사망할 때  “ . 
변사사건 종결을 누가 결정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문에 충실할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서 ( ) , …
군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변사사건 종결도 민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백진 김회동 앞의 논문 쪽 쪽의 각주 비슷한 우려.”( , (2022), , 108 , 109 45). 
를 제기하며 법률 제 조를 개정하여 단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 228 [‘] , 2 2 2
경찰관의 변사자 검시를 통하여 범죄가 인지된 경우로 한다 로 개선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 .[’] ”
있다 류지웅 김호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관할 문제에 관한 연구 개정 군사법원법( , (2021), “ : 「 」 
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제 권 제 호 쪽”, 21 3 , 160 ).

34) 박병욱 유주성 앞의 보고서 쪽 , (2021), , 53 .

35) 군법무관이 되는 인원 중에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정예군인도 있다 예를 들어 장교 임관자 중  ‘ ’ . , 
일부를 법학전문대학원에 위탁교육을 보내 변호사 시험을 치루는 것이다 그 수가 적다고 하더. 
라도 장기복무자가 드문 법무병과에서는 특히 기수 문화와 병과장의 인사권에 영향력에 따라, , 
그 권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김경호 군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군전투력을 ( (2018), “ , 
위하여 월간군사 월호 쪽”, (5/6 ), 79-80 ).

36) 박병욱 유주성 앞의 보고서 쪽 , (2021), , 5 .
37) 이외에도 년도 개정과 유사하게 항소심을 민간에 이전하고 군 검찰을 국방부 장관 및 각  2021 ,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하며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를 명기하고 관할관 심판관, , ・
을 폐지하고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구속영장 지휘관 승인권을 삭제하려, , 
고 했으나 제 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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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활동했던 민 관 군 합동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를 의결했8. 26. ‘ ’ ・ ・
는데,38) 법 개정 이후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할 경우 어떻게 군 수사 사 9. 29. ・
법제도를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을 최종 권고한 바 있다.39) 다만 이 위 , 

원회는 애초 명의 민 관 군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나 민간위원 명 중 명이 82 59 20・ ・
중도사퇴하면서 그 내실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 법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으로의 관할 이전이 한 차례 있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의안원문을 보면 법제사법위원장, (1) 2015. 1. 9. 

대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 ( : 13584)’
에 따라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에 대한 민간인의 방화 손괴죄 등을 민간으로 이・
전하기 위해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및 각 목을 신설하는 법률로서 2 1 1 2015. 1.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외 개정사항을 연대순으12. 330 4 . 

로 보면 일단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2) 2009. 1. 29. ‘ (

호 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흡수하고 피의사실 고지 제도와 : 3653)’ , 

공소유지 규정 등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긴급 체포된 사람의 압수수색, 

을 체포 후 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변호인이 출석해야 공판정을 개정할 수 있24 , 

게 하는 법률로서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2009. 12. 7. 284 16

다 이후 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3) 2013. 12. ( ) ‘ (

호 은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의 공개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군에도 : 8625)’
반영하고 벌금의 법정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년당 천만 원으로 , 1 1

개정하는 법률로서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13. 12. 19. 321 1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 2018. 11. ‘ ( : 

은 소환장 본인확인 방법을 확대하고 재심 무죄사실 공시 선택권을 부여16875)’ , 

하는 법률로서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2018. 11. 29. 364 13 . 

나아가 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5) 2019. 11. ( ) ‘ (

호 은 헌병 기무부대 등 용어를 정비하고 즉시항고 준항고 제기기간: 23979)’ ‘ ’, ‘ ’ , ・
을 일로 연장하는 법률로서 제 회 국회 제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7 2020. 1. 9. 374 2

가결되었다 끝으로 법제사법위원장대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 (6) 2020. 5. ( ) ‘
률안의안번호 은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제( : 24937)’

38) 경향신문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통과 국방부는 사실상 수용 불가 , “ ‘ ' ‘ '”, 2021. … 
자8. 26. .

39) 국방부 보도자료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으로 병영문화 혁신 민 관 군 합동위원회 개  , “[ ] : 21・ ・
권고안 의결 자 쪽”, 2021. 9. 29.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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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하도록 재정신청 제기기간을 일 이내로 연, 30

장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법률로서 제 회 국회 제2020. 5. 20. 378 1

차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나 년대 이후 군사법원법 외 주요 군 수사제도 변천. 2010

앞서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 <

관한 규정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등이 >, < > 

주요하게 신규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및 군사. <

경찰범죄수사규칙 이 군 사법경찰관 직무의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인식에서 최>

근 탄생하였다 이외 과거 사망사고 관련 규정이 계승된 부대관리훈령 일부 조항 . 

또한 계속 변화되어 왔다 다만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피의자 권리보장이나 군. , 

사법원의 직원 등에 관한 내용 등등은 논외로 하고 군 사망사건 처리에 관련되, 

어 좀 더 집중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군 수사제도 법령의 변화와 문제⑴ 

먼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제 호 제정은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고( 32520 , 2022. 3. 8. ) , 

법 개정의 한계와 불완전성의 맹점이 고스란히 연속되어 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군대 예외주의가 문제로 대두된다 대표적으로 법 제 조 제 항에 국. , . 2 4

방부장관에게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 , , ” 
재판권을 군사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권이 부여되어 있다.40)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령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단지 검찰총.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 

다고 정할 뿐이라서 위헌성이 다분하다 검찰총장은 국방부장관과 같은 국무위원. 

40) 최재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조차 군사기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해당  “ "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는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항은 기관 간 갈등과 ” 2 4
업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해당 수사권을 군수사기관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군검찰이 아. , 
닌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직접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 바 있다.” ; 
법률신문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자, “ ”, 2022.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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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고 피해자는 국방부 장관의 부하이므로 그 결정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 

것은 심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예외주의 태도가 위 , . ‘ ’ 
규정 전반에 걸쳐서 이어진다.41)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법률 개정 취지를 살펴볼 때 규정 제 조목적에 수사의 , 1 ( )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의아스러운 지점이 있다 규정 . 

제 조는 제목부터 상호협력의 원칙이라고 하여 민간이 수사 재판권을 행사하는 3 ‘ ’ ・
것에 군이 순응할 의무감을 찾기 힘들다 제 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역시 국가. 4 ( ) 

형벌권의 집행에 협조한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동조 제 항은 국가안전보장, 2 “ , 

군사기밀보호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 이 있다면 형사사법절차의 시작인 수사”
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게 했다 마치 민간 사법경찰관이 군 지휘관의 부하처럼 ‘ ’ . 

읽힐 수 있다 규정 제 조사건 이첩와 제 조체포 구속영장 집행처럼 군이 의. 7 ( ) 11 ( )・
무적으로 이행하거나 민간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항마저도 협조로 규정하고 있

다 차라리 동조 제 항이 정한 간이출입 절차를 원칙을 삼고 협의나 협조는 예외. 3 , 

적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42) 

한편 군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찾을 수 있다 규정 , . 

제 조변사사건 처리가 그것이다 법 제 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민간이 10 ( ) . 264

아닌 군이 하게 둔 바람에 벌어진 현상일 것이므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법 . ,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민간이 관할을 행2 2 2 “ ” 
사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민간 이전했어야 , 

하나 당시 입법부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군의문사 . 

41) 하지만 소위 군사법원의 목적이 군기 유지에 있다는 생각에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다 군형 ‘ ’ . “
사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군기 유지와 지휘권의 확립은 군과 군형사사법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군형사사법제도의 실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상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 쟁의 대법원 자 ”; (2018), “ : 2016. 6. 16. 2016
초기 전원합의체 결정 법조 제 권 제 호 쪽 이외에도 군사문제 군대 내의 지휘권318 ” 67 5 , 638 ). , , 
군기의 확립 등을 고려한다 해도 그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군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군대 안에 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에 의해 모든 재판사항이 관장, ,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김정수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소고 법; (2021), “ ”, 
학논총 제 조 제 권 쪽45 1 , 154 .

42) 참고로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제 조 제 항은 특별한  5 2 “( ) …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허가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고 하였으나 여전히 협조” ‘ ’
라고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동 훈령 제 조 제 항 제 호는 수사업무 담당자가 출입을 하고자 . 8 1 3 “
하는 곳이 군사보안시설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사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와 수사” “
업무 담당자의 군사기지 등 출입으로 인하여 현행 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영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두면서 지휘관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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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다른 여러 군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 지적된 큰 문제는 초동수사의 부

실과 그에 따른 사건 은폐 축소였는데,・ 43) 이 한계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대 

목으로 법 개정 취지 전체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 한편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 . , ‘
른 경우 그 원인이라는 표현은 사망과 사망에 영향을 준 사건 간 시간상 간격이 ’
있거나 물증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 그 판단이 실무상 모호할 수 있다는 지극히 , , 

현실적 문제도 있다.44)

다시 말하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군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45) 아무리 현행 법제 하에서 민간 형사사법기관과 군  

형사사법기관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군의 협력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불완전했던 법 개정의 취지마저도 온전히 살리. 

지 못한 대통령령은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실제로 개정 법 시행 직후 대검찰. 

청이 국방부에 자료공유를 요구했으나 군이 현장감식 및 검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43) 초동수사의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오윤성 군 내 사망사건 중 의문제기 감소방안에 대 , (2005), “
한 연구 자살을 중심으로 경찰학회보 제 권 제 호: ”, 7 2 , 쪽 최강욱 외 군 사망사고 129-130 ; (2008), 
처리의 실제용역보고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 ), , 28-29 .; (200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 권 위원회 활동과 조사결과 쪽 박병욱 유주성 1 , 101-102 ; , 

앞의 보고서 쪽(2021), , 19-20 .
44) 실제로 인제 총기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는 괴롭힘의 증거인 실 GOP ‘

수노트에 피의자가 하트 모양과 항상 응원해라는 문구를 적어 둔 것을 이유로 해악을 고’ ‘ ( )’ ‘ ’ “♡
지할 만큼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단정하기 어렵 고 사망한 병사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 , 
다고 주장한 다른 피의자의 말도 그대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하였는데강원도민일보 노트에 하( , “
트 그려 괴롭힘 무혐의 하트 회개 유족 분통 자 당시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 ’ ”, 2023. 4. 14. ), … 
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붉어졌던 상황이었다 즉 각 행위의 경합 판. , 
단은 얼마든지 모호할 수 있다 한편 육군 군사법원 재판 부 소속 정신 군판사는 민간인이 군. , 1 “
사범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데헌법상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음 비해 [ ]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사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성범죄에 경합된 군사범죄항명 등를 말함이 발생하기 때문 군인이 성범죄 등[ ( ) ] ( ) …
과 군사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비교할 때 어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정 군인의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기소“ ( ) …
하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군인의 성범죄 등과 경합. 
관계에 있는 군사범죄를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는 검토를 한 바 있.”
다 다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인이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라. , “
도 그 경합관계에 있는 군사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법률신문 개정 군사법원법 재판권에 관한 소고 자 한편 중상해를 입은 후 ( , “ ”, 2022. 6. 20. ). , “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 관할권이 민간법원인지 군사, 
법원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백진 김회동 앞의 논문 쪽의 각주 에서 재인”( , (2022), , 109 46
용).

45) 사실 군 자체 수사기관인 군사경찰 수사관들조차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감식을 해 . “
야 하잖아요 그게 수사의 첫 단계인 거고요 그런데 여단장 지시로 위병소가 차단된 겁니다. . , . 
이런 일이 현재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이상협 군사경찰 수사제도 문화의 문제점과 .” (2021), “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문화와융합 제 권 제 호 쪽”, 43 3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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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며 수사기록 공유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발생했다, .46) 한편 ,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 개정 전 성범죄로 고통 받던 여성 부사관2023. 3. 21. 

이 사망하였는데 충남경찰청은 현장감식과 검시에 참여했을 뿐 사망 후 3. 26. , , 1

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내용을 공유 받지 못했고 육군이 부검을 자체 진행, 

하고 단순변사로 처리하려 한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47) 물론 육군본부는 이에  ,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수사할지 판단하는 단계 라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 , ( ) ” “…
범죄인지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경찰로 이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이라며 언”
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받아 반론보도하였는데 이 사태야 말로 중대 인권침해 사, 

건의 초동수사를 여전히 군에 맡겨둔 현행 제도의 맹점을 명확히 담은 표현이 아

닐 수 없다 사망사건에 관한 일차적 판단을 군에 맡기는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 .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이다.

최근 군 형사사무 내부 규율의 변화와 문제⑵ 

다음으로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2519

호 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규정은 군 지휘관의 영향을 줄이고 사, 2022. 3. 8. ) . 

법통제를 강화하는 일환에서 군사법원법 제 조와 제 조의 의 내용을 구체화228 228 2

하고자 제정되었다 법 제 조는 군 사법경찰 입건이첩 후 시간 이내 관할 검. 228 / 48

찰단 통보 군 검사 군 사법경찰관 수사 중 민간법원의 재판권 확인시 해당 사, ・
법기관으로의 이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첩된 사건의 경우에서 수사 영장집, ・
행 집행지휘 촉탁과 군 검사 군 사법경찰의 그 이행 및 결과통보를 명시하였다. ・ ・
법 제 조의 는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 간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 협력을 228 2

의무화하였고 그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이는 각 부대 지휘관과 , 

조직상 독립된 법률가인 군 검사를 통해 군부대 지휘관에 소속된 군 사법경찰관

의 수사를 감독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법령인 검사와 . <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과 비교할 때 군에는 수> , 

사기관협의회가 없으며 군검사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직무배제권, ・
은 없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군 검찰단이라는 조직이 일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 

46)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 병정 여군 부사관은 왜 죽었나 군대 움직임이 수상하다 말  , “[ , ] … –
많던 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작부터 한계 드러내 자2021 , ”, 2022. 7. 26 .

47) 뉴스 성폭행 당했다 유서 남기고 여성 부사관 숨져 군 쉬쉬 자 KBS 7, ““ ” ‘ ’”, 2023.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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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됨에 따라 군 검사가 일선 군 지휘관으로부터 다소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것

에 비하여 군사경찰의 경우 인사조직상 독립성을 확보되는 시도는 비교적 부진하

다고 볼 수 있다.48) 이는 군사경찰이 각 군영을 경계하고 군기를 단속하는 행정 

경찰역할도 수행하는 인력집단이므로49) 지휘권의 일부라는 인식이 독립성과 중 , 

립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경찰의 역할에 대한 인식보다 더 

견고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50) 이때 군사경찰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제 조 제 , ‘ ’ 43 1

호에 따른 병과군사경찰과의 장교 준 부사관 병 그리고 군사경찰부대에 소속( ) , , ・
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

모총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군인사법 제 조 제 항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 5 2 ,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와 동법 시행령 제 조이다 군사경찰은 군사법원 재판장의 3 1 2 ) . 

요구에 따라 법정 질서 유지를 한다군사법원법 제 조의 한편 군사경찰과의 ( 68 3). , 

부사관과 범죄수사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군 사법경찰리가 될 수 있다군사법원법 제 조 제 호 헌병병( 46 1 ). 

과는 제정된 군인사법 제 조에 따라 육군에서만 존재했지만 1962. 1. 20. 5 1992. 

일부개정되며 해군헌병이 신설되면서 육 해 공에 전부 설치되었고 각 12. 2. , ・ ・
군 군사경찰 선발 운영 직무는 조금씩 상이하다단 육군이 역사나 규모 조직, , ( , , , 

역량 면에서 두드러짐).51)

최근 군 수사사무 규율의 변화와 문제⑶ 

군 수사사무에서 가장 주목할 입법례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법률 (

제 호 일부개정이다 드디어 군사경찰의 직무가 법제화되면서 19075 , 2022. 12. 13. ) . 

법률 없이 전적으로 지휘권에 전적으로 예속되어 있던 기존 상황보다는 형식적으

로 진전되었다고 평가된다.52) 법은 민간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대체적으로 유사 

48) 이현정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 군사법원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 권  (2021), “ : ”, 29｢ ｣
제 호4 , 쪽153-154 .

49) 군기유지 등 행정경찰 임무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 < > <
령 등에 근거한다고 한다 육군은 구체적으로 보병사단령 제 조 군단사령부령 제 조 야전군사> . 6 , 4 , 
령부령 제 조에서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군 풍기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승환 외 4 . 

헌병 직무활동 근거법령 입법방안용역보고서 국방부 쪽(2013), ( ), , 21 .

50) 김양현 외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2013), “ ( ) ”, 
보 제 권 제 호 쪽 최강욱 외 앞의 보고서 쪽15 3 , 11 ; (2008), , 32 .

51) 주용휘 공군 헌병수사관의 과학수사력 향상방안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쪽 (2014), “ ”, , 17 .

52) 실제 국방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헌병령 은 년 대통령령 제 호로 제정되었고  “ 1949 153「 」
헌병운용의 기본법령으로 운용되었으나 년 육군헌병학교령 각령 제 호의 제정과 함, 1961 (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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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법 제 조제 항은 군사경찰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 소. , 14 3

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관은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지체 , 

없이 보고하도록 하였고 법 제 조에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인권지도 및 , 18

감독 책임과 인권침해 인지 시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 있다 이외 장구류와 무기류 등에 있어서 종류가 민간보다는 . 

제한적인 편이고 음주측정요구 거부에 대한 벌금이 벌칙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군 수사의 문제는 군사경찰부대가 일선 군부대 지휘관 예하 부서로서, 

부하로서 존재하는 구조가 유지된 것은 아쉽다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 

부대 지휘관의 부하이므로 인사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특히 사망사건

과 같은 중대 인권침해 사건에서 첨예한 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 특히 초동수사. , 

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 요소이므로 범죄수사를 담당

하는 군사경찰은 군 지휘관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53) 이 

번 입법에서 이 점이 철저히 관철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구조 및 인사. 

상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을 제고하는 것 역시 절실하

다 군내 전체 범죄사건 수가 민간에 비해 제한적임에 따른 실무경험의 부족 수. , 

사기초부터 각 군에 전문화된 교육 훈련 등 군 사법경찰관 양성 과정 한계,・ 54) 

수사역량의 강화가 군 지휘권의 축소로 이해되면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5) 

한편 법 제 조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직무수행에 협조 명시하고 있는데 군사경, 6 , 

찰범죄수사규칙국방부훈령 제 호 제정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 2503 , 2020. 12. 30. )

께 각령으로 전환 개정된 후 년 이상 관리가 되지 않았다 고 한다정승환 외 앞의 보, 50 ” ( (2013), 
고서 쪽 한편 군사경찰이라는 이름을 이유로 이를 무조건 악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프랑스, 23 ). , , 
의 국가헌병대 의 사례처럼 그 역사성에 따라 실제 운영구조와 원리에 따라 판단(gendarmerie) ,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서호철 헌병경찰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성실한 사회( (2016), “ ”, 復棋
와역사 제 집109 , 쪽 다만 이런 역할을 맡은 프랑스 국가헌병대는 내무부 소속이고 이281-282 ). , , 
탈리아의 경우 부패상황을 고려해 군사경찰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상협 앞의 논문 쪽에서 재인용. (2021), , 1087 .

53) 무엇보다도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사건에 대한 최초의 처리는 지휘관의 생각에 의해 좌우되 “
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 평가처럼 최근 연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류지웅 김호 ” ; , 

군사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개선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집 쪽(2022), “ ”, 100 , 610 .

54) 엄창식 해군군사경찰의 활동 및 범죄수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2020), “ ”, 
학위논문 쪽 주용휘 앞의 논문 쪽 임선택 의 , 67-69 ; (2014), , 16 ; (2010), “軍內 死亡事故 調査制度

에 한 피해자 배려시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 , 104 .發展方案 對 硏究
55) 미국 헌병학교 연수가 중단된 이유 중 군 고위층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연 “ . 

수 다녀온 젊은 수사관들이 이것저것 선진기법을 도입하자고 하니 돈도 들지 자기들 귀찮아지, 
는 건 그대로 귀찮지 무엇보다 자신들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도전을 한다고 생각 이 있지 않았, ”
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이상협 앞의 논문 쪽. (2021), , 1098 .



- 24 -

지는 못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앞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 , <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언급한 대로 군이 민간에 >

대한 의무를 어떻게 구현하고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가를 중점에 두고 후속 , , 

입법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위 규칙 제 조에서 특별한 . 55 “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 하”
도록 하였는데 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여러 법 개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 

애초부터 변사자 유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규칙이 군사법원법 개정 후 개정되지 않은 바 제 조에 .  , , 52

규정된 검시 참여자에 민감 검사나 경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추가하여야 , 

할 것이다 단 신설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 , 2019. 11. 26. 45

의 에 따라 군 사망 유가족의 변호인 선임권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제도가 검시 단2

계부터 운용 중이다 참고로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 < (

제 호 제정 또한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2006-3 , 2006. 2. 28. )> . 

끝으로 이후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군사경찰이 수사하지는 않더라2022. 7. 1. , 

도 차 피해 방지나 피해자 인신보호 등에서 군사경찰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군 2

수사 사법 관계자의 역할에는 규정상 공백이 있다.・ 56) 해당 업무가 기본적으로  

행정 인사 등의 업무일 수는 있으나 수사 법무 역시 긴밀히 협조해야 하므로 이, , 

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차 피해 예방 관련 업무가 부대관. , 2

리훈령 제 장 특히 제 조의 피해자 보호 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6 , 250 3( , 2 )

을 통해 각 부대장 등 행정 지휘계통에게는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불완. ・
전한 군사법원법 개정 현실과 애당초 개정 배경이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그 

차 피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 피해를 유발한 범죄 등을 군이 수사할 2 , 2

때 유의할 사항을 위 규칙에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때 피해자 보. , 

호 제도 도입이나 수정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권리를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국방부 군. , 2020. 8. 5. <

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을 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조나 군사법원법 제 조의 가 위임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34 204 2 <

칙 제 조의 에도 없던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 한한다> 88 3 “( )”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약했던 적이 있다.57) 이외 일반적 군인  

56) 위 규칙 제 장 범죄피해자 보호와 제 장 제 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으나 군사 13 14 3
법원법 개정 후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 ( 2777
호 일부개정 제 조의 에서 민간이 재판권을 갖는 경우 훈령 적용을 제외시켰다, 2023. 3. 7.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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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의무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5 1 5

규정되어 있다.

군 사건 사고 부대지휘 관련 규율의 변화와 문제⑷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은 본문만 여 개의 ( 2766 , 2023. 1. 27. ) 400

조문으로 된 국방부훈령이다 제정되면서 구 국군병영생활규정 군 . 2009. 5. 19. , 

사고예방 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규정 성군기 위반 사고에 관한 규정 군, , , 

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 지침 사건 사고 처리시스템 개선지침 등등 여러 국방, ・
부 훈령 예규 지침을 통폐합했고 제정 이후 번 개정됐다 훈령은 주로 군 지, , , 22 . 

휘관 등 행정관계자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지만 군내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가 군 

지휘관에게 예속되어 있는 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연구에, . , 

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훈령 제 편 제 장과 제 장을 꼽아 볼 수 있다 제 장은 4 8 9 . 8

사고보고 및 처리이고 제 장은 사고대책 기구 운영이다 참고로 군은 사고를 안, 9 . ‘ ’
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은 사실 군내 문제가 현상화, 

된 사고를 군 지휘권 및 전투력 손상으로 해석하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

의 인권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58) 

개괄적으로 훈령의 개정 이력을 보면 우선 도입 초기 국방부훈령 , 2009. 9. 28. 

제 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반영하여 식별 관리 처리 1196 ‘ ’ , , 

절차를 두고 신병교육단계와 자대복무단계를 나누어 관리했다 이후 , . 2010. 8. 4. 

국방부훈령 제 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묵인 은폐를 방지하고자 성군기 사고 신1264 ・
고 후 이의제기 기관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로 확대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 성과분석 제 조의 심사분석 신설을 강화했다 국방부훈령 (‘ 232 2 ’ ) . 2011. 10. 11. 

제 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 조현장지휘는 삭제 제 조책임한계는 구체적1349 9 ( ) , 15 ( ) “
인 지휘 감독 의무위반 사항으로 축소하고 사고 보고 대상을 상향해 지휘부담” , ・

57) 이 문구는 그 다음 개정 때인 삭제되었다 이는 비록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었으나  2021. 6. 23. . 
법이 도입한 신뢰관계인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법무부의 인권‘ ’ . 
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 호 일부개정 제 조도 신뢰관계인을 따로 정의하거나 ( 1010 , 2021. 6. 9. ) 52
제한하고 있지 않다.

58) 박병욱 유주성 앞의 보고서 쪽 한편 이런 군기 중심 접근법은 과거 특별권력관계 , (2021), , 151 ; , ‘ ’ 
론을 군인에게 적용하여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군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
적 배경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훈령이나 각 군 규정 등에 군사경찰의 군기단속 관련 내용이 광. 
범위하게 산재해 있는데 이는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정승환 외 , 37 2 . 

앞의 보고서 쪽(2013), , 2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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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고 사망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 조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을 , 273 ( )

신설했다.59) 다시금 국방부훈령 제 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어설 2012. 12. 21. 1483 “
픈 경험이나 상식이 아닌 규범 제도에 기초하여 부대지휘 기풍을 조성 하고자 ”・
도입한 시스템에 의한 부대운영에 관한 조항이 지나치게 통제 일변도라며 전부 ‘ ’
삭제했다 한편 국방부훈령 제 호로 일부개정 될 때에는 국민권익. , 2014. 5. 1. 1661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반사망자 장의 의전 절차도 순직자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
선했다 다만 이때까지의 개정에서는 군 수사 사법제도상 유의미한 기술이나 발. , ・
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훈령의 주요한 개정은 년 고 윤승주 일병 사망 이후에 나타난다2014 . 2014. 11. 

국방부훈령 제 호로 일부개정부터 조금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이 있는데27. 1721 , 

우선 국정감사 지적 끝에 성군기 사고가 성관련 사고로 수정되었고 사망사고 ‘ ’ ‘ ’ , 

처리절차에서 의혹 불신을 위한 내용이 다수 보강되고 상급부대의 현장감식 국, “ , 

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활동 으로 과학수사를 명확히 하고” , 

이어서 검안이나 부검 등 수사단계에서 유가족의 질문에 답하고 제반 경과를 알, 

리고 수사 결과를 설명하도록 명시한 것을 짚어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인권단, . , “
체 불법개입 차단 이 사망사고와 관련 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차단 정도로 완화” “ ” 
되는 수준에 그친 것은 한계로 보인다.60) 

한편 국방부훈령 제 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자살을 포함한 주요 , 2015. 1. 9. 1769

사고 보고의 기한을 일로 정하고 언론보도 및 보도 예상 사고도 보고하게 했14 , 

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가 수사지원 등을 할 근거를 명시했다 언론으로부터 질, . 

59) 자 부대관리훈령 제 조는 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고내 2011. 10. 11. 273 “ , 
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 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 하라거나 유” “・
족보상유족연금 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신청 등을 포함한( , , ・ ・
다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 하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러한 조) ” . , 
치가 과연 군 사망 유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인지 군의 책임 회피 및 군인의 사망 관련 
민원을 조기에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인지는 이후에도 이어진 각종 사고와 사망 관련 ‘ ’
논란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행 부대관리훈령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 조에 이동. 266
돼 있다.

60) 이 내용은 과거 제정된 인근 에 근거한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 2002. 12. 23. 33163-3385 <
침 중 마 언론대응 및 인권단체의 불법개입 대처를 그대로 이어온 것인데 군이 얼마나 > ‘ . (4) ’ , 
폐쇄적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문제 조항은 년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 2017
이 재차 비판하면서 현재는 사라졌다 당시 육군은 수사방해 목적으로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 ” 
시민단체 개입을 거절하도록 하고 해군은 사망사고와 관련없는 단체의 불법개입 을 막도록 했, “ ”
고 공군은 아예 인권단체 연계 사회쟁점화 기도시 이를 차단하도록 했다 공군은 심지어 언, “ ” . 
론보도를 지역보도로 한정하도록 요구했다 경향신문 국방부 군 사망사고시 인권단체 감시 ; , “ , ‘
차단 지침 운영 자’ ”, 201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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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받는 것에 군 수뇌부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 

서 일부 개정된 국방부훈령 제 호는 관심병사의 낙인효과 및 지2015. 4. 16. 1787

난해 발생한 육군 제 사단 총기난사 탈영 사건 등에 따라 배려 도움병사로 개22 ・ ・
편하고 사망사고 통계기준을 별표 로 마련했다 이때 병사나 재해사고 등을 , 3-1 . ,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했다 이후 년 국정감사에서 실제 사망한 군인의 수‘ ’ . 2021

를 줄인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61) 이후 대폭 일부 개정된 국방부 2016. 2. 24. 

훈령 제 호는 국방헬프콜 운영을 별도로 규정하며 관련 권한과 절차를 구체화1886

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서 피 가해자 분리가해자 분리 원칙를 명, - ( )

문화하고 차 피해불이익 불공정 조성 및 권리행사 방해 금지 등등을 추가하, 2 ( ) ・
고 별표 를 추가해 안전사고와 군기사고의 사고속보 기준을 세우고 별표 에, 3-2 , 4

서 사고처리 주관부서가 담당할 사고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이후 . 2019. 4. 

국방부훈령 제 호로의 일부개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내 25. 2273

사건 사고 연루 시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사고대책반 운영을 , ・
보완하고 별표 을 신설해 주요사고 처리절차를 정리한 매트릭스를 도입했다, 8 . 

더 나아가 군사법원법 개정 전후로 훈령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일부개정된 국방부훈령 제 호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지도, 2020. 10. 15. 2468 ・
감독권 대상에 국직부대를 포함시켰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압박 회유 소문 , , , 

유포 등 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동성애자 복무지침 적용 범위를 병사에서 2 , ‘ ’
장병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 알려지면서 ‘ ’ . 

년 이후 강화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년 공군 성추2016 . 2021

행 사망사건 후인 국방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에서는 성폭력 관련 2022. 1. 28. 2624

내용이 대거 수정됐다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건은 국방부가 대응 여건을 . (1) 

확보하고자 수사 조정 통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질적 분리를 규정, (2) , ・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의무 금지규정을 여성폭력방지법 제 조 제 호를 인용(3) 2 3 3・

해 보강했다 다만 동 훈령 제 조 제 항에서 성폭력 범죄사실 일체에 관하여 . , 244 7 “‘ ’
언론기관 등의 공개요구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응해서는 아니 된다 는 표현은 지”
나치게 광범위하여 또 다른 책임 은폐 축소 시도의 여지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

대 상관 범죄 증가를 이유로 사고예방 활동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4) ( ) . , 2022. 對
국방부훈령 제 호로 성폭력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 조문체계5. 20. 2655

가 대폭 변경됐다.

61)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년부터 년 총 명의 군인이 사망했으나 통계에는 명만 반 2016 2020 628 383
영됐다 뉴스 국방부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자; 1, “ , 39% ”, 2021. 10. 04.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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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행 훈령을 분석 일부개정된 국방부훈령 제 호하(2023. 1. 27. 2766 )

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시행된 군사법원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위 훈령 제 조제 호의 군사경찰 우선 수사를 폐지. (1) 264 2 , 

훈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군인의 사망보고 접수 시 국가인권위원회 통보를 (2) 265 3 7

규정,62) 비통계 사망을 삭제했다변사 수사 중인 사안까지도 모두 사망통계에  (3) (

포함 군인권보호관과의 업무는 추가로 군인권업무훈령 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 > . 

데 이상의 내용을 보면 성폭력 외 군 구타 및 부조리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일< ( 2715 , 2022. 10. 26. 

부개정 외에는 군 지휘관으로부터의 보호가 법령에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물)> . 

론 많은 사회적 논란과 분노를 낳았던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의 권리를 부대관, 

리훈령 제 조와 제 조에서 자세히 열거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자살 발생 시 265 266 , , 

제 조의 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는 있다 훈령이 군에서 사건이 발생한 238 3 . 

것을 어떻게 다룰지 어떤 사고를 누구 선까지 보고할 것이며 문책대상을 어떻게 , 

정하고 사고대책위원회 사고대책반 사고종합대책본부의 역할을 정리하고 있지, ・ ・
만 정작 피해자나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는 내용을 찾기 힘들다 훈령의 목적, . 

제 조이 지휘체계 확립 전투임무 전념 강한 전사 강한 군대 를 만드는 데 있( 1 ) , , “ , ”
어 제복 입은 시민과 그 가족의 인권이 아니라 군 조직의 시각을 중심에 두고( ) , 

군기유지를 지상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 .

소결2. 

앞서 살펴본 법령 개정 흐름을 정리하면 비극적 죽음을 겪은 후인 년 월2017 7

과 년 월 지휘권의 군 수사 사법 개입 여지가 축소하는 방향성이 두드러진2022 7 ・
다.63) 국민적 공분을 두 차례나 겪고 나서야 세부사항에서 다소 편차는 있지만  

62) 다만 훈령 개정취지에서는 자로 시행된 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교육위원 , 2022. 7. 21.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므로 군대와는 무관하므로 자 법인데 잘못 인용한 것으로 7. 1. 
보인다.

63) 예를 들어 영국 군사법제도의 개혁 단초가 된 사건을 보면 관할관이 기소명 군판사 및 군검사  , , 
등의 구성 판결 확인조치 등등을 보유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고 설시했다, 
유럽인권법원 ( (2022), Factsheet Independence of the justice system. European Court of –

쪽 해당 판결은 Human Rights, 19 ). Findlay v. The United Kingdom 유럽평의, 110/1995/616/706, 
회 유럽인권법원 년 월 일 을 참: , 1997 2 25 , <https://www.refworld.org/cases,ECHR,3ae6b66d1c.html>
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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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했던 군정권이 축소된 것인데 앞으로는 비극적 희생 없이도 제도개선이 원, 

만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에 한계가 . 

또한 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

가장 먼저 군사법제도가 지휘관사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유가 군 수사 사법 ・
인력이 군 지휘관에 인사 조직상 예속된 구조의 문제가 특히 우려된다.・ 64) 민간 

인이 아닌 각 군 참모총장에게 여러 사법 권한이 주어진바 의혹의 씨앗 잔존하, 

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에 국방부로부터 독. 

립된 외부인의 참여는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이든 민이든 수사 사. ・
법이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보다 군기유지에 더 큰 비중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제도 운영상 한계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군 판사나 군 검사, . , 

군사경찰 등의 자격이 점차 엄격해지고는 있으나 절대적 사건의 양이 적어 전문

성은커녕 기본적 역량 개발에서부터 한계가 역력하다.65) 실무책임이 비전문가인  

군 지휘관에게 있는데 지휘관이 수사 사법기능을 자신의 참모기능으로 인식실(・
제 군사경찰력은 부대 출입통제 등 전투지원 수행하고 있으므로) 66) 초동수사 및  

민간기관의 조사 수사에 있어서 여전히 군 지휘관의 협조가 요구되어 개입 여지・
가 큰 실정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병력 자원을 두고 여러 직업군과 군이 경쟁해야 하는 현실적 ,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제도 개선에 있어서 군이 사건 사고를 접근하는 방식・
에서 군기 외에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장병 개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한 ‘ ’ 
가치로 고려할 필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는 형사범죄에 이르진 않은 행동. , 

64) 자유권위원회 는 일반논평 호 에서 재판소는 합리적인 관 UN (Human Rights Committee) 32 (2007) “
찰자가 보기에 공평해야 한다 고 했으며 이런 원칙이 군사 등 법원 및 재판소의 성격과 상관.” “
없이 적용된다고 해설했다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2020), :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쪽 군 사법제도가 군 지휘관계, 123-124 ); ⋅
에 예속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는 사례로 년 월 육군 참모총장 직할부대인 육군 군사법원2017 1
의 법원장 취임식을 육군 법무실장육군 군 검찰 총괄이 주관했던 일이 있다 김경호 앞( ) ; (2018), 
의 글 월간군사 월호 쪽, (5/6 ), 78 .

65) 참고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문장관님도 아까  (
어이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거의 일 동안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이렇게 한 것에 대. 100
해서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하세요 에 . , ?)
대해 군사경찰 및 검찰의 무성의 무능 뭐 이런 것 이라고 답한 바 있다국회사무처 제“ “ ( (2021), ・

회국회임시회 제 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호 쪽388 ( ) 1 1 (2021. 6. 9.), 42 ).
66)  S., Lim, & H., Park (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Army 

한국위기관리논집 제Military Police and the Police Organization through Metaphor Analysis”, 13
권 제 호 쪽 이상협 앞의 논문9 , 39 ; (2021), , 쪽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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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각종 직장 내 괴롭힘이 자주 문제가 되어 왔으나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포

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아울러 범죄에 이르. 

지 않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있다 이. 

때 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조직 차원의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휘관의 재량권 행사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 

에 이로운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 근거책임를 마련해야 할 것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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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군 사망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현황과 분석2

변사사건 수사 군사경찰 군 검찰 감정기관1. ( , , )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사법적 처벌까

지 나아가는 과정으로서67) 변사사건의 수사 또는 검시가 이뤄지게 된다 우리나 . 

라에서는 검시검안 부검라 할 때에는 범죄의심이 없는 사인규명을 위한 행정검( )・
시와 범죄의심이 있는 죽음에 대한 사법 검시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 , 

자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사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 범죄 은폐는 물. , 

론이고 보험이나 배 보상 청구에 있어서 유가족이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점에・
서68) 행정검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에서 비용을 대 . 

면서 검시 등을 진행하는 공시소 가 부재하여 각종 절차에서 유족에게 경( )公示所
제적 부담 발생하여69) 행정검시 요구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군의  . , 

경우 사망자가 많지 않은 군 병원국군수도통합병원이 공시소 역할을 대신 중이( )

기는 하다 물론 애초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공시소로서 썩 적합한 시설 절차는 . , ・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변사 사망자가 발생 시 일반적 흐름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조사관을 대동하여 출동하고 현장검증변사체 상태 현, ( , 

장 상태 소지품 조사 등등을 실시하고 의사의 검안하는 것이다 이때 범죄혐의, ) , . , 

가 있다면 유가족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 부검하고 형사사건으로 전환한, 

다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군사법원법 제 조에서 군검사가 검시 하. . 264 “ ( )檢視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사망자가 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영 ” . 

등에서 발견된 변사자도 군 검사혹은 위임받은 군 사법경찰가 검시한다 절차를 ( ) . 

다 거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는 죽음인 경우 변사사건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 

이때 군인의 경우 이 변사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순직 보훈 배상 등에 있어, , , , 

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사사건 수사는 군인의 사망사건에서 첨예한 문제. 

가 된다 그런데 검시가 범죄 수사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바 실제 부검 검안하는 . , ・
법의학자에게 실질적 권한이 없고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의 식견이 최종 판, 

67) 임선택 앞의 논문 쪽 (2010), , 11-12 .
68) 양경무 검시관 제도는 왜 필요한가 자살인가 타살인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 (2020), “ ? , ?”, 
론회 쪽, 19-20 .

69) 김장한 검시관법에 관한 개선 방향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쪽 (2020), “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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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된다는 점에서 군뿐만 아니라 민간의 검시 과정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 

지적이 있다 현재 법의관의 법적 지위가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70) 나아가 검안의와 부검의 사이 업무 정보 연속성이 없고 검안의는  , ・
사건현장 관련 정보나 변사자의 병력 정보 없이 사인을 판단해야 해서71) 전문성 

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군대 검시의 문제는 우리나라 . 

검시 제도 현실에 더하여 군대의 경우 변사자 검시가 결국 군 검사와 군사경찰에 

영향력을 가진 군 지휘관에게 최종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이 추가된다 객관성 전. , 

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대관리훈령 제 조 제 항 제 호 다 목에서 , 256 3 5 . 

유가족 요구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간감식기관 부검 수용 하도록 규정하“ ”
고는 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제 항은 사망조사 . 50 6 2 “( )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 하는 권한을 신설하게 되”
었다 그러나 창군 이래 쌓인 불신의 뿌리는 깊고 실제로 군 수사 실무자들이 유. , 

가족을 대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의문을 키우기도 한다.

군도 객관성 문제를 인식하여 여러 제도적 노력을 시도 중이기는 하다 국방과. 

학연구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에 법. 

의학과 법죄심리과 영상문서지문과 총기폭발물과 약독물화학과 유전자과에 , , , , , 30

여 명의 감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년 제 범죄연구소로 출범한 국방부과학. 1953 1

수사연구소장대령에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 ) 2023. 1. 17. (

과수 출신이 임기제 년 공무원으로 취임했다 과학수사연구소는 ) (2 ) . 2022. 11. 30.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와 감정 법의 유전자 분석 약독물 화학 등 첨단 과, , , 

학수사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 협업을 추진했다 여전히 민. 

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력과 장비사건 수 차이로 인하여 예(

산 효율성의 문제도 이어짐가) 72) 한계로 남아 있다 문제는 군에 한정되어 운영되 . 

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70) 최광준 의문사진상규명의 교훈과 검시관법 제정의 책무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 (2020), “ ”, 
론회 쪽 서중석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발, 41-42 ; (2023), ““ ”
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쪽”, , 73 .

71) 길병천 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수 (2008), “ ”, 
사과학학회지 제 권 제 호 쪽 양경무 앞의 글 쪽 김장한 앞의 글 쪽3 1 , 11 ; (2020), , 24 ; (2020), , 35 ; 
양경무 앞의 글 쪽(2023), , 89-90 .

72)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군도 과학수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장비를 경찰이나 국정원 수사관 “ , 
들과 같이 꺼내야 할 때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요를 제기하면 사주기는 하겠죠. . 
근데 장비가 오면 뭐합니까 그걸 군 수사의 방향에 맞게 쓸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부족한데. 
요 이상협 앞의 논문 쪽”. (2021),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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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는 있을지언정 독립성을 보증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한계다 다시 언급하지만 군 수사 사법 제도 및 군 의문사 . ・
문제의 근원에는 군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가 있다 물론. , 

육군은 군사경찰부대장이 수사관의 임무 수행 등을 규율하여 신뢰도 제고하기 위

하여 육규 군사경찰 업무 규정 에서 군사경찰윤리위원회를 운영< 140 > (2023. 2. 3. 

일부개정 수사직위자 자격심의위원회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 신설하고 제‘ ’ , 11

장 직무지도를 전면 도입하고는 있다) .73) 그러나 군사경찰병과 자체가 특수직이라  

인원이 적고 특히 수사관련 담당자는 더욱 소규모라는 점에서 인사상 독립성이 , ,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내부 감찰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사건 현장보존이 변사사건이나 범죄사건 수사에 있어서 핵심적이라 할 , 

수 있다 전문성 있는 감식 감정기관이 마련되더라도 만약 현장이 온전히 보전. ・
되지 못한다면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큰 제약이 발생하므로 가장 중요한 초동조

치이다 군도 현장보존 부실이 의문사의 원인이 되곤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부대. , 

관리훈령 제 편 제 장 제 절에서 현장 훼손을 막도록 규정했다4 8 2 .74) 훈령 제 (1) 265

조 제 항 제 호는 가능한 현장 사진 촬영 및 부상자 구호 등 제반 조치 시 현장1 1 “
훼손 방지 할 것을 정했고 동항 제 호는 수사관 도착 시까지 사고 현장 원” , (2) 3 “
형 보존 하도록 규정했고 동호 나 목과 다 목에서 사체 및 유류품 이동과 ” , (3) . . 

물청소 주변 정리를 구체적으로 금지했고 나아가 동조 제 항은 체계적인 사, , (4) 2 “
고 현장보존으로 증거물 훼손방지 을 위하여 사고 현장 및 사진 촬영 등을 ” “ VTR 

73) 제 조일반 직무지도에서는 참모총장과 군사경찰실장 지시사항 이행 여부 군사경찰 업 120 ( ) 1. , 2. 
무 전반 부대 관리 복무 태도 및 근무 기강 그밖에 군사경찰실장이 지시한 사항을 지도 , 3. , , 4. 
대상으로 하며 제 조특별 직무지도에서는 범죄 및 사고에 대한 첩보 법령 제도 지, 121 ( ) 1. , 2. ・ ・
침 지시 행정 등의 모순 및 문제점 위법 부당한 행위 청렴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 3. , 4. , ・ ・ ・ ・

육군수사단장광역수사단장 및 지구수사대장 또는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 지휘관부서장 등5. ( ) , ( ) 
의 직무지도 건의사항 민원의 수리 내부공익 제보 그밖에 군사경찰실장이 필요하다,  6. , 7. , 8. 
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윤리위 또는 자격심의위 회부할 수. 
도 있다.

74) 이 때문에 훈령은 수사 종료시까지 수사관 개인적 판단에 의한 사고 원인 결과 언급 금지 하 “ ”・
고 마 타살 등 외부적 원인에 가능성을 두고 초동수사 실시 할 것 바도 규(§265 4 ), “ ” (§265 4 )② ②
정되어 있으며 민원제기의 핵심적 원인인 사고 현장 훼손 사전 차단 할 것 그리고 “ ” (§265 2) ②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가족이 참여하는 공개수사로 은폐 축소조작 의“ ・
혹해소 가 명시되어 있다 가 나아가 사고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사실만을 통보하고 사” (§265 3 ). “ , ④
고내용을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답변하여 사고의 축소 은폐 의혹을 사지 않도록 유의 하라고까”・
지 적혀 있으며 사고발생 부대에서는 부대장 책임 하에 현장보존 및 증거확보를 위(§266 ). “②
한 및 사진촬영 증인녹음 등을 실시하고 반드시 유가족 동의하에 사건을 종결 처리 할 VTR , , ”
것이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다(§26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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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최초 현장 상황 기록 확보 및 보존 과 유가족 도착 시까지 사고 현장 원형” “
변경 금지 를 명문화했다 동항 제 호에서 유가족 요구 시 유가족이 지정한 전” . 3 “
문가 참여 를 허용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유가족에게 제반경과를 설명하도록 규” . 

정하고 있다예 동 훈령 동조 제 항 제 호 마 목 동항 제 호 라 목 동항 제 호 ( : 4 1 . , 2 . , 3

나 라 목 단 그 설명이 충실한지 만족할 수준인지 등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 . ). , 

다.75) 그리고 이런 규정을 실제 조치하여 준수하였는지는 군인의 숙소가 군영으 

로 관리되는 특성상 완벽히 군 지휘계통으로부터 분리를 담보하기 곤란할 수 있

다 일례로 년 사망한 여군 숙소에 가해자이자 상급 관리자가 침입하여 유. 2021 ( )

류품에 손을 댄 일이 발생한 바 있다.76) 

이러한 규정들은 군의 시각에서 유가족의 민원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이란 점‘ ’ 
에서77) 한계도 여실히 드러난다 군 사망사고 피해자인 유가족의 당연한 권리 행 . 

사를 지원하거나 보장한다는 관점은 희미하다 즉 유가족이 요청하거나 문의하기 . , 

전 전문가 대리인 선임권을 포함한 유가족 권리 안내 및 향후 과정 전반을 담은 

사망사고 수사 행정절차 안내는 미비한 것이다 부대관리훈령 제 조 제 항은 . 266 5・
유족연금 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 , , , ”・
에 대한 내용 정도를 사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체 수사 사법 절차나 자신의 . ・
권리를 숙지하지 못한 유가족의 관심을 사인 에서 보훈 보상으로 전환하는 ( )死因 ・
기능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분명 필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 

사실 유가족의 권리와 관련된 진상규명 책임규명 유가족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 , , 

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이 바람직하다. .78) 

참고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제 호 초법적 자의적UN 1989/65 (1989. 5. 24.) < , , 

약식 처형의 효과적 방지 및 조사에 관한 원칙 에서> 79) 사망자의 유가족이 가진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서 정의한 유가족 권리를 정리했다 보복이나 차 . (1) 2

75) 사망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정서적 경험을 살펴본 심층면접 내용에 따르면 의구심 개 (19 ), 
불만족 개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최기홍 외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17 ) . (2020), 
원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쪽( ), , 64-66 .

76) 한겨레 블랙이글스 정비사 꿈꿨던 하사 성추행한 준위 항소심도 유죄 자 다 , “ ”, 2023. 2. 16. . … 
만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77)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 제정 인근 < >. 2002. 12. 23. ( 33163-338).
78) 예를 들어 군내 사망 중 자살이 월등히 높은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 

조의 에 따라 설치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구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유족 치료비 지12 4 ( ) ‘
원인당 만 원 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100 )’ . 

79) 단락 이 경우가 아니라도 인권침해 피해자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권리는  E/RES/1989/65, 16-17; 
우리나라가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1995. 2. 8. < , 
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조 및 제 조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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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 수사 및 조사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접근권을 갖고 통, (2) 

보받을 것 의료 등 다른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검시에 참여시킬 것 조사 , (3) , (4) 

및 수사 결과의 공개신상보호를 위해 비공개한 사람을 제외한 진술 참고인의 성(

명과 함께할 것 결과 보고시 조사취조 범위 절차 및 증거를 평가하는 데 ) , (5) ‘ ( ) , 

쓰인 방법 그리고 그 결과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바탕을 둔 결론과 권고를 포함’
할 것이 그 기준이다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그 가족을 포함함들의 회복에 대한 . ( )

권리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1995. 2. 8. < ,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조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 14 , <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 에 관한 총회 결의안 제 호> UN 40/34 (1985. 11. 

및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29.) <

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에 관한 총회 결의안 > UN 

제 호 에서도 확인하고 있다60/147 (2005. 12. 16.) .

한편 군 내부 법령을 비교하더라도 부대관리훈령과는 대조적으로 군 수사절, , <

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 조 제 항은 별지 제 호의 의 범죄피해 구> 49 1 “ 1 4 ‘
조금 지급제도 및 별지 제 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각 부를 ’ 2 ‘ ’ 1

범죄피해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개괄적으로 법령을 열거할 뿐이” . 

라서 구체적 문제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파악하기에는 무리

가 있기는 하지만 권리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 ’
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용어를 담은 종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 , ‘ ’
고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이 내용을 처음 접하더라도 자신의 권리와 그 권리 행, 

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 진상규명 수사 및 재판 군인권보호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2. ( , , 

위원회 국방옴부즈만, )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의문사로 인하여 군인의 사망에 관해서는 다른 직역에 , 

비하여 다양한 진상규명 제도가 존재한다 우선 형사절차가 있다 앞서 살핀 대, . . 

로 변사사건 수사 및 부검을 통해 대체적인 사망 정황과 사실관계 등이 정립된

다 이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규명된다 사망한 군인의 예우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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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즉 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방부 및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와 국가,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심사로 규명한다 이외 별도로 국가인권위. ・
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사망의 원인과 국가책임 , , 

여부에 대하여 재판단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배상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진. , 

상을 규명할 수도 있다 끝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특별절차. (treaty body)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핵심적인 사실관계 정립은 구속력을 (special procedure) . , 

갖춘 형사절차에서만 가능하고 탐정관련 법률 등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인 규명에 있어서 형사기관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차적 진상규명. 1

초기 사실관계의 정립 및 강제력을 동원한 처벌을 염두에 둔 형사 수사절차가 

진행된다면 사망 및 사고의 책임관계에 관한 합법적 증거물 채택이 가능하다 검. 

시가 완료되어 질병에 의한 사망이 아님이 군의관이나 의사에 의하여 확인된 경

우 범죄여부가 문제 된다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법 제, . 2022. 7. 1. , 

조는 검시를 군 검사가 검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재판권을 가264 . , <

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따라 민간 검사 > 9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시 일정을 통보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국방부, . , 

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사망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50 6),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은 군의 조사 수사에 입회를 요청하게 된다 입회를 . ・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동법 시행령 제 조의 해야 한다( 21 3) . 

만약 범죄혐의가 있다면 사망시점이 이후인 경우 민간에서 진행된다2022. 7. 1. , . 

형사사법 실무 인력은 군 검사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는 군 사법경찰관이다. 

특히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조직은 다른 군, , , 

사조직보다도 더 엄격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80) 그런데 지휘관에게  

사건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군 지휘권의 영향 하에서 활동하는 

한계가 있다.81) 그로 인해 사건처리에서 계급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80) 주용휘 앞의 논문 쪽 한편 헌병은 군내 위기관리 조직으로서 지휘관 중심의 수직 (2021), , 210 ; , “
적 지휘체계 하에서 의사결정이 수직적 기계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고착 되어 있고 조, ” , “
직구성원의 연대의식이 강한 획일적 이며 타 조직에 비해 병과 의식이 강해 선 후배 및 예비” “ ・
역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 한다는 평가마저 있다 앞의 논” . Lim, S. G., & Park, H. S. (2017). 
문 쪽,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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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기도 한다.82) 비록 군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스스로는  

과거에 비하여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군법무관군 검사들은 군사경찰 ( )

수사가 지휘관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수사 공정성이 저해되고 따라서 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군 검찰군 검사의 독립성 역시 . ( )

의문시되곤 한다는 점에서83) 군 형사사법의 핵심은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 

보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속적 환경을 타개하는 것은 실제 실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

다 한 연구에서 관계적 조직문화는 군사경찰의 수사성과에 대해 정적 상관을 . ‘ ’
보였으나 위계적 조직문화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기타 다른 선행연‘ ’ (

구와 일치하는 결과 즉 선 후배 수사관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직에 ). , “ ・
대한 의견 개진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수사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 
대되는 것이다.84) 하지만 군 지휘관으로부터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놓 ・
인 상태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85)

참고로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 수준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오

고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부조사본부령에 근거한 국방부조사본부일 것이다. . 

헌병총사령부로 시작 국방부 조사대 국방부 합동1953. 3. 24. , 1970. 4. , 1990. 12. 

조사단 합동조사단 과학수사연구소 민원제기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 2006. 2. 12. , , 

통합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재창설된 바 있다 기존 국군 생명의 전화를 . 2013. 8. ‘ ’
개편한 국방헬프콜을 개소 에는 각 군 수사교육 기능을 통합해 수사‘ ’ , 2023. 1. 1.

교육단을 창설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처 안전정보처 법무실 감찰실 등 참모부. ・ ・ ・

81) 군 수사 실무자인 수사관들 역시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군사경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 “
내부 감찰 기관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군사경찰의 지휘권의 문제를 ‘ ’ , ( ) …
지적하였다 현행 군사경찰은 각 군 본부 소속으로 해당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 상황 에 대한 비. ”
판이 있다 비슷한 인식 하에서 저는 중범죄나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수사지휘권을 . “
경찰처럼 이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사작전지휘권은 사단장이 가지고 수사권은 국방부가 . , 
가지는 방식 을 주장한 수사관도 있었다 이상협 앞의 논문 쪽” ; (2021), , 1096 ).

82) 이계수 외 앞의 보고서 쪽 (2015), , iv .
83) 윤상민 군 형사사법제도의 개혁방안 비교법학 제 집 쪽 (2008). “ ”, 8 , 6-7 .

84) 주용휘 앞의 논문 쪽 (2021), , 209 .
85) 이러한 인식은 군 장병 사이에서도 퍼져있는데 지휘관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명 “ 22

에 대하여 지휘관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생각한 단계를 차례로 표시해달라고 요청 하였”
을 때 군 사법경찰헌병 기무 등을 순위로 꼽은 비율이 에서 년 로 높아졌다, ( , ) 1 36.5% 2015 54.5% . 
이계수 외 앞의 보고서 쪽 더하여 실무자들도 비슷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2015), , 115-116 ; . 
예하 수사단이나 일선 수사관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자 문제 “

그런 식이 아직도 군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 원인으로 통일된 수사기법이 없고( ) .” , …
세부적 법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협 앞의 논문 쪽. (2021),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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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수사단 과학수사연구소 전사망민원조사단 국군교도소 수사교육단으로 ・ ・ ・ ・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 , ‘ ’
고 운영과 수사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 

것이 작금의 실상이다.86) 참고로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강원 경기남부 경기 , , 

북부 경남에 별도 군인범죄수사대를 신설, ,87) 군사법원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등법 

원은 형사부 개를 증설했다1 .

앞서도 언급했듯이 군 사법경찰관의 범죄수사를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지 기소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군 검사지만 군 검사 역시 군 지휘부로부터 자

유롭지 않은 처지이다 년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한 당시에는 독립성 문제. 2021

로 국방부장관이 수사관할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됐다 즉 개정 . , 2022. 7. 1.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항이 군 검찰단 소속을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으로 36 1

상승시켜 일선 부대 지휘관의 개입 정도가 약간 축소되었다 동법 제 조 및 제. 38

조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에39 ・
게 두지는 않고 있으나 군 형사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보다 더 위계적 , 

계급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수사관할을 상급 부대로 옮겨서 독. 

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이후 개정2016. 1. 6. 

된 구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항현재 제 항에서도 있었지만 년 고 이예람 중36 7 ( 6 ) 2021

사 사건으로 무의미함이 방증된 바 개정 입법이 다소 안일했다고 사료된다, .

한편 국방부는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 2021. 6. 3. 

하기도 했다 다만 이 조직은 민간과는 달리 법적 근거 대신 군검찰수사심의위. , <

원회 운영 지침 제정 개정 으로 운영되고 있다(2021. 6. 8. , 2021. 7. 16. )> .88) 문제 

86) 특히 과학수사연구소나 교도소의 경우 군이 별도로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이익을 찾을  , 
수 없다 년 월 고 이예람 중사에게 회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노 상사가 한낮 국. 2021 7 7. 25. 
방부 영내 미결수용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일을 기억하면 평시 군사법원이 정, 
리됨에 맞춰 교정시설도 국가전문 기관이 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7) 연구자가 경찰청 민원전화 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원 경기남부 경기북부 제주 2023. 4. 25. 182 , , , , 
에 각 군인범죄수사대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경찰청국가수사본. , (
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심사정책담당관에 문의한 결과신청번호 에 따르면 각 ) ( 1AA-2304-0849682)
시도청 군인범죄 수사팀은 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경남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군인범, , , , 
죄대응 가 개 시도청에서 운영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또는 광역수사TF 14 . 
대 소속이며 명에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3 10 .

88) 민간의 경우 부로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및 부로 시행 2018. 1. 2. < > 2021. 4. 30.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이 있다 한편 경찰수사 관련하여< > . , 
서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과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이 <( ) > <( ) >
각 부처 예규로 있다 다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이 명. , < > ( ) 7
에서 명 사이 년 임기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20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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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되는 자

료나 수사상황은 얼마든지 군 검찰이 재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 

명무실했다고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89) 수사심의 대상 사건의 범위가 국민적 의 ‘
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한정적’
임시적 성격이 강함이라는( ) 90) 지적도 있다 참고로 공군 검찰단은  . 2023. 2. 27. 

가해자 피해자 등과 같은 신분 계급의 장병 및 군무원들로 구성된 공군검찰“ ” ・ ・
장병위원회를 처음 개최해 병영 부조리 사건 건을 심의한 바 있다고 한다2 .91) 각  

군이 자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제도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공군 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차 < 20 2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2022. 4. 26. 

됨에 따라 군을 대상으로 특검이 진행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미 공군 검찰. 

단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 등 여러 수사 주체가 거친 이후 사망일로부터 , , 1

년이 훌쩍 지난 후 발족한 특검은 한계 직면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92) 다만 군  , 

지휘관 외 군 형사 사법기관 위계성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 부정 부패 가능하다・ ・
는 점이 수사로서 드러난 것은 성과이다 각 군 참모총장 부하인 법무실장 각 군 . ‘ ’(
법무병과장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무실장 즉 특수병과) , , 

인 법무병과 내에서 형사수사에 대한 법무행정상 위계나 위력이 작동할 수 있는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게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 
관이 지명한다 사건관계인또는 국방부 검찰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 ( )
있고 위원 중 추첨으로 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검사와 사건관계인이 각 , 5 ,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로 정하. 
고 위원장은 표결하지 않는다 심의의견은 문서로 남기고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한편 이와 유, . . , 
사하게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임명한 특임군검사 역시 별다른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 ’ 
았고 대검찰청 훈령을 준용했다.

89) 오마이뉴스 김형남의 갑을 병정 부실 수사 책임자 전원 불기소 전망되는 공군 성추행 피해 , “[ , ] ' ' 
자 사망 사건 대통령 지시도 뭉개고 진짜 특검 해야하는 건 이것 자 군인권: ”, 2021. 9. 30. ; … 
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수, (2021), “[ ] ‘ ’ 
사”.

90) 김경호 군검찰개혁 제정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범위를 확대하라 법리 (2022), “ , 2021. 6. : ( )法理
와 논리 는 설득과 공정의 과정 월간군사 월호 쪽( ) ”, (4/5 ), 76 .論理

91) 법률신문 공군검찰단 제 회 공군검찰장병위원회 개최 자 , “ , ' 1 ' ”, 2023. 2. 28. .

92) 실제로 안미영 특검은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미 국방부 수사를 경험한 관련자들의 기억이 잘  “
나지 않는다는 회피성 진술 휴대폰 교체 및 정보 삭제 등으로 인한 증거 확보상 애로 보존 , [ ] , 
기간이 경과한 통화내용의 확인이 어려움 등 특검수사 과정마다 적잖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라”
고 토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현장연결 특검 이예람 중사 차 피해 전익수 법무실장 . TV, “[ ] " 2 " … 
등 명 기소 자7 ”, 2022.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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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나 기타 행정절차를 통한 차적 진상규명. 2

앞서 살펴본 차적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와 그와 병렬적으로 1

의문사에 관하여 재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강제력이 있‘ ’ . 

는 수사는 형사기관만이 가능하므로 구속력은 부족하다 그래도 범죄혐의점이나 .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로서의 의의가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 

사 외 피해자의 회복과 유가족의 진실에 대한 권리 존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범죄 수사와 달리 좀 더 종합적이고 사망자와 유가족의 , 

기본권에 근거한 진실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활동이 가능한 점은 특색이다, .

그러한 장점과는 별개로 일상적 행정절차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우선 변사사, . , 

건 수사 및 기타 형사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혹은 그 전이라도 군 지휘부의 결단(

이 있다면 전공사상심사가 진행된다 군인사법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근거해 ) . 54 3 54 4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되는 중앙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사망 관련 사・
실을 확인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및 별표 이 정한 직무수행 연관성에 따라 군7 8

인의 사망을 유형화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 , , 

망으로 분류된다군인사법 제 조의 이때 일반사망은 죽음에 대한 국가책임( 54 2). , ‘ ’
이 부인된다 그런데 전공사상심사 결과에 대한 소송항고소송은 대법원 판례에 . ( )

따라 불가하다.93) 대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

특별법 제 조 제 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심사 권고가 있29 2 ), 

을 경우 국방부는 재심사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 54 4 1 2 60

조의 제 항25 1 )94) 해야 한다 혹은 당사자 또는 유가족은 회에 한하여 재차 재심 . 1

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동령 동조 제 항( 2 ).95) 한편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국 , 

93)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의 권리의 “ 甲
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대법원 선고 두” 2017. 8. 24. 2017

판결을 참고하라 이 판결에 대한 비판은 신미용 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42521 . (2022), “ ・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쪽을 참고하라”, , 143-144 .

94) 타 국가기관에 의한 재심사 의무화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국방부가 전공 2012. 5. , <
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 을 개정하여 도입되었( 1439 , 2012. 6. 29. )> 2012. 7. 1. 
다.

95) 유가족의 재심사 청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에서 사망구분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도입되었고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일부’ ( ( 1638 , 2014. 3. 12. 
개정 제 조 제 항 이후 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전공사상자처리 ) 6 4 ), 2014. 9. 1. (
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일부개정 제 조 제 항( 1691 , 2014. 8. 28. )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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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심사가 진행된다 이 처분은 앞선 . 

판단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도출되지만 판단 세부기준이 달라 국방부에서 순

직이 인정된 자가 반드시 보훈부에서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96) 보훈부  

처분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상의 보훈보상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유. , 

가족은 별도 제도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97) 

각 군과 국방부에 각 설치되는 보통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5. 6. 22. ・
일부 개정된 군인사법에서야 처음 법률에 명기되었다중앙위는 도입( 2020. 2. 4. 

).98) 비상설 기구로서 독자적 조사권은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다 위원회는 년  . 2

임기의 위원 구성은 대학 교육대학 법의학 조교수 이상 대학 교육대학 부교수 , ・ ・
이상 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 및 판사 검사 변호사 사망 상이 업무 담당 경, 6 , ・ ・ ・
력이 있는 군인 기타 사망 상이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각 군 참모총장과 , ・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각 군 참모총. 

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명한 명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 전문가가 명 이상이어야 9 . , 5

하고 위원장을 뺀 위원 중 명은 직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4

동법 제 조의 위원회 회의록은 유가족이 요청하면 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 54 3). 3

제외한 부분을 열람토록 하거나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공개한다동법 시행령 제( 60

조의 이 결과는 법률상 보훈부 심사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립한 29). 

만큼 보훈심사에 영향을 미친다.99) 문제는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의 의문이다 . 

이상의 절차가 비공개 회의록 공개도 유가족이 요구해야만 함 외부인을 보강하, , 

기는 했으나 여전히 위원 구성을 국방부와 군이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100) 

앞선 수사 사법과 유사한 한계를 가진다 전공사상심사는 결국 군인의 죽음에 . ・

96) 신미용 앞의 발표문 쪽 (2022). , 140 .

97)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 조 제 항 및 국가배상법 제 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는 이중배상 금 , 29 2 2
지 원칙을 적용중이다 따라서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 ‘ ・ ・
보상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은 역사적으로 볼 ’ . , 
때 사법파동을 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성배 군 사망 재해. (2022), “ ・
사고에 대한 배상 보상 보훈에 대한 판례 분석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가의 책임 쪽에서 ”, , 33・ ・
재인용 때문에 대법원도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수용하고 있; 
다 조성제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범위와 국가책임 법제 사망군인의 예우와 국. (2022), “ ”, 
가의 책임 쪽 관련 판례는 대법원 선고 두 판결을 참고하라, 121 . 2022. 3. 31. 2019 36711 .

98) 이전까지는 구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 호 제정 제 조로 규정했다 ( 1077 , 2009. 7. 29. ) 4 .

99) 년 간 순직 형 명 전원은 국가유공자 결정을 받았고 순직 형 중 명은 국가유공 2018~2020 1 (13 ) , 2 10
자 명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순직 형 중에 국가유공자는 없으며 보훈보상대상자는 , 6 . 3

명이고 비해당이 명이었다 신미용 앞의 발표문 쪽247 82 ; (2022), , 140 .

100) 이외에도 순직 유형 구분의 불합리성 인과관계 판단과 입증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더 산적해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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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가군대의 책임을 가리는 일인데 이를 군이 스스로 판단하게 두는 형국이( )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체의 진상규명 시도도 있었다 최근 사례로는 국방부 차관 . 

직속 군 의문사 조사 제도개선 추진단 활동이 있다 군 사망사고 , . 2017. 7. 20. ・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건의했고‘ ’ , 2017. 9. 1. ~ 

임시조직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개 팀 영현관리 심사제도팀 조2018. 8. 31. , 3 ( / , ・
사팀 법무심사팀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의문, ) . (1) 2017. 12. 14. 

사진상규명위원회 에서 순직 권고를 받았으나 중앙전공사상심사에서 순직(2006~09)

처리가 되지 않은 명에 대해 전원 순직 심사를 추진했고 진상규명불능 및 104 , (2) 

기존 질병 악화 사망도 순직으로 포함시켰고시행령 개정 추진 병영생활 ( ), (3) 24

시간을 모두 직무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및 . (4)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인력을 보강하며 동시에 민간전문가를 , (5) , (6) 

초동수사 및 재조사에 참여케 하였고 유품을 유족의 동의 없이 정리하지 못, (7) 

하게 했다 또한 자료 요구 시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8) .101)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각종 사례를 통해 볼 때 이상의 약속들은 결국 법 제도와 조직문화에 구, 

현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 외부에서 사망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제도들. 

은 앞서 언급한 권리 기반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대표적으로 현재는 국가인권위. 

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총 개를 생각해 볼 수 있, , 3

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직권. 

조사 권한이 있어서 당사자들의 진정접수가 없어도 사안을 조사해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 30 3

및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 조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군18 2). 2014. 9. 

인권팀을 임시조직으로 신설했고,102)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과 명의 비상임위원 ( ) 2

으로 구성되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국 부 명이 존재한다 보호국 아래에는 군인권보호총괄(2023. 4. 27. 23 ) . 

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원, , . , 

칙상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지 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재판 수사 1 , ・
중인 사건을 각하단지 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

101)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군의문사 유가족의 슬픔 치유를 위한 순직심사 신속 처리 추 (2017), [ ] , 
진 (12/14).

10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제 집 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1 (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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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에 반해 명의 ( 50 7)). 7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 한계를. 103) 넘고자  

년 월 일부터 전 일까지로 확대되었다 단 년 한시 기구‘1948 11 30 2018. 9. 14. ’ . , 5

로 입법돼 활동 종료된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래 국방 병. 2006. 12. 21. ・
무 보훈을 담당하는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제 소위원회국방옴부즈만를 두고 3 4 ( )・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17 1

항제 호4 ).10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 ( ), 

위원회를 통합하여 창설되었는데 부 명의 실무자로 된 국방보훈민2023. 4. 27. 12

원과 존재한다. 

참고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통과된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적절1988. 1. 19. UN 

한 의문사 조사의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한 바 있다 가 즉각성(suspicious death) . ( ) 

나 공평성 다 철저함 라 보호(Promptness), ( ) (Impartiality), ( ) (Thoroughness), ( ) 

마 유가족 대표성 마(Protection), ( ) (Representation of the family of the victim), ( ) 

결과공개 바 독립적 조사기구(Publication of the findings), ( ) (Independent 

이 그것이다commission of inquiry) .105)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선 국방부와 각 군의  

전공사상심사는 조사로서는 적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군사. , 

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평성 및 독립성은 있으나 즉

각성에서는 다소 부족하다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은 사. 2022. 7. 1. 

망 발생 후 지체 없이 통보받게 되고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사 자료의 경우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로 제출이 “ ”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은 한계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제 항( 50 8 1 ).106)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책임이 있다면 군인의 사망을 순직으

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107) 관련해서 부 시 2022. 7. 5. 

103) 부터 전일로 규정했다구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993. 2. 25. 2006. 1. 1. ( (
호 제정 제 조7626 , 2005. 7. 29. ) 2 ).

104) 김의환 군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안 논의 쪽 (2015), “ ”, , 12-16 .「 」             
105)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제 호에 따른 특 UN (1988), 1987/60 Mr. S. Amos Wako 

별보고관 보고서 단락 (1/19), E/CN.4/1988/22, 194.

106) 이외에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미가입한 상태인 우리나라로서는 상설 고문감시기구의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즉각적인 진상규명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 
있다고 볼 수 있다.

107) 국가인권위원회는 자해사망하여 기타비전공사로 결정된 피해자의 사건에서 사망 2003. 4. 21. “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
진 하였고 따라서 순직 또는 일반사망 가능성이 있어 재심사를 권고했다 나아가 ” , . 2007. 12. 18. 

자살처리자등에 대한 전 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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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54 2 2 ‘ ’
로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가족 측의 입증 책임 부담이 줄어든 획기적 . 

변화이지만 사망과 공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협소하게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전

향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급성 백혈병 치료 지연으로 . , 2016. 3. 24.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의 경우 육군은 순직 형 즉 국, 2016. 9. ‘ ’, Ⅲ

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죽음으로 분류했, ・ ・
다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순직군경이 아니라 재해. ( ) ‘ ’ ‘
사망군경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을 반려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 버렸’ , 

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민사 단독은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 31 ) 2023. 2. 23. “
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 결정한 바 있다 물론 법무부는 법원 결정을 ” . ,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소송 역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저촉된다고 주장. 

했다 다만 년 월 법무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군인이 아닌 유가족의 위자료 . , 2023 5

청구권을 허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사례로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육군하사가 있다 변 하사는 .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 후 자신의 부사관 의무복무 종료를 앞둔 2020. 1. 23. ,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육군은 애초 사망시점을 발견 시점2021. 2. 27. . (2021. 3. 3)

이라고 주장하며 순직심사 대상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군사망사. 2022. 4. 25. 

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 제 차 정기회의에서 결정를 통해 순(2021. 12. 13. 45 )

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심. 2022. 12. 1. 

사위원회가 심사하였으나 결국 일반사망 결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 ’ . 2023.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개정된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에 따2. 23. . 2022. 7. 5. 54 2 2

르더라도 순직 결정이 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육군은 이 조항은 논의하지 ‘ ’ 
않았고 죽음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에 바빴다, .

이상 국내 구제 절차가 소진되었다면 대체로 행정절차 외 사법적 구제를 의미, 

하는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와 고문 및 그 밖, < > <

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에 따라 , >

각 개인통보 를 제출하여 인권침해 여부 심사 청구가 가(individual communication)

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을 권고했다국가인권” (・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제 집 쪽 쪽 한편 국민권익위원(2017), 1 (2017), 309 , 17 ). , 
회 역시 공무연관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심리부검 등을 통해 보, 
다 정밀한 판단을 할 것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군 자살자 공무 관련시 ( (2012), [ ] ‘ ’ 
순직 가능 쪽 또한 직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훈련 외 사망한 ‘ ’ , 2 ). , 2013. 9. 9. 
여군의 경우에서 순직비해당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한 바 있다민원번호 ( 2AA-1304-22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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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전자는 마지막 국내 구제절차 소진으로부터 년 이내로 시효가 있음 참( 5 ). 

고로 고문방지위원회는 대 카자흐스탄 사건에서 만2017. 9. 7. Dmitry Rakishev “
약 조사가 불공평하게 실시되었음이 보일 수 있다면 그 조사 자체만으로는 당사

국의 협약 제 조12 108) 의무사항 준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고 결정한 바 있 ”
다.109) 이외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에 보고하는 주제별 특별 (Human Rights Council)

보고관 에게 개인진정 접수도 가능하다(Special Rapporteur) (Individual Complaint) . 

이는 조약기구보다는 신속하고 국내 구제절차 소진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단 그 법적 권위와 효력은 권고적이므로 조약기구 결정에 미치지 못. , 

한다. 

유가족 지원제도3. 

사망사건이 군 인권 관련 첨예한 분쟁 영역이 되어 온 세월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단 차적 진상규명에 대한 의문 제기 방지 위주란 점은 . , 1

아쉬운 측면이다 일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  2019. 11. 26. 45

조의 제 항은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2 1 “ ( 3 1 4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 보. ) ・
상 및 국가유공 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
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고 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의 변호인 선임권을 확인.”
하고 있다 동조 제 항 제 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 2 “ 1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 ) 檢視
수 있다 다만 검시 조사 도중에는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승인받아 의. , ・
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 정하였고 제 항은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 , 3 “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단 지원은 개정규정 발효 이후 사망사건에만 적용된다동법 .” . , (

부칙 제 조2019. 11. 26. 3 ).

한편 위 법률 조항과 군사법원법 제 조의 에 근거하여 군검사의 피해자 및 , 260 2 <

108)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109) Ashim Rakishev and Dmitry Rakishev v. Kazakhstan 고문방지위원회, 2017. 9. 7., UN , 
단락 CAT/C/61/D/661/20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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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이 제정되어 부 시> 2022. 6. 29. 2022. 7. 1. 

행 중이다 훈령 제 조유족 국선변호사에 따라 그 자격은 군법무관이 아닌 변호. 5 ( )

사로 한정된다단 사망 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법무관을 포함 훈령 제 조에 ( , ). 24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임 기간은 불기소불복절차 포함 혹은 재판 확정일까지 또( ) 

는 변사사건 종결일까지다 단 군 검사 판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년까지 . , 1

연장이 가능하다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망 장병의 유. <

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운영지침 제정 별표 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2019. 4. 11. )> 1

와 같다 해당 보수 내역은 과거 검시 및 부검 참관 시 만 원 유족 상담 등에 . 10 , 

만 원상한을 두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후 개선된 것이다 그런데 30 ( ) . 2019

년 국정감사에서 변호인 선임까지 일 이내 소요된 경우가 일주일 이상 소3 50%, 

요된 경우가 한 달 넘게 소요된 경우가 일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30%, 15% .110)

구    분 보수 내역 보 수 액
기본수당 회 이상 활동시 전화포함1 ( ) 만 원100

대면상담 자문・ 분당 지급 최대 만 원10 ( 200 ) 만 원5

조사 수사・
회 기준 조사 증거보전1 / , 만 원40

회 기준 구속전심문 현장점검등1 / , 만 원30

서면제출
징계 의견서 만 원20
수사 의견서 만 원20
기타 서류 만 원10

참관 참여( )
현장검증 검시 부검 절차 참관, , 만 원50

유가족 설명회 참여 만 원50

실비변상 증거물 서류 복사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 직무수행 직접 필요 , , , , ・
비용 군검사 인정 범위 소명자료 제출( , )

표 군사망사고 국선변호사의 보수< 2> 

야간 휴일 직무수행시 증액 단 상한을 넘지 못함* 50% ( , )・
군 검사 재량으로 시간 난이도 실질적 도움 여부에 따라 범위내 증액 또는 ** , , 3/4 1/2 

범위내 감액 유족 만족도조사의 만족 이상 결과시 긍정요소로 참작 군인등의 특수근무( ‘ ’ , <
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제 조 및 별표 상 격오지 부대 사건 수행시 긍정> 6 1 ‘ ’ 
요소로 필수 참작)

이상의 지원제도를 행정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 부대관리훈령 제 조의, 238 3

110) 아주경제 사망 장병 국선변호 지원제도 유명무실 자 , “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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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제 조 사망통보 및 유가족 지원에 따른 유가족 지원인원들이다( ) 266 ( )

예 사망통보관 유족지원전담관( : , ).111) 다만 사망사고 발생 시 군 사법경찰관이 유 , 

족에게 변호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함을 고지하게 된, 

다군 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 제 조 훈령 제( 21 ). 

조 제 항은 사망 사실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하되 경험 있고 책임 있266 1

는 간부를 사망통보관으로 임명하여 진행하도록 정했다단 사망통보관의 임무는 ( , 

사실 전달에 국한 동조 제 항은 유족지원전담관을 임명하여 유족보상유족연). 5 (

금 퇴직수당 신청 사망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연금 신청 등을 포함, , , )・
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출장대행 서비스 개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육군. , 

은 육규 영현규정 에 따라 유가족 지원팀 운영을 규정하기도 한다< 154 > .112)

육군 유가족 지원팀은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보훈상담 민원 고충 장례 예우 , , , ・
및 지원계획 취업 안내를 업무로 한다 지원 대상은 현역 장교 준 부사관 병, . , , , ・
군무원 생도 후보생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자이며 사망 장례지원부터 보훈보상 , , , , 

행정처리장례 후에도 민원해소 노력을 이어간다 육군 규정에는 유족 방문시기/ . , 

자격요건 전문인력직위유대관계 유지가 규정되어 있고 장성급 부대 인사참모, ( ) , ( ) 

가 선임책임관 재정 군종을 임명 유족지원책임관 자격과 병과별 역할 등등장, , /・
례 후에도 민원해소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육군 유가족지원팀 실무자를 면접한 . 

연구에113) 따르면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 유가족지원팀은 사망사고 후 장례지원 “
뿐만 아니라 장례 이후에도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그들의 고충 , 

상담 및 추모 과정을 함께 진행 한다고 한다” .

한편 유가족지원팀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건 후 명으로 잠, 2015. 5. 2

정 구성되었고 이후 활동필요성이 인정돼 명을 추가 파견 받아 명으로 발족했, 1 3

고 현재 년는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명이 근무 중이다, (2020 ) 7 .114)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군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 

유가족지원팀은 수사설명회 이후 인 조로 투입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추가설명 2 1 , 

및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한다 이후 장례비 및 전반적 장의절차를 제공한다. (2017

년부터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진행 년 기준 인당 만 원 선 장례가 끝난 , 2020 550 ). 

111) 병영정책과 유가족통보 및 보상처리절차 개선 지시 참고 -2862(’10. 4. 24.) .

112) 일부개정 규정에서는 제 조 제 항에서 여군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2017. 8. 4. 27 1 “ ”
하고 있었으나 일부개정 규정에서는 유족지원책임관을 추가 편성 할 수 있다고 개2023. 1. 1. “ ”
정했다.

113) 최기홍 외 앞의 보고서 쪽 (2020), , 25 .
114) 최기홍 외 앞의 보고서 쪽 (2020), , 2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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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미처 묻지 못한 질문에 대한 응답 소속부대 등이 답하지 못하는 정보를 , 

중심으로 답변을 담당한다 끝으로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유가족이 통보받으면 유. 

가족지원팀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위로를 전한다 유. 

가족이 심사 결과를 수용한 경우에는 안장과 보훈보상 등을 안내하고 유가족이 , 

심사 결과에 불복할 시 재심절차 안내 및 국선변호사 연결한다 추가적으로 순직. 

장병 주기 추모식을 지원하며 연간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1 1,000

한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군에서 제공하는 유가족 지원 안내서 구성 역시 관련 ‘ ’ 
제도 소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애도의 말 육군유가족 지원팀 소개(1) , (2) ( ) , (3) 

유가족 참고사항 장례비군민 장례식장 군 임시 봉안소 장례 이후 절차수사: ( / ), , ( , 

전공사망심사 급여보상가 주 내용이다 국선변호사 선임 수사과정 등 일반원, / ) . ( ) , 

칙 현장검증 절차 유가족의 알 권리 등등은 안내가 없다 법적인 부분 즉 변호, , . , 

인 관련 내용이 수사 사법 분야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유가족 안내서에 통합적‘ ’・
으로 담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종결 및 전공사망심사가 장례 이후에 . 

이뤄지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나 군 의문사 사건들의 전례를 살피면 장례가 진

행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장례 절차 중단 혹은 연기에 대한 유가족의 권. 

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문제다 더 나아가 변호사 외에도 부대관리훈령 . , 

제 조 제 항 제 호의 나 목에 따르면 유가족 요구 시 지정하는 의사 교수265 4 2 . “ , , 

경찰 등을 참여시켜 신뢰성 확보 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 시민이 그” . 

러한 의사 교수 경찰을 섭외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 , 

관한 제도가 미비하다 부검 등은 민간에도 충분한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국가적 검시제도 정비의 한계 등( ).11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혹은  , (

그 직원 현장 방문 여부 연락처 교환 등이 별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원) , 

에 공백 발생 우려도 있다 경황이 없는 유가족은 사후 사망조사 과정에서 적절. 

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하므로 초기 지원 자원 파악하는 것

이 절실하다.116) 경황없는 유가족 입장에서 현장감식 등에 누가 참관했는지 파악 

하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데 방해, 

가 된다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군 당국이 관련 정보 전달을 맡거나 국가인권위. 

원회가 직접 관련 사실을 유가족에게 유 무선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115) 이와 관련하여서는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 
등의 자료집을 참고하라(2023. 3. 24.) .

116) 최기홍 외 앞의 보고서 쪽 (2020), , 6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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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국방부는 년 군 사망자 유가족 2022 ‘
지원방안 연구를 발주한 바 있으나 최종 연구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다’ . 

다만 해당 연구는 년 대통령소속 군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했던 유사 , 2020

주제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자가 수행한 것으로 전반적인 틀은 유사할 것

으로 예상된다.117) 당시 연구는 유가족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 

심리 및 정신건강 지원 제공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 , (2) 

수립 군 트라우마 유가족 지원센터가칭 국방부 외부에 설립하여 각종 정보, (3) ( ) 

제공 사례관리 심리치료 당사자 모임 지원 등등을 실시하라고 제안하였다, , , .

참고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 , 

지에 관한 협약 제 조 등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건강과 > 14

일상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과 전문적 개입 제공해야 한다.118) 여기에는 자살  

사건 유가족의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원사업 안내 또는 국립국가폭력트, 

라우마치유센터건설중 안내가 포함될 것이다 보훈 심사 완료 전후 보훈부 지원 ( ) . /

서비스 안내 순직 보훈과 무관하게 지속비애 증상에 따, , (Prolonged Bereavement) 

라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의학 진료 필요 및 그 장점을 안내할 필요가 있고 관, 

련 서비스를 받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등 안내가 필요하다 이외 국가수준에. 

서 군 인권침해 피해자 및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군에 특

화 전문화된 상담 지원 복지 확충이 지속될 필요도 있다, , . ・
이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완 확, < > ・

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가폭력의 정의법 제 조 제 호에 군 의문사 및 . ‘ ’ ( 2 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2

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 를 포함시켜 제정된 후 부로 ” 2021. 12. 17. 2022. 6. 8. 

시행되어 현재 건축 중이나 정의가 협소한 상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2 “ ( ( ) ・ 免役
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으로 제대군인으로 정의. ) ”

117) 최기홍 외 앞의 보고서 쪽 (2020), , 162-166 .

118)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문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 2003. 11. 26. ‘ ’ , 
원회가 년에는 사망자 유족의 심리적 외상 관련 조사연구 자살자 유족을 중심으로라는 2008 ‘ : ’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년 군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 2007 ‘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년에는 국회사무처정의당에서 군복무 중 상해 사망 군인의 ’ , 2016 ( ) ‘
가족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년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2020 ‘ ’
실시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한 군인권센터 나눔과. (2022), <2020
꿈 성과보고서 각주 쪽> , 66, 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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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2

호에서 국가폭력 등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 부상 고문 가3 “ ・ ・ ・
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생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 ) , …
자 직계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보이는 , ・
사람 을 치유대상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복무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와 그 ”
가족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명, 

확히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센터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이므로 전국. , 

에 산재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법 제 조분원의 설치 등 외에도 단순 개6 ( ) 

별상담소를 포함하여 민간 인권 유가족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
수 있도록 근거 수립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현행 제도는 대체로 보훈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거나 보훈 지향적이

다 즉 유가족의 권리정보접근권 유품에 대한 소유권 등등에. , ( , ) 119) 대한 내용은  

부족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 또한 규정상 부재하다 진실규명 관련한 현장보존, . , 

초동수사 범죄수사 재판 등에 대한 법률대리인 선임 외 지원은 부족하고 사망, , , 

사건 관련 전문성 문제 해소되어야 한다 민간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민간전문가. 

를 구하는 것 역시 쉽지는 않고 사인 판단 등에 있어서 의학 전문가가 아닌 변, 

호사가 충분히 역할을 하는 데 한계 존재한다 덧붙여 유가족의 회복에 관한 지. 

원에 있어서도 단순히 병리학적 접근에 그칠 것이 아니다 국가폭력의 성격을 띠. 

는 군 사망사고의 특성상 진실규명이 확립되어야 치료든 회복이든 시작할 수 있

는 것이며 사망자의 명예에 관한 부분과 함께 남은 분들의 외상 후 성장까지 포, , 

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 후속대책 수립4. 

사망사고 예방 외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후 차분하고 품위 있는 대처 및 정책적 

재발 방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방부 사후대책 규정은 유가족 지원과 마찬가지. 

로 국방부와 각 군의 대처가 사건화된 사망 사고상황 및 정보를 어떻게 관리‘ ’ ( ) ‘ ’

119) 육규 영현 규정 제 조유품처리에 따르면 평시에는 유가족이 내방할 때 인계하거나 중 < 154 > 23 ( )
요품을 선정하여 우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사사건 수사 중 상황에 적용되는 즉 증거물로 수‘ ’ , 
사기관이 확보해 갈 물품과 그 외 물품 그 외 물품에 대한 처리 증거물에 대한 수집 전 상태, , 
나 수집대상 확인 절차 등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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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문책을 위한 사고부대보다 단계 이상 상급부. , 2

대에 설치하는 사고대책위원회부대관리훈령 제 조 중대 사건의 경우에서 사( 269 ), 

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하고 재발방지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사고종합대, , 

책본부 사고대책반동 훈령 제 조 및 제 조은 여러 조항에 걸쳐서 행동지침( 277 280 )・
을 적시하였다.120) 사람이나 조직구조 및 문화에 대한 사후관리나 후속대책에 대 

한 내용은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정도에서 지휘권263 2 10 , 279 5 , 281 6

에 의존하고 있다.121) 그 외에는 통계관리 정도가 존재한다동 훈령 제 조 ( 262 ).122) 

이외 정책적 수준에서 볼 때 재발방지와 관련하여서 군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 

와 기구의 도입이 있었다 그렇지만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볼 때 그 효능감. 

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년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개선대책위. 2005

원회가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및 총기사건 등이 배경이 되어 발족했다530GP . 

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 및 사단 2014 28 22

총기사건 등이 배경이 되어 출범하기도 했다 년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GOP . 2020

가장 최근 비 이 중사 성추행 사망 및 함대 여군 성추행 사망 군 부실급식 20 2 , 

등등이 배경이 되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005

년 도입 년 강화 국방헬프콜구 생명의전화 년 개편 성고충전문상담관, 2017 ), ( 2013 ), 

년 육군 오혜란 대위 상관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사망 년 도입 양성평(2013 , 2014 ), 

등계선 년 도입 등등이 발전되어 왔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년 도(2019 ) , (2016

입 양성평등위원회 년 도입가 생기기도 했다), (2018 ) . 

사망 중에서도 자살과 관련한 제도나 법령이 양적으로는 많이 있다 우리 군의 . 

사망원인 중 압도적 위가 자살임에 따라 우리 국방부와 군은 여러 사망 유형 1 ‘ ’
중에서도 특히 자살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최근 군‘ ’ . 

인 자살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년 군 장병 명을 . 2021 6,377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명 중 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을 만100 4

큼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123) 더구나 군 간부들의 자살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다.124) 그래도 다른 경우와 달리 , 

120) 육규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 공규 군기사고예방 해규 규 등을 참고 < 941 >, < 2-59 >, < 2-2-6- 02> 
하라.

121) 사고조사 결과보고 사항으로 문제점 및 대책 이 포함되어 있고 각 사안 발생원인 분 “10. ” , “5. 
석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강구 와 사건 사고 발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 ” “6. , ・
보완 개선사항 도출 을 기구별 임무로 규정한다” . ・

122) 육규 사고 예방 및 처리 규정 부분개정 < 941 >([2019. 4. 8. ]

123) 하이닥 한국 군 장병들의 정신 건강 명 중 명 자살 충동 느껴 자 , “ ' ' 100 4 ”, 2021. 9. 2. .… 
124) 군에서 간부와 병은 근본적으로 다른 복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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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년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반영하여 시‘12 ’ 2012. 12. 21. 

행된 부대관리훈령 제 조의 을 통한 사후관리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역245 3 ‘ ’ . 

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행정절차를 수립한 것은 아니다.125) 다만 훈령 제 , 238

조의 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인원의 조기안정과 자살재발 방지 를 위하여 장례지3 “ ”
원 유가족 심리상담 안내 부대원 정밀면담 인성검사 및 상담관 면담 또는 정신, , ・
과 진료모방자살 예방 자체외부 진단을 통한 문제 보완을 규정하고는 있어 유( ), / , 

가족 지원에 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이뤄진다고 할 수는 있다 대신 이 접근도 . 

군에 계속 복무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므로 전투력 유지 차원에 그친다는 제, ‘ ’ 
한점이 있다 참고로 년 국방부는 자살사고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 2019 ‘
연구를 실시했는데 연구 주요 제안사안은 다음과 같다 군에서 자살사고 사후’ . (1) 

대책을 관리하기 위해 군 자살사고 대응센터를 두고 위기대응심리안정화 모니터( , 

링 및 유족대응보상 보훈 처리를 전담시킬 것 모든 경우에서 병영생활전) ( ) , (2) ・
문상담관이 심리안정화 개입을 할 것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3) , 

위기대응 실무자 대리외상 지원체계를 포함 유족 동료지원 활동자조활동 마(4) , ( ) 

련 및 심리정서 지원 예산과 인력을 확보 민간 자원 연계체계 구축할 것이 그 , 

내용이다.126) 연구가 제안한 사후 프로그램은 회기선택 회로 구성된 외 (1) 4 ( 1 ) 1:1 

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회기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자살위기개(2) 3 1:1 

입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연구 목표 상 부대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유가. ‘ ’
족 지원이나 전역 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아쉬움

이 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향후 관. , 

련 위기대응 실무자의 대리외상 및 소진 방지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더 증가할 

것이란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상담 실시 자격에 대해서 병영생활전. , ‘
문상담관 전원으로 열어두기보다는 심리학 및 상담학 전문가로 한정하는 방안을 ’ 
검토할 필요가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병영( 32 <

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현 전문상담관 자격에는 임상심리사 직업상>). , 

담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 , , , , 

년상담사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증 소지자, 127) 및 군 경력이 있 

하고 있다는 점 자살 우려가 있는 간부를 식별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는 점 자살 우려 간부를 , , 
식별한다고 해도 관리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 간부자살예방교육이 형식적 이라서 문제다 권해, , ” . 
수 외 군간부 자살 특성 및 간부자살예방시스템 연구용역보고서 국방부 쪽(2018), ( ), , 3 .

125) 현행 훈령에는 제 조의 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38 3 .

126) 전홍진 외 자살사고 사후관리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연구용역보고서 국방부 쪽 (2019), ( ), , 2-11 .
127) 국방부 고시 제 호 20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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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별도 자격 검토 없. 

이 자살 등에 관한 생명권 관련 문제를 일임하려면 충분한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 ’ 
하지만 2021. 2. 1. 부 상담관 절반이 년차 이하였고 는 기간제고 임상심리3 , 70% , 

전문가급은 명만 활동했던바 실제 사망사고 부대에 대한 심리개입을 안정적으22 , 

로 운영하려면 인력 확충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128) 또한 앞선 연구의 제 , 

안 사항이 온전히 실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갈 길이 멀다 후속조치 부재의 .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지적된 바 있2012. 5. 18. 

다.129) 요약하면 군기와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생각하는 군 

의 입장에서 정작 문제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회피하, 

거나 막으려는 모습은 입대할 땐 국가의 아들 죽으면 남의 아들 이라는 자조적“ , ?”
이고 냉소적인 인식을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130) 논의가 그치지 않 

도록 노력이 필요하다.131) 특히 사후조치의 단계에서 군 조직 구조와 제도상 문 , 

제를 파악 개선 조치를 제시해 나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개인의 심, . 

리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서 사건의 국가책임을 감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트, . ・
라우마와 관련하여서 개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진실의 규명 책임규명 관련‘ ’( , 

자 처벌 공식 사과 및 공동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 132) 유념해서 제도 

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128) 군인권센터 문재인 정부 주년 군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 쪽 (2021), 4 , 11 .

129) 사망자 포함 유가족 및 전우 소속부대가 일상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 , , 
지원 조치 전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군 자살자 공무 관련시 순직 가능 쪽”( (2012), [ ] ‘ ’ ‘ ’ , 16 ).

130) 실제로 해규 규 해군 군 사고 예방 규정해규 제 호 제 조병영생활  < 2-2-6- 02 ( 2218 , 2017. 2. 2.)> 9 (
명랑화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규 군기사고 예방 부분개정 제 조 제) , < 2-59 (2018. 9. 10. )> 5 4
호도 명랑한 병영생활을 유도 하는 것을 지휘관의 책임으로 두고 있다 육규 사고예방 및 “ ” . < 941 
처리규정 부분개정 제 조 제 호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까지 (2019. 4. 8. )> 34 3 . , 1991. 1. 4.
적용된 구 군인복무규율은 제정된 당시부터 제 조강령에서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1966. 3. 15. 4 ( ) “
가운데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기풍 을 기를 것을 적시해 두었던 적이 있”
었다 나아가 사고사례 전파에 그치는 현실 역시 개개인의 경각심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라고 . 
할 수 있다 육규 제 장 사고 후속처리 제 절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941> 5 5 ).

131) 다만 해병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은 해병대의 기수문화를 주제로 하여 제한된 수준이지만 병 , , , 
영문화 분석과 조직차원의 개선방안병사자치제도 폭력 조기감지 제도 병영폭력 전담 부서을 ( , , )
검토하고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최영진 외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추, . (2022), 
진방안에 대한 연구 해병대 기수문화와 예방중심의 과학적 부대진단 기법을 중심으로용역보고: (
서 해병대사령부), .

132) 최현정 군복무 중 상해 사망 군인의 가족 지원 방안 군피해자 치유 지원 센터 설립  (2016), “ : 
필요성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정의당 쪽 최현정 시대의 고통 인식과 ”, ( ), 26-28 ; (2015) “‘PTSD ’
대응 외상 회복의 대안 패러다임 모색 인지과학 제 권 제 호 쪽 최기홍 외 : ”, 26 2 , 174-182 ; (2020) 
앞의 보고서 쪽, 118-133 ; Katona, C., & Robjant, K. (2017), “Editorial: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buse”, Front. Psychiatry, 8 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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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보훈제도의 개선방안3

제 절 보훈제도의 과제1

죽음의 정치1.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이듬해 장례식 연설에서 페리클레스는 전사자를 

애도하고 민주주의의 아테네를 찬양하고 보통시민의 덕을 칭송하고 유가족들에게 

건강하다면 새로운 세를 낳으라고 권하고 동시에 유가족에게 생활 보장을 약속2

한다.133) 링컨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의식하여 게티스버그에서 남북전쟁의 상흔 

을 다독이며 전사한 군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의 재탄생과 민주정부의 

불멸성을 불후의 언어로 제시하였다 보훈제도의 두터움과 엷음은 해당 국가의 . 

정치적 문화적 역량과 경제적 여력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전사한 군인에 . 

대한 의례와 예우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품격 있는 국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과업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서도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에게 왕이 경작토지를 . 

우선 배분하거나 부역이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다.134) 

보훈 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위해 들인 큰 수고와 노력에 보답하는 것( ) “ ”報勳
이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 “
을 선양 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 )宣揚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을 국가보훈의 목표로 천명한다제” (

조 같은 법 제 조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1 ). 2 “
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

하고 선양 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 ) , 宣揚
는 것 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표방한다 이러한 보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 

해서 보훈대상자의 명예의 존중과 품위 있는 처우가 필요하다 동시에 보훈대상. 

자들에게도 품위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도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특별히 기린다 그러나 그 희생의 . 

133) 투퀴디데스 천병희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숲 쪽 , (2011), , , 167~176 .

134) 임용한 조선전기 군사상자에 대한 보상제도 연구 복호제를 중심으로 군사지 제 (2011), “ - -”, 
호 쪽80 , 6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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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인정을 둘러싼 논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발생한다 특히 격변의 . 

근현대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내분을 야기할 정

도로 격렬하다 예컨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 , 

인정된 사람이 과거에 독립군 토벌부대에 일원이었다거나 고등계형사로서 악질적

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사례들이 없지 않다 그래서 특정 인물이 . 

독립유공자인지 친일파인지 또는 국가유공자인지 친일파인지 어떻게 규정하는 , 

것이 올바른지 심각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죽은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 

박탈하는 작업은 모든 인간 사회가 자신의 정신적 경계선 또는 정치적 정체성을 

획정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죽은 이를 둘러싼 인정의 정치를 죽음의 정치. 

라고 한다 사망한 군인과 관련해서 보자면 죽음의 정치는 대체로 (thanatopolitics) . 

명예 인정 경제적 보상 애도와 기억 등 보훈법제의 개정과 해석을 둘러싼 투쟁, , 

으로 수렴한다.

역사 속에서 가치는 시세변동하기 때문에 보훈사안이 예민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여 과거의 결정이 번복되기도 한다 보훈법은 본격적으로 시민적 귀감과 . 

연결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보다는 진실이나 정의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영역이다 그러한 연유로 보훈법제는 시효제도와 무관한 법역이다 보훈의 평가작. . 

업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서둘러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본

격화된다 보훈의 영역은 레테가 아니라 므네모시네가 관할한다 거기에서는 유공. . 

자로서 명예인정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항상 예정되어 

있다 보훈사안은 보통사람들의 긴 인생 행적에 대한 사무정리가 아니라 국가와 . 

공동체를 위한 그 사람의 희생에 대한 평가작업이다 그러나 보훈사안이 국가적 . 

공적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보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주 , 

높은 도덕적 가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국가유공자라는 용어. 

가 이러한 혼선을 조장한다고 여겨진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유형의 죽음만이 국. 

가유공자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의 모든 죽음을 동, 

등한 무게를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 풀러는 이러한 시각을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 

도덕으로 표현하였다.135) 정의의 원칙 아래서 군인을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은 의무의 도덕에 해당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에 탁월하고 적극적으로 공헌하, 

는 죽음만이 찬양할만하다는 시각은 열망의 도덕에 가깝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 

영웅 또는 성자만을 찬양한 후자의 시각에서 보통 사람들을 고려하는 전자의 시

135) 론 풀러 박은정 옮김 법의 도덕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쪽 , (2015),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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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내려와야 한다.

보훈은 공적인 희생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의 추가계산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원

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귀감을 만드는 선양작업이다 현대적 민주사회에 적합한 . 

보훈기준을 확립하고 혁신하는 작업은 국가활동의 상징적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평가작업은 당연히 당대의 지배적인 도의관념이나 헌법의 정신에 .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훈의 범주와 재평가는 현대 민주주의나 공화주. 

의의 열린 시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보훈사안. 

은 한 개인의 생애적 지평을 넘어 세기의 잣대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보훈법으로 . 

정치 생활을 규격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제 특정한 역사관이 과잉법제화로 귀결

될 것이다.

보훈법제의 출현2. 

년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1948 “
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을 밝힘으로써 ( )” . …
보훈의 대상을 역사적으로 제시하였다 년 헌법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 1948 “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 조 제 항, ( 8 3 ).”
라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보훈 법제를 일찍이 제정하였다 미국 보훈부. (U.S. 

는 문자 그대로 제대군인 의 문제를 다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eterans)

루는 부서라면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는 영문 명칭을 , Ministry of Patriots’and 
로 표기함으로써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애국자의 처우 문제까지 Veterans’ Affairs

다루는 부서라는 점을 드러낸다 여기서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에 관. 

여한 인물들 즉 독립유공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한국의 보훈개념은 태생적으로 ,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굴곡을 반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보훈법. 

제는 년대에 등장하였다1950 . 

한국군대의 창설과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군사원호법법률 제 호은 년 ( 127 ) 1950 6

월 일에 경찰원호법법률 제 호은 년 월 일에 각각 시행되었다 경찰원1 , ( 402 ) 1951 6 1 . 

호법은 전투행위로 인한 상이 또는 사망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법이다 처음에 . 

상이군인과 경찰에 대한 취직지원과 복지 등의 원호 업무는 사회부보건사회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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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국이 관장하고 현역 군인의 원호 업무는 국군사령부 원호과 내무국 원호과, , , 

국방부 원호과 등이 관장하다가 사회부의 원호국에 통합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에는 보훈업무를 통할하기 위해 군사원호청 이 설치되었다 년 ( ) . 1961 7軍事援護廳
월 일 내각 직할의 군사원호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5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인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사 원호에 관한 사, , 

무를 관장하였다 군사원호청의 법적 기초인 군사원호보상법법률 제 호이 . ( 758 )

년 월 일 시행되어 제대군인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1961 11 1 , , 

였다.136) 군사원호청은 년 월 일 원호처로 개편되었다 1962 4 16 . 

년 월 일에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법률 제 호이 제정1962 4 16 ( 1053 )

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국가유공자라는 용어가 한국전쟁에서의 전몰군경이 아니. 

라 애국지사와 의거의 사망자 및 상이자를 가리키는 맥락에서 처음 등장하4 19・
였다는 점이다 이 법 제 조 제 항은 본법에서 애국지사라 함은 한일합병전후로. 4 1 “
부터 년 월 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1945 8 14

위하여 적극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

를 입은 자 중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 라고 정의하였다 이 법 제” . 22

조는 애국지사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 

국립묘지가 전몰군경과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안장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하였다. 

이 법에 따라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은 내각사무처가 상이자 및 그 유족은 , 4 19・
원호처가 월남귀순자는 국방부가 각기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를 설치하, 

여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다 원호처는 년 월 일 국가보훈처로 개편되어 현. 1985 1 1

재에 이르고 있다 원호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구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정권. 

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권한이 강화되고 원호대상자들의 혜택도 확

대되었다. 

국가보훈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초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 호은 ( 3742 )

년 월 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그전에 개의 원호관계법중 개의 법을 1985 1 1 . 14 7

통합 정비하였다 이 법에 의해 종래 원호대상자 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유공자. “ ” “ ”
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 ”, “ ”, “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의거사망자 나 의거상이자”, “ ”, “ ”, “4 19 ” “4 19 ”, ・ ・

136) 군인원호보상법은 연금 또는 보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국가유공자법과 같이 기 
여금의 부담이 없는 일방적인 보상이다 또한 년 군인의 급여에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군인. 1963 <
연금법 이 도입되었다 현재에도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연금법이 공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 . . 
군인이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군인보훈법

만이 존재한다(Soldatenversorgung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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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공무원 공상공무원 여타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특별공“ ”, “ ”, “ , , 

로자 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를 거론하는 순서가 시간적 ” . 

순서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 중요성에 따른 범주적 구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호국유공자 민주유공자 사회공로자 등 네 , , ,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과 상이만을 다루고. , 

국가보훈처도 전몰군경이나 사망한 군인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종래 군사

원호청의 역할을 답습하다가 최근에 와서 역할이 확대되었고 년에는 국가보, 2023

훈부로 격상되었다. 

유공자 다원주의3. 

국가유공자법이나 국가보훈기본법은 다양한 유공자 범주를 설정하였다 실제로 . 

국가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특정한 직분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다양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농업기술개발에 . , 

전력을 다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호에 해당할 여지4 1 14

가 높은데 사설 육종실험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사망한 연구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관련자의 신분공무원 여부에 따라 희. ( )

생에 대한 보상을 달리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맥락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업무와 역할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범주의 유공자를 상정하거나 그 범

주를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세상에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다가 과로로 . 

사망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야 할 명분도 없어 보

인다 그러나 유공자의 범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모든 순직을 국가유공자로 .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그런 식의 국가책임의 확장. 

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순직 이후 유족의 경제적 보상 및 보장이 더 중. 

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유공자법의 확장이 아니라 연금법제의 완비. 

를 통한 두터운 보호의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유공자 인정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독립. 

유공자와 전쟁유공자뿐만 아니라 의거 사망자나 상이자도 년부터 국가4 19 1962・
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에 제시된 구체적인 유. 4 1

공자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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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형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상 분류4 1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호 애국지사 호(1 ), (2 )

호국유공자
전몰군경 호 전상군경 호 순직군경 호 공상군경 호 무공수훈자(3 ), (4 ), (5 ), (6 ), (7
호 보국수훈자 호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호 참전유공자 호), (8 ), 6 25 (9 ), (10 ), ・
순직공무원 호 공상공무원 호(14 ), (15 )

민주유공자 혁명사망자 호 혁명부상자 호 혁명공로자 호4 19 (11 ), 4 19 (12 ),  4 19 (13 )・ ・ ・

국가사회공헌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호(16 ), (17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호(18 )

표 국가유공자의 분류< 3> 

첫째로 독립유공자는 국권회복과 국가건설의 초석을 닦은 인물에 관한 것이므, 

로 국가유공자의 첫 번째 범주이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시간적으로. 

도 국가철학적으로도 우선성을 가진다 순국순열은 독립운동과정에서 사망한 사. 

람을 의미하고 애국지사는 사망을 제외하고 독립운동에 관여하여 일정한 수준의 , 

고초를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보훈처는 다수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왔지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일제식민지배 아래서 인물의 생애

적 일관성과 그에 관한 검증이라는 어려운 과업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의 자료에 . 

의하면 안중근 의사의 협력자로서 옥살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로 인정

되었으나 최근에 밀정으로 변신하였다는 정보가 드러난 경우도 있다 비밀자료까. 

지 접근해야 그 전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와 발굴과 평가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쨌든 국가가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명예인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둘째로 호국유공자는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 순직군경이나 순직공무원을 중심, , 

 137) 국가보훈기본법도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의 유공자 범주를 상정하고 있으나 아래 라에서 공무 . ‘ 
수행을 첨가함으로써 그 의미폭을 제한하고 말았다 공무수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전’ . 
체적으로 균형에 맞다 국가보훈기본법 제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3 ( ) 
다. 
희생 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    1. " "・
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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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두 번째 범주이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 

전쟁을 치른 후에는 어김없이 전몰군경을 중심으로 보훈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국. 

가유공자법 제 조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2 “
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

으로 존중되고 라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 전쟁유공자나 호국유공자에 대한 , ( )”…
주안점을 두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 여타 군사작전에 참여한 희생자들을 . ,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오늘날 호국유공자의 범주에 해당한, 

다 그러나 군사작전에서 희생된 군인을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 

대해서는 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광주학살에 가담한 군부대의 일원으. 5 18 ・
로서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드러

났기 때문이다 순직형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전사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 I . 

대중이나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동원에 의해 사망한 군인을 순직으로 처5 18・
리하는 것은 용인하더라도 민주주의 파괴에 가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

는 것에 심각한 위화감을 느낀다 또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가담한 .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사자 처리는 전체 법질서 . 

차원에서 현저한 부조화가 두러질 뿐이다 순직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과 전두환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판결은 전체적으로 조화되지 않는다.

셋째로 민주유공자는 독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상이, 

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국가유공자법은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 4 19 ・
정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물지만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 

이 정치발전의 주요한 축이었다는 점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민주. 5 18・
유공자법제 호은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민주화보( 6650 ) 5 18 . ・
상법제 호은 삼선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6123 )

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일. 

정한 명예회복과 경제적 보상을 향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추가적으로 국가유공

자로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국가유공자법이 희생자나 . 4 19 ・
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수용한 이상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배제해야 5 18・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희생을 당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어. , 

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전태일 이한열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특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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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대체로 민. 

주화보상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법의 경제적 보상과 상

관없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유공자법제의 설. 

계상의 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사회공헌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드문 유형이다 실제로 자신의 직무 외의 , . 

행위로 위난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생명을 잃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

하는 의사상자법제 호이 존재한다 의사상자법은 일종의 착한 사마리아인을 ( 15897 ) . 

보상하는 법이다 이러한 사회공로자는 좁은 의미에서 공무관련성을 결여하기 때. 

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공무가 아. 

니더라도 타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138) 나아가 다양한 의미에서 사회발전에 탁월 

한 공적을 세운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사. 

회발전 공로자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 

노력을 기울여 노벨상을 수상하였다면 이러한 범주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39) 특별한 희생사망이나 상이이 아니라 특별한 공로에 대해서는  ( )

경제적 보상은 불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상징적 영예로서 국가유공자만으로 충분. 

하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의 인정 문턱이 과도하게 낮아져서 일상적인 성실함과 국가유공자성

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 인정의 문턱이 너무 높아 유족

들을 탈진시키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법제는 . 

본질적으로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국가적 인정제도로서 나름대로 훌륭한 

범주 구분을 갖추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에서 합당한 귀감을 각 부문에. 

서 적절하게 발굴하거나 인정하는 유연성이다 특히 사회공로자 항목은 누구든지 . 

자신의 특별한 희생과 공로와 관련하여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지렛대로서 중요하

138) 사회공로자는 년 국가유공자법에서 신설되었으며 년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으로 사망한  1985 , 83
명만이 특별공로순직자로 인정되었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년 월 특별공로순17 , 2019 8故

직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순직자들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호상의 . 4 1 16
특별공로순직자라기보다는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호상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4 1 14 .

139)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국가사회발전 공로자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6 2 “ ” .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1. 
국권 의 신장과 우방 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 ) ( )國權 友邦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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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유공자 개념의 적절성4. 

한국의 보훈법제에서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나라의 법제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보안, , , , 

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민주유공자 등과 같은 유공자 개념이 널리 사용되, , 5 18・
고 있다 국가유공자 개념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원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 

다 원호대상자라는 말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국가의 가부장적 배려를 . 

결부시키는 까닭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국가유공자 관념은 희생자에 대한 적

극적 평가와 희생자나 유족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므로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유공자 제도는 다양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유

공자로 인정받을 동기와 열망을 강화시킨다 더구나 국가유공자법이 국가유공자. 

에게 명예로운 이름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

는데 이러한 혜택은 다른 보훈법제나 보상법제보다 빼어난 것이어서 유족들의 인

정열망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특히 사망한 군인 경찰 공무원의 보. , , 

훈사안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하위범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를 만들어 

내어 명예와 혜택을 감축시키는 부정의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희생자와 유족. 

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당국

의 처사에 분노를 갖기에 이른다 국가유공자법은 업무관련성이라는 보편적 기준. 

마저 자의적으로 쪼개어 등급화함으로써 법으로서 공적인 품위를 상실하였다 국. 

가유공자라는 개념은 현대 다원주의적인 민주사회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여. 

긴다. 

첫째 유공자와 보통 시민들의 관계에서 유공자 관념을 생각해보자 보통 사람, . 

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모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목표 아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사망에 이

르기도 하는데 이들의 죽음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특정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

게만 국가유공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성. 

실히 사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들은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죽음을 상정하는 국가유공자법에 심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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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되, 

고 어떤 사람은 하위등급의 모호한 대상자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다 또한 법조문은 나름대로 구. 

분을 달성하고 있지만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또는 헌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국

가유공자법이나 보훈법제가 공무수행에 관한 희생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국민의 생명보호와 적접적으로 관련이 . , 

있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는 구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용어는 국가를 위해 뭔가 적극적인 기여 공적 공훈을 전제, , , 

로 한다 따라서 어떤 군인이나 공직자가 사소한 실수로 사망에 이르렀거나 동료. 

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부대 안에서 괴로운 일을 겪다

가 자살한 사례에서는 이른바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적 징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
공적이나 공훈을 이론상 정연하게 제시할 수도 없다 전쟁에 나가 적진에서 산화’ . 

한 군인의 유족들이나 광복군의 후예들이 자살한 군인을 전혀 평가하려고 들지 

않은 태도도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쟁점을 내포한 국가. 

유공자 개념을 정통으로 품은 방식으로 보훈법제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

다고 여겨진다. 

넷째 독일이나 미국의 보훈법제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두, 

께를 가진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반나치운동이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장렬. 

한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라는 지위를 

널리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개념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파리. . 

의 팡테옹에 들어갈 만한 거물급 레지스탕스 지도자 데뮬랭은 예외이다 프랑스 . 

팡테옹은 소수의 세계적인 위인급 인물에 한정하는 데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순직

요건의 충족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의 보훈법제는 . 

공무수행과 관련된 희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보상할 뿐 우리나라처럼 

국가유공자와 같은 고도의 상징적 명예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순직과 경제적 보. 

상을 결부하여 하나의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결할 뿐 명예의 위계제를 전혀 도

입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통일적인 법제를 기반으로 보훈의 문제를 사회보장의 .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포괄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관념은 유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명예인정제도의 , 

변용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민주사회에 다소간 부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과거부. . 

터 한국사회는 유공자 관념을 기반으로 가문의 영예를 드러내는 데에 조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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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예인정이나 추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신왕조의 출현 과정이나 반정과 . 

전란에서 공훈을 세운 인물들에게 공신의 지위와 거대한 식읍을 제공하거나 망자

에게 관직이나 계급을 추증하는 사례는 사대부의 명예의식을 반영하는 정치의 모

습이었다 아마도 국가유공자법은 사대부적 아비튀스에 사회보장이나 경제적 보. 

상이 가미된 현대적 제도라고 여겨진다.140) 해방과 정부수립 이후 경제적으로 그 

다지 실속 없는 보상법제가 국가유공자라는 개념의 날개를 달고 명예인플레가 심

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역사적 문화적 두께를 가진 유공자 관념을 민주적이고 현. 

대적인 관념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데에는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제. 

도적으로 순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훈장과 영예의 수여와 관련해서 영예부여가 특권적인 신분을 창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와 관련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보. 

훈법제를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일반시민과 유공자 사이에서 나아가 국가와 공동

체를 위한 다양한 희생자들 사이에서 형평에 맞는 책임과 보상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현재로서 명예제도에서 인정 열망이 과도. 

하게 작용하는데 대부분 국가는 상훈법에 따라 특정한 공훈자에게 훈장과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보상 문제와 다른 경로로 영예수여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런 점에서 보자면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를 부여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시행하는 두

터운 국가유공자법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국가유공자 제도를 외면하고 반토막 제

도를 구현한 보훈보상법이나 군인재해보상법은 더욱 정당화하기 어렵다.

140) 이재승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제 집 쪽 (2016), , 68 , 25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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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순직인정2

순직인정 기준과 개선방향1. 

가 법제 개관. 

삶의 궤적은 천차만별일지라도 짊어져야 할 죽음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

다 그러므로 죽음의 영역만큼은 자의적인 차별 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만약 어. ‘ ’ , 

떠한 죽음을 다르게 취급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함께 제

시되어야만 한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잘 드러내고 있듯이 군인은 유사시에는 ‘ ’
물론이고 평시의 경우에도 공동체의 보전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 중 일부를 양보

하고 이와 결부되어 있는 의무 또한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한 군인에 대. 

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우는 새삼 상론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

될 수 있다 다만 군인 각자의 임무 평시에 요구되는 훈련 또는 작업의 강도 그. , , 

리고 사망에 이르는 경위 등에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군인 사망자. 

의 유형을 크게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서 예우 수준에 차등을 두고 , , 

있는 현행 보훈법제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문제는 보훈법제가 순직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유 없‘ ’ , 

이 그 예우에 실질적인 차등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사망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 

는 현행 법제에 관한 난점은 대개 여기서 비롯한다 이 절에서의 제안에 앞서 먼. 

저 관련 법제의 현황을 점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크게 국가. 

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각 시행령에 근거하여 군, , , 

인 사망자의 예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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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구분 과 국( 1)

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 14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군인구분 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규( 2)

정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의 별표 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다. 1 .

141)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라는 문구는 일부개정법률 제 호 으로 추가된 것이 “ ” ( 11041 , 2011. 9. 15.)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 )
제 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4 ( ) , ①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 )
른 예우를 받는다. 

…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군무원3. : (
으로서 년 월 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1959 12 31
다)

…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5. : ・ ・ ・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
포함한다)

…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1 3 6 , 14 15② 
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2. ・ ・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3. ( )

…

표 국가유공자법상 전사 및 순직< 4> 

구분 기준 및 범위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에 따른 사망
1-2 국외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에 따른 사망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 동원에 따른 사망
1-4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에 따른 사망

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전사 및 순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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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에 따른 사
망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에 의한 테러 무장폭동 반란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 ・ ・
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사망

1-7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한 억류에 
따른 사망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작업에 따른 사망

2-1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 화생방 탄약, , , ・ ・ ・ ・ ・ ・
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및 관리 대량살, , ・ ・ ・ ・
상무기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 , <・ ・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 , , ,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 , , ・ ・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 ・
에 따른 사망
그밖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 ・
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에 따른 사망

2-2

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2-1 (・
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 , 
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
한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에 따른 사망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의 직무수행 또는 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2-1 2-2
한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 파견되어 건설 의료지원 피해・ ・ ・
복구 등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포함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 )
재해에 의한 사망

2-6
국외에서 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 ・ ・ ・ ・ ・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 , , , 
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가 직접・
적인 원인이 된 사망

2-8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
화된 경우는 제외 로) ,

부터 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2-1 2-7
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부터 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 2-1 2-7
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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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자법(2)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 조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을 첨가함에 따라서 이‘ ’
러한 규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보훈사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을 보완적(‘ ’ )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자법이 년 월 일 제정되어 익년 월 일부2011 9 15 7 1

터 시행되었다.

보훈보상자법 또한 시행령의 별표 에서 예우할 군인 사망자에 대한 기준 및 1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2 ( ) , ① 

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 )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1. : ・ ・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

…
제 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1② 
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1. ・ ・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2. ( )

…

표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의 기준< 6>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 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 , ・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 ・ ・
무수행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포함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 ) 
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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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및 범위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의 부터 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2-1 2-8 (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
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의 부터 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이와 관련된 2-1 2-8 (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
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 ・
식물의 중독으로 인한 사망

4.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의 사고 또는 재・ ・
해에 의한 사망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
망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7.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의 ・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8. 의무복무자로서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 ・
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10. 소속 부대 부서 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 지배 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 ・ ・
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 가 직무수행 ( )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의 사고 또는 재해에 의한 
사망

13.

의무복무자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 포함 로( , , )
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 
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2 3
제외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의 및 이 표 제 호에 해당하지 2-8 11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2 ( , 
후 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2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
음)

15.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 , ・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 ・

표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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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3)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서 특수한 지위에 있는 군인의 보임 진급 보수, , , 

징계 전역 및 제적 권리 및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은 전반적, , 

으로 사망자의 분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동안에는 분류에 따라 그 예우의 . , 

수준이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법률상의 위임 없이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서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 ・ ・ ・
류 기준을 규정하였다 이에 년 월 일의 법률 개정으로 분류 기준을 법률 . 2015 6 22

수준으로 상향입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 

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직접적 관련성 규정의 영향에 따라 군인. ‘ ’ 
사법의 경우에서도 순직자를 세 가지 유형순직 형으로 분류하면서 분( )Ⅰ Ⅱ Ⅲ・ ・
류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년 월 일 신설된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은 지금까지 군인 유가2022 1 4 54 2 2

족들의 숙원을 반영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중의 군인병으로 근무하. (

는 전 기간 간부로서 의무복무기간의 일반사망직무와 무관한 사고사 병사 자, ) ( , , 

살 등은 순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 . 

를 남기고 있다 군인사법규정에 따른 일반사망의 순직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군인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심의위원회와 보훈법상 보훈심사위원회까, 

지 기속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문제요 다른 문제는 의무복무기간을 지난 직업군, 

인의 일반사망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이다.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이 원인이 되는 상이군인에 관한 규정(11. )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 , 
없는 경우는 제외)

군인사법
제 조 보상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54 ( ) 

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전사 또는 전상1.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2. ・

표 군인사법상 사망분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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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군인사법 시행령의 별표 에서 내지 의 기준번호에 2015. 9. 22. 7 1-1 1-8

따라 규정되어 있는 전사자 분류 기준은 국가유공자법의 구분 과 그 내용이 같1

다 문제는 국가유공자법의 구분 와 함께 이 범주 외의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 2

보훈보상자법에서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놓고서 군인사법이 시행령의 별표 , 8

을 통하여 같은 순직 아래 재차 세 가지의 차등이 전제된 유형으로 군인의 사망‘ ’ 
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구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비고

순직
형Ⅰ

2-1-1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 국가유공자법 시
행령 별표 의 1

의 직무수행과 2-1
관련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 ( ) 改修
업무 중 사망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 패스트로프 훈련 중 ・
사망

국가유공자법 시
행령 별표 의 1

의 교육훈련과 2-2
관련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

국가유공자법 시
행령 별표 의 1

의 직무수행과 2-1
관련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

표 군인사법 시행령상 사망의 분류< 9> 

…
제 조의 전사자등의 구분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54 2( ) ①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 ・ ・ ・ ・
…

순직자2. 
가 순직 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Ⅰ
나 순직 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 ・ ・Ⅱ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
다 순직 형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 ・ ・Ⅲ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 포함( )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1 2 . , ②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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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 매복 정찰 중 ・ ・
사망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 ,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2-1-11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 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
사망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 , 
동 포함)

2-1-12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
국가유공자법 시
행령 별표 의 1

과 관련2-3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88 1

업무 중 사망 국가유공자법 시
행령 별표 의 1

의 직무수행과 2-1
관련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
행 중 사망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 , 
부수적 활동 포함 중 사망) 

2-1-17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2-1-1 2-1-16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

순직
형Ⅱ

2-2-1

순직 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수색 매복 정찰활동 첩・ ・ ・ ・Ⅰ
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
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 
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 사망) 

순직 형 및 보훈Ⅰ
보상대상자 요건
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군인

2-2-2

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2-2-1 (
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 
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 사망) 

2-2-3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2-2-1 2-2-2 , , 
주특기 훈련 그밖에 유사시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 
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 , 
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 사망

2-2-4 또는 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2-2-1, 2-2-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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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2-2-5 또는 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2-2-1, 2-2-2 2-2-3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2-2-6 또는 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2-2-1, 2-2-2 2-2-3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

2-2-7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 안전2-2-1 2-2-6 ・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순직
형Ⅲ

2-3-1

순직 형 또는 순직 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Ⅰ Ⅱ
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 , 
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
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 포함) 
중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및 와 1. 2.
관련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 교・
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과 관련3.

2-3-3 영내 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 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 ・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와 관련4.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 중 ・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와 관련5.

2-3-5 전보 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과 관련7.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
는 재해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과 관련6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와 관련9.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
해로 사망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의 1
요건 중 의무복무
자와 관련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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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법(4) 

년 월에 군인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군인연금법으로부터 재해보상제2019 12

도가 분리되었다.

사망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
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
해행위를 하여 사망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 ・
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

2-3-13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2-3-10 2-3-12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
위를 하여 사망

2-3-14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 안2-3-1 2-3-13 ・

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 
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형 순직 형 및 순직 형 부터 까지는 , (2-3-10 2-3-13Ⅰ Ⅱ Ⅲ
제외 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군인재해보상법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 )  .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1. “ ” ,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한 군인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한다.

…
제 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4 ( ) ①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 , 
아니한다.

…
공무상 사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4. :  

가 공무수행 중 사망.  
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표 군인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 및 사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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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 (1) 

의 사적 행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 공무수행 중이더라도 사적 원인, , , 

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 

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서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근무 시작 전 근무 종; (2) , 

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 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
회식 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공무수행을 위; (3) ・
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

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 (4) ・
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또는 그 ・
밖의 사고로 인한 사망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 (5) 

망으로서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기술상 공무관련. 

성을 비교적 엄밀하게 따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군인의 신분에 따른 업무의 성격, 

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 순직인정제도 개선. 

개선의 필요성(1)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모두 공무에 의한 사, , , ‘ ’
망자순직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군인 신분에 ( ) . 

한정하지 않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따진다면 군‘ ’ , ・
인사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로서 특수한 신분에 있는 군‘
인의 공무수행을 법령 적용의 표지로 한다 각각의 법령은 그 시행령에 별표를 ’ . 

두어 사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특수 신분의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 ‘ ’

다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군인이 고의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 ・ ・②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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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과 군인 재해보상법도 공무수행을 강조하면서 전사자를 포함한 순직자‘ ’
의 유형을 나름대로 세분화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법령에서 세분화된 사망의 유. 

형이 일종의 위계서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의 사망이 대체로 공적인 .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유형 간의 경중을 정하려는 당국

의 태도가 과도하게 투영되었다 나아가 순직자와 일반사망자의 간극이 지나치게 . 

커서 군인보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문제도 드러난다 년 추가된 군. 2022

인사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 한해서는 그러한 간극이 54 2 2

좁혀질 여지가 있지만 직업군인에게는 여전히 가교할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 

독일은 연방보훈법을 준용하는 군인보훈법 을 중심으(Soldatenversorgungsgesetz)

로 군인의 보훈제도를 운용하고 미국은 군인재정착법, (Serviceman's Readjustment 

과 제대군인고용우대법 을 중심으로 군인의 보훈제도Act) (Veterans Preference Act)

를 운용하고 대만은 독립형 보훈조직과 병역법의 규정에서 파생한 군인 보훈법, 

제를 중심으로 군인의 보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직무관련성의 해석에 대한 난점은 나라마다 존재하더라도 최소한 사망한 군, ‘ ’
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은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법령으로 분열적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군인의 사망이라는 단일한 조사태를 서로 상이한 법제로 접근하는 것이 .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는 수범 기관은 물론이고 유족에게도 제도적 가시성이나 . 

안정성을 제공할 수 없다 신분을 기준으로 보훈법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군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사이에 양자택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지양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두 가칭 군인보

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신분의 사람들은 국가보훈법의 적용을 받도, 

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군인에게 단일한 군인보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 

군대의 특수성에 입각한 우호적인 고려를 제도화하기에도 용이하고 절차의 중복

과 결정의 충돌이 빚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수행을 강조하면서 전사자를 포함한 순직자의 유형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이를 세분화하고 있는 경향 역시 현행 법령이 보충적 혹은 땜질식 입법을 통하여 

그 외연을 확대해 온 데 기인한다 특히 군인을 포함한 다른 신분의 예우 및 보. 

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영향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

한 예우 및 보상도 군인 그 자체보다는 공무와의 관련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 

군인사법에서 순직자를 재차 세 가지 유형순직 형으로 구별하는 방식( )Ⅰ Ⅱ Ⅲ・ ・
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명목상으로는 순직으로 같이 표현되고 있는 공적 사. ‘ ’
망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규정과 관념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재차 



- 77 -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 형, Ⅰ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 ・
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 형 그리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 Ⅱ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 형으로 재편되어 있다 그. Ⅲ

러나 군인 신분의 특성상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본래적으로 국민의 생

명 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은 경우를 상상하기 어렵다 직무의 . ・
외연 상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과, 

의 조응을 배제하고 본다면 순직 유형을 세분화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사 법령에서도 순직을 다시 그 원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사례는 존재

하지 않는다.142) 

단기적인 개선제안(2)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 ・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규정하고 ( )”
이러한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정방식에 의지하여 군인사법은 순직을 순직Ⅰ・

형으로 구분하고 순직자를 위계화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하고 있다 순직 구. Ⅱ Ⅲ・
분순직 형은 공무상 사망 사고 등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데에 발견적( ) , Ⅰ Ⅱ Ⅲ・ ・
인 길잡이로 역할할 수는 있지만 처우 등급으로 활용되는 한 위헌적이다 직접적 . ‘
관련이 있는 혹은 없는 직무라는 표현은 법리상 보편화가 가능하지 않다 잘못된 ’ . 

입법이다 보훈사건에서 사망의 공무관련성 여부만이 문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 ‘ ’
직접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직접적 관련성은 군인의 업무와 상황을 ‘ ’ . ‘ ’
과도하게 편의적으로 등급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용어로서의 일반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의 총체성 관념에 비추어 볼 때도 용인하기 어렵다. 

보훈법제의 출발점으로서 직접성을 규정한 조항과 이에 기초한 설계는 평등처우

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헌적인 법제이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 나 및 . 54 2 1 2. 

다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및 호 보훈보상자법 제 조 제 항 호 등, 4 1 5 6 , 2 1 1.2.3.4

에 규정된 직접적 관련성 유무에 관한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 ’ . 

시행령 및 각종 별표도 전면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전제 위에. 

142) 신미용 외 군복무 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용역보고서 군사망사고진상 (2022), “ ( )”, ・
규명위원회 쪽, 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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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법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은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54 2 1 , , 

있다 일반사망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 재해보상법 상의 경제적 보. , , 

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의 신분 및 직무상 특수성이 사망 과정을 인과율적으로 . 

결정하지 않을지라도 심리적 부담 요소로 공동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사망한 군인의 부도덕성이나 유책성보다는 유가족의 생활 보장 측면에서 보훈제

도 전반을 새로이 조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망의 구분 중 일반사망의 판정 . 

사유와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동시에 일반사망자에 대한 처우도 순직에 버금가

는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사망비번이나 휴가 중 사망 부대 바깥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와 ( , , 

관련 없는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 . 54 2 2

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라고 여겨진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반사망. 

을 순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비해 약간의 차등을 두어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

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보훈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보훈법상 예우와 경. 

제적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사망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화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사망한 군인을 배제.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인과 연금법의 . 

적용을 받지 않는 군인을 구분할 수 있다 이미 군인사법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 

군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일반사망을 현저하게 축소하였다 일반사. 

망을 점차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향은 군인연금법의 실효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인의 유족들을 보호하는 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개편방향(3) 

보훈법제의 중심에는 군인의 죽음이 있다 군인의 죽음에 대한 보상 관련 법제. 

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를 법리적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방식. 

으로 구분하고 위계화하는 다수의 보훈법제들은 실제로 보훈법제의 원리와 정신

을 위태롭게 한다 군인의 처우와 관련된 법제 중 군인의 순직공무로 인한 복무 . (

중 사망을 다루는 법률은 앞서 언급한 국가유공자법뿐 아니라 군인사법 군인연) , 

금법군인 재해보상법( 143) 보훈보상자법 등이다 군인의 순직을 다루는 법이 이렇), . 

143)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 등이 적용대상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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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독일은 단일한 군인보훈법. 

(Soldatenversorgungsgesetz)144)을 기반으로 전사자 순직자뿐만 아니라 비순직자, 

일반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지위 변동과 제적 보임( ) . , 

에 관한 기본적인 법으로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머지 법들은 주로 군인의 순직, 

에 대한 경제적 보상법으로서 그 기능과 목적이 동일하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죽. 

음을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판정한다제 조의 이러한 세 가지 분류는 , , ( 54 2). 

다른 나라의 군사법제에서도 일반적이다 대만은 이러한 분류를 채용하고 독일도 . ,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채용하면서 보상정도에서 차등을 두고 있다 동일한 . 

법제가 모든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족의 고충을 최소화하면서 

분류 기능과 연결 기능을 나름대로 훌륭하게 수행한다.

순직인정 및 보훈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군인의 . 

공적인 죽음을 단일하게 규정하고 그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통일적으로 확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안은 바로 일원주의적인 해법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관념. 1

을 해체하고 국가유공자법을 국가보훈법과 군인보훈법으로 분리하고 하위범주의 , 

보훈법제보훈보상자법를 폐지한다 제 안의 이원주의적 입장은 보훈법제와 군인( ) .. 2

법제의 중복을 인정하고 군대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무과실 책임법제를 반영

한 군인재해보상법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위한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서도 경쟁하는 제도들이 존재

한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의 생활 보장에 관련된 법제로서 전통적인 군인연금법. 

유족연금이 존재한다 군인연금법과 여타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 

도 중요하지만 군인연금법은 현재로서는 직업군인의 보상과 관련해서 의미를 가

질 뿐이다. 

현재와 같은 군인연금제도 및 재해보상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가 병존하는 한에

서는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적용요건을 자의적으. 

로 구분함으로써 특정한 순직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망한 . 

군인의 유족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생활보장을 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이

나 보훈보상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 

하고 합리적인 설계인지는 의문이다 군인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부사관. , 

병 간부후보생에게는 년 군인연금법을 보완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도입하, 2019

였는데 이 경우에 일회적 사망보상금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도 미

144) 이 법은 실제로 확장된 군인연금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군인이 기여금을 내지 않는  . 
점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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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책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모든 군인에게 군인연금법을 적용하고 기여금을 국가. 

가 납입하고 관리하는 국가연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가 군인연금법을 보완하고자 별도의 재해보상법을 마련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이

나 보훈보상자법과 전반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여전히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이원주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재의 국가유. 

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기반을 두는 보훈법과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 

기반을 둔 군인사회보장법을 구분하고 전자는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직역활

동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후자는 군인의 신분적 특수성과 위험성을 반, 

영하는 무과실 국가보험법제로 운용하면서 군인의 유가족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한다. 

다 제대후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문제. 

전쟁과 해외 파병 나아가 군대 안에서의 부상 폭력 심리적 압박 등을 경험하, , , 

고 깊은 외상을 겪은 제대역 군인들이 후유증으로 사망 또는 자해 사망한 사례들

이 국제적으로도 널리 보고되고 있다 제대역 군인들민간인은 여러모로 보호의 . ( )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들은 적절한 보호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 . 

법제는 제대군인의 범죄나 사망과 군 복무 관련성에 있어서 사망한 제대군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보훈정책이나 법원칙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고 더구나 년의 동족 , 3

간의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및 제대역 군인의 정신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진단과 처방을 시도하거나 시행한 적도 없다, .

더구나 년 월 일 국가유공자법에 직접적 관련성이 포함되어 개정되기 2011 9 15 ‘ ’
전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 ・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 …
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보는 규정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전역 후 사망한 경우’ . 

라도 그 사망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하였던 상이에 의한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그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이 부분이 개정 시 , . 

삭제되어 군 복무 중 사망의 원인이 발생하였지만 사망 자체는 전역 후에 발생하

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145) 또한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145) 신미용 외 앞의 보고서 쪽 (202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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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 

정받을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려는 법률안이 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아21

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146)

실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사안 가운데 전역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순직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역 전에 . 

사망하였다면 순직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 경우가 우연히 전역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조차 개시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질병의 진행에 따른 . 

사망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차별로 

인정할 수 없다.147)

제대역 군인의 사망에 대해서도 국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다 미국은 합리적인 의심 의 원칙을 천명하여 직무관련성을 판. ‘ (reasonable doubt)’
정하는 데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면서 제대역 군인 또는 그 가족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 이후에 발생한 제대역 군인의 후유증 사. 

망이나 트라우마의 악화에 따른 전역 후의 자해사망 등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추정된다면 이를 보훈대상으로 인정한다.148)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

관한 법률 을 통해 제대역 군인의 고통을 고려하는 법제가 마련된 경험이 있다> . 

하지만 제대역 군인의 사망 및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는 제대역 군인에게 유리한 

보훈정책이나 법원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 

질병의 악화 군대 체험과 관련된 트라우마의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 

사망이므로 보훈당국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대군인의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적절한 의료 진단 기준을 , 

마련하며 또한 사망한 제대역 군인에게 우호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 순직으로 인정된 제대역 군인의 죽음은 현역 군인의 순직과 동등하게 예. 

우해야 할 것이다.

심사절차의 문제2. 

146) 최근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인 의안번호  ( 10 , 
참고2117224) .

147) 신미용 외 앞의 보고서 쪽 (2022), , 18 .

148) 오병두 외 정신질환 전역자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 (2020), ( ), 
위원회 쪽, 12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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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공사상심사제도와 합리성 제고 방향. 

군인 각자의 임무 평시에 요구되는 훈련 또는 작업의 강도 그리고 사망에 이, , 

르는 경위 등의 편차를 감안하여 사망의 유형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크게 , , 

분류하는 것은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고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분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직자를 평균으로 놓고서 전사자에게 일정의 가중치를 . 

두고 일반사망자에게는 급부 수준을 비례적으로 덜어내면서도 공헌의 정도와 생, 

활의 필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도 결정

된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는 그 분류가 결정적인 근거. 

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예우 . 

및 보상의 기점이 되는 사망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년의 군인사법 개정 전까지 전공사상심사는 법률상의 위임 없이 국방부훈2015

령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랐다 훈령에 의거 년 이전까지는 각 군 본. 2012

부에서 단심제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시행되었고 년 월 일 훈령의 개정, 2012 7 1

으로 각 군에서 재심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년 월 일에는 각 군의 전공사, 2014 9 1

상심사위원회 재심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각 군에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

회가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 . 

향입법한 것이 년의 법률개정이며 이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법률에 2015 , 2015 9 23

근거하는 제도로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여 년 간 전반적으로 개혁되어 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사망의 경10

우에 청구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 청구가 있을 때149) 

이를 접수하여 서류 검토를 통해 순직 여부를 심사하고 청구인과 각 군 본부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한다 군인사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은 법의학. 54 4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부교수 이상의 직에 년 이상 , 3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전문의 판사 검, 6 , ・
사 또는 변호사로 년 이상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6 , 

고위공무원 재직 경력자 및 재직자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관련 국방부 소속 고, 

위공무원장관급 장교 포함 전사망 또는 상이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 

149)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또는 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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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위원을 위촉한다 매 회의 시마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 

장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홈페이지9 . (http://mkw.mnd.go.kr)

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접근을 보조하고 있다.

각 군에 설치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1 13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하50 , 

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 

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 3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의로서 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판사, 6 , ・
검사 또는 변호사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전사자 등의 사6 , 

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군인 그 밖에 전사자 ,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와 같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결정에 따라 사실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

훈보상대상자가 결정되고 특히 순직 형과 형의 분류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Ⅱ Ⅲ

보훈보상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공사상심사는 사망한 군인의 예

우 및 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년의 군인사법 개정도 이를 . 2015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 

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었던 때에는 전공사상확인처리지침이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

지 않았던 대법원은,150) 이후 군인사법의 개정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가 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 

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사망 구분, , , 

과 관련된 법령에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례의 태. 

도는 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

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있고 따라서 위원회의 통, 

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체

로써 망인의 유족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151) 국방부  

150)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12. 11. 15. 2009 7639 .
151) 대법원 선고 두 판결 특히 원심판결대전고법 선고 누 2017. 9. 21. 2017 42514 . ( 2017. 4. 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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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도중에 있는 위원회의 결정을 장관의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크게 ,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입법자의 의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대, . 

법원이 지적한 원심판결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유족의 권리 의무에 영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이 경우 관련 법. 

령에 소청심사위원회와 유사하게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

는 입법적 해결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태까지의 . 

제 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입법적 해결이 크게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도 아니・
라고 생각된다.

이에 덧붙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자체가 자신의 합리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심사 절차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심사에 대한 불신은 군대가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하며 실제로 이러

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군대는 보여주어 왔다 따라서 이에 주안. 

점을 두어 특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국방부 및 유관기관 자체에‘ ’
서도 지속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입법적으로도 유족들의 ,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이중적인 심사구조와 개선의 필요. 

한편으로 현행 보훈법제에 따라 현재의 심사절차와 심사기구가 국방부와 국가

보훈부로 나뉘어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짚어볼 부분이다 국방부 산하. 

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위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재

해보상심의회가 존재하고 국가보훈부 산하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존재한다 군인 , .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회가 순직 판정을 담당하고 있다 동일한 군인의 .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이론상 개의 위원회가 엇갈리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3

정은 제도에 대한 새로운 재설계를 필요로 한다.

심지어 국방부만 놓고 보더라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판결에서는 위원회의 순직해당결정을 받으면 사망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10976 ) ‘ ’ 5
완성되었더라도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거나 실무상 별도의 심사 없이 국
립묘지 안장 대상자 또는 특별진급 대상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통보가 항
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보고 파기자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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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이한 결정을 실제로 내리기도 한다 이 부분은 속히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 

과 같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에 한정하고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역할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구체화

하는 심의기구로 낮추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차이가 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는 유

족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 

하지 않은 사건을 보훈부가 순직으로 인정한다면 유족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하겠

지만 현실은 보훈부가 국방부의 순직불인정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보다 순직인정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두 개의 부처 간에 업무분장이 이론적. 

으로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두 개의 부처가 동일한 사건을 다. 

루는 현재 상황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쇄신된 

보훈법의 정신을 군인재해보상법 및 여타 보훈법제에도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순직인정에 관여하는 위원들이 이러한 쇄신된 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고. 

려할 경우에만 기관 간의 편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의 희생 자살 여타 의문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 , 

관련자들이나 부대 지휘관들은 민 형사상 책임 또는 징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이러한 의문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들은 국방부의 판정 자체를 자기 사건에 대

한 재판으로 간주하고 국방부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표출한다 따라서 중 장기. ・
적으로는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조직을 국방부 외부의 제 기구가 담당하게 3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의 순직을 판정하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의 기. 

구 또는 하나의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앞서 말한 결정의 상충성이. 

나 불공정을 회피하고 장점을 가질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쇄신된 보훈 법리로 . 

무장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심사과정에서 유족들.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심사위. 

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 중 사망, 

에 대한 우호적인 처우 원칙으로 무장해야 한다.

자해사망군인에 대한 우호적인 판정 기준3. 

가 종래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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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관행은 자해사망군인에 대해서 개인 책임잘못으로 전가되는 자살자( ) ‘ ’
로 구분하여 전공이나 공무 사망자에 비해 신분상의 차별을 두었다 판례는 선임. 

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 “
한 것”152)이라거나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
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

택하였을 가능성”153)도 있다거나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 , , , 

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

택하였을 가능성 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해사망사고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국가”
유공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154)

종래 판례는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자유의지가 개입

되면 자해행위로 보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은 선고 두 판결에서 가혹행위와 자살 간 상당인과2004. 3. 12. 2003 2205 “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자, 

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 , , ․
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 ,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55)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논. 

조는 서울고등법원 선고 누 판결 대법원 선고 2004. 6. 25. 2003 12846 , 2006. 9. 14. 

두 판결 대법원 선고 두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2005 14578 , 2010. 12. 9. 2010 12521 

되었다.

나 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

자해사망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짐으로써 자해사망자에 대한 법제

도에 변화가 있었다 년에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호자해행위로 인한 경. 2011 4 6 4 (

우가 삭제되었고 자해사망자도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보훈보상자법과 시행령)

이 제정되었다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년 월 개정으로 공무 관. 2012 7

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도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도변화에서 가장 . 

152)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4. 3. 12. 2003 2205 .

153)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6. 9. 14. 2005 14578 .
154) 김안나 김성기 군내 자살처리자 가족의 사회적 배제와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자료  , (2007), “ ”, 

쪽2007-04, 4 .
155)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4. 3. 12. 2003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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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기는 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자살로 인하여 2012 . “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4 1 5 ( ) ‘
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 

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하게 배제된 상태에서의 ,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고 판시하였다”
.”156)

대법원은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자유

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년 월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도 반. 2012 9

영되었다 대법원은 기존의 자유의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결. ‘
정하던 법리에서 벗어나 직무 및 교육훈련과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 ‘ ’
경우 비록 군 장병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선고 두 판결 대법원 . 2012. 7. 12. 2012 3927 , 

선고 두 판결에서 잠깐동안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2012. 8. 17. 2012 8762 

정하였고 보훈당국이 보훈보상자법을 보완적으로 도입된 후에는 대법원은 자해,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자로 격하시켰다.157) 

다 자해사망의 법제적 수용과 문제점. 

보훈당국이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인정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
시행령의 별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자해사망에 대해 특별히 1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자해사망을 자세. 

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이 자해사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훈당국이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당국이 일부 자해사망자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 

인정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더 원칙적인 데에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 . 

는 자해사망자를 보훈보상대상자로 격하하거나 때로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위조

156)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12. 6. 18. 2010 27363 .
157)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두 판결 2020. 2. 13. 2017 47885 ; 2020. 3. 26. 2017 4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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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인사법은 제 조의 개정를 통해 사망을 전사자 순직자 일반54 2(2015. 6. 22. ) ・ ・
사망자로 분류하였다 순직을 순직 형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 (Ⅰ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형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Ⅱ ・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

포함 순직 형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 (Ⅲ ・ ・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으로 분류하고 순( )) , 

직 형에서 자해사망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켰다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은 대법. Ⅲ

원의 판결을 폭넓게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호 자해1 15

사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
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 ・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2-3-10 2-3-12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표 군인사법 시행령별표 상 자해사망< 11> ( 1)

제정2012. 6. 27. 

제 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15 . 
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
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개정2018. 12. 31. 
제 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15 . 
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 , , ・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

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별표 상 자해사망에 관한 내용 변화< 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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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규정을 보면 자해사망의 원인이나 배경이 확장되었다 그러한 사유가 .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음 규정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된에서 의학적으로가 삭제되었으나 이것. ‘ ’ ‘ ’
이 자해사망의 순직인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지 의문이다 직접적 원인이라는 . ‘ ’
것도 어떤 것이 직접적 원인인지에 대하여 어떤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고 공동으로 작용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경우에는 배제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 . 

전히 원인의 증명에 관해서 결국에는 자해사망자의 유족측이 부담하는 방식이라

고 여겨진다. 

년 월 일에 도입된 앞의 제 호는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2022 12 30 17 54 2 2 158)과 완

전히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방침조정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구분상 전사54 2 2

자나 순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순직자로 분류된다 예컨. 

대 의무복무중인 병이나 초급간부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병사 직무관련성이 없는 , , 

사고사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살조차도 군인사법에 따라 순직으로 해결됨으로써 ,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한 이후 직업군인이 자살. 

한 경우에는 특단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보훈보1 [

158)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 1 2 . , ② 
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 < 2022. 1. 4.>

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
람

개정2021. 1. 5. 

제 호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15 . 
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 , , ・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
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22. 12. 30. 

제 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단기간15 . , , ・
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
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제 호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17 . . , 
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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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호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5 . 

 

라 자해사망에 대한 미국의 법제. 

자해사망자의 처우에 대한 미국의 법제159)를 논의하기 전에 독일과 대만의 사

례만 간단히 언급한다. 

독일의 보훈법제 관행에 따르면 자해사망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자유

로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명료한 인식과 자유로운 의지결단에 입각한 자해. 

사망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군 복무의 특유한 사정들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연방보

훈법상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료감정지침 의 원칙 에 따르면 의도적.  < > 41

인 자해행위는 보훈법상의 손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자유, 

로운 의사결정의 침해가 있는 경우 보훈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160) 독일의 보 

훈법제도 군대 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배경으로 군인, 

이 자살한 경우에는 일찍부터 순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년 대법원 . 2012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루고 있는 자해사망사건처럼 자신의 과오나 범죄에 따른 법

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군인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독일은 이러한 자살을 심사숙고를 거친 자살로 보고 이러한 . 

유형의 자유의지의 산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161) 

독일에 비하면 대만은 단순하면서 실용적이다 대만의 법제는 군인의 자해사망. 

을 일반사망질병사으로 취급하고 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자살( ) , 

한 군인에 대해서 보훈혜택에서 배제한다 대만은 자살을 질병사와 더불어 일반. 

사망으로 취급하고 보훈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법정책임사유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복잡한 보훈법리가 필요하지 않다.162) 

자해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에게 좀 더 우호적인 순직인정 논리는 미국의 법제

159) 이재승 외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국방 (2020), ( ), 
부 쪽 이하, 64 .

160)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Die Anhaltspunkte f r die rztliche ü ä
Gutachachtert tigkeit im sozialen Entsch 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recht ä ä

쪽이하 이 지침은 적용범위에서 점차 확대되었고 제 차 세계대전 후에도 몇 (2008). 155 ( AHP). 2
차례 개정되었다 연방노동부산하의 의료인 전문가위원회가 이 지침을 작성해 왔으며 현재 이 . 
지침에 대한 관할은 연방건강부 로 변경되었다 년 판 (Bundesministerium f r die Gesundheit) . 2008ü
의료감정지침이 가장 최근이자 마지막 문서이다 이러한 지침은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법지식 및 . 
판례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161) 이재승 외 앞의 보고서 쪽 이하 (2020), , 7 .
162) 이재승 외 앞의 보고서 쪽 이하 (2020),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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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자해사망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추정. 

하고 두터운 보훈혜택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전장을 유지하면서 모병제. 

를 시행하는 나라로서 미국은 자원 입대자에게 관후한 처우를 골자로 한 전향적

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보훈부가 모든 군인의 자살을 군 복무 관련성 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 ”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살을 정신건강의 이상으로 추정하고 이러한 정신건상의 이, 

상이 군복무에서 비롯된다는 추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 육군 규정은 현역 군. 

인이 사망한 모든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63) 동시에  

명백하게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자살의 직무관련성을 추정

하고 있다.164) 자해사망 판정과 관련한 미군의 규정 은 군인의 자살을 다음 (2008)

과 같이 평가하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군인의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부상이나 여타 침해는 직무“
수행 중 손상이 아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무위반 으로 (in line of duty) . (misconduct)

인한 것이다 법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살을 감행또는 진지하게 자살하. (

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 . 

실질적인 증거 및 우월한 증거로 깨뜨릴 때까지 유지된다 단순히 자살 가능성을 . 

제시하거나 단순히 죽음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증거는 직무수

행중 손상이라는 추정을 깨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례들에서 사. 

망이 의도적인 자해적 부상이나 침해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판정은 유해 발견을 

둘러싼 정황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들은 명료하고 의문의 . , 

여지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반대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B-10. Rule 10)”165)

미군의 규정은 조사과정에서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상태

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행동건강정보제공자는 무단탈영 . 

후 자살자에 대해서는 탈영 시작 시점뿐만 아니라 사고의 시점에서도 군인의 정

신적 건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탈영의 시점뿐만 아니라 자살의 시점에. 

서도 동시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군인은 직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다.166) 군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하여에서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 ’
있다 미국의 보훈법제와 실무는 군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 자체를 정신적 책. 

163) Army Regulation (AR) 600-8-1, Army Causality and Memorial Affairs and Line of Duty 
Investigations.

164) 38 CFR § 3.302 Service connection for mental unsoundness in suicide.

165) Army Regulations 600-8-4 Line of Duty: Policy, Procedures and Investigations (2008).
166) 쪽 Army Regulations 600-8-4 Line of Duty: Policy, Procedures and Investigations (201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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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결손 상태로 보고 그러한 정신적 결손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 

문에 대체로 군인의 자살을 업무수행 중 사망사고로 판단한다 그리하여 대부분. 

의 자살사건이 순직으로 처리된다 심지어 포르노그래피를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가 발각되어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군인이 자살한 사건이나 계부계녀

관계에 있는 군인이 열세 살인 딸을 살 때부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10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자살한 사건에서 해당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미. 

국이 이른바 세계의 경찰로서 막강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의 원인을 고

려하지 않고 군인 유족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적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메시넥은 년부터 년 사이에 자살한 현역군인 명 중 명이 순직2005 2012 1,107 1,011

으로 인정되어 인정률이 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91% .167) 미군의 규정은 일 

정한 추정규정을 통해서 자해사망군인에게 우호적인 판정의 여지를 넓혀 놓았지

만 자해사망자를 모두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 법령은 보. 

훈대상이 되는 자해사망과 보훈대상이 되지 않은 자해사망을 구분하는 데에 자해

사망의 의도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의도적인 자살은 비행으로서 보훈혜택을 받. 

을 수 없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자해사망의 경우에는 단체보험에 따. 

른 만 달러 한도 내의 생명보험금 이 지50 (Servicemembers’ Group Life Insurance)
급되고 있을 뿐이다.

167) Marcus L. Misinec (2014), “Get Back in Line: How Minor Revisions to AR 600-8-4 Would 
Rejuvenate Suicide Line of Duty Investigations”, Military Law Review, 221 쪽: 183~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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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보상과 예우3

경제적 보상에 관한 보훈법제의 현황1. 

가 제도개관. 

군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보상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국가유공자 . , 

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는 방법 둘째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 , 

해보상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 셋째 국가배상청구를 통, , 

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다.

물론 유족 특히 자녀의 교육기회제공이나 취업보장도 경제적 보상의 일환이라. 

고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취업기회를 확보하거나 교육기회를 자녀에게 보장하. 

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통 시민들은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적 보상받은 유가족들이 경직된 할당제를 통해 그러한 기회를 향유하는 사태를 

환영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 문제는 경제적 보상의 방편으로 자세하게 논의하지 . 

않는다.16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⑴ 

군 간부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본인 또는 유족의 생활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지만 일반 병 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은 ( )兵
유족들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된다.169)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정구조 아래서 죽음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따져 순직

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 

통은 전사와 순직 형이 국가유공자로 순직 형과 일반사망자의 일부가 보, Ⅰ Ⅱ Ⅲ・
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상내용에서도 당연히 차별을 둔다. .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관련이 있는 공무 중 사망, ,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에는 보훈급여금

168)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 백서 권고 보상과 예우의 조정 · (2019), 11( ), 
쪽 이하125 .

169) 이재승 외 앞의 보고서 쪽 (2020),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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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교육 취업 의료지원 대부 양로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및 고궁, , , ・ ・ ・
이용 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이 중 보훈급여, , . 

금은 보상금과 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수당은 생활조정수당 간호, , , 

수당 무공영예수당 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 , 6 25 , , , ・
당 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훈급여제도는 생명 또, 2 , . 

는 건강의 상실과 같은 특별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적인 성격의 급여와 생활안정과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는 공무상 상이의 발생은 인정하지만 상이와 관련 있는 , 

공무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 ・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 

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 .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일부지원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된다 예컨대 유족보상. , 

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정도를 받게 되며 의료지원 혜택70% , 

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는 배우자 및 유가족선순위 명에게 모두 지원이 되는 ( 1 )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하여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년 자해사망 군인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

판결이 있었지만 순직요건을 강화한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의 제정 및 , 

시행령제 호의 규정은 이 같은 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순직군인이 국가유공자로 ( 15 )

인정받을 가능성을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절 참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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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근거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보상
금

배우자

전몰 순직・ 1,847 사망 1,293

상이 급1~5 1,601 급1~5 1,121

급6 588 급6 390

세미만 25
자녀
・

제매

전몰 순직・ 2,142 사망 1,500

상이 급1~5 1,859 급1~5 1,302

급6 848 급6 594

부모

전몰 순직・ 1,815 사망 1,271

상이 급1~5 1,575 급1~5 1,103

급6 557 급6 390

사망
일시
금

상이군경
・

재해부상군경

급1 1,704 급1 1,704

급 유족 보상금 2~7
비승계 1,444 급 유족 보상금 2~7

비승계 1,444

급 유족 보상금 2~7
승계 1,127 급 유족 보상금 2~7

승계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
종결시) 1,127 1,127

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13> ・
단위 천원( : )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조* : .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⑵ 

군인의 사망 이후 유족의 생활을 다루는 법제로써 전통적으로 군인연금법이 존

재하며 년부터는 군인재해보상법이 보완적으로 도입되었다 군인연금법 내용 , 2020 . 

중 재해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게 되면서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하

게 되었다 군인연금법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하고군인연금법 제 조 군인재해. ( 2 ), 

보상법은 직업군인 비직업군인 둘 다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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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의 급여체계는 크게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퇴직수당으로 나뉘며, , , 

이 중 퇴직유족급여란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 , 

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의미한다 퇴역유족연금은 퇴역연금, , . ‘ ’
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고대상에 따라 퇴역연(

금액의 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외에 추가로 60~70%), 20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한다 또한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에 ‘ ’ . 

부가금을 갈음하여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년 미만 복무하‘ ’ . 20

고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년 이상 복무하다 퇴직하거나 사망 시‘ ’ , 1

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년 이상 복무하고 퇴‘ ’ . ‘ ’ 20

직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 후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3

지급된다.

군인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사망보험‘ ’
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한다고 .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상 재해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 ‘ ’
진압하기 위한 직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등을 포함, 

한 군인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나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말하며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 

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자해사망의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군인‘ ’ . 

재해보상법의 급여체계는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로 나, , , 

뉘며 이 중 재해유족급여에는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 ,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 상이유족연금은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 ‘ ’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된다대상에 따라 퇴역연금액의 공무상 사망( 60~70%). 

군인은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한 일시‘ ’ , ‘
금으로 지급된다 사망보상금은 전사 특수직무 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으로 ’ . ‘ ’ , , 

나뉘며 각각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배 배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 60 , 45 , 24

지급된다 년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억 만원. 2022 , 3 2,340 , 

약 억 만원 약 억 만원 정도의 금액이다2 4,255 , 1 2,936 .

군인연금법이 군 간부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고 있다면 군인재해보상법은 현, “
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 에게도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 법 제 조에서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군간부2 , ( ), 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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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생 등과 같이 간부가 아닌 군인의 경우 제 조 제 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33 39・
사망보상금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사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군산부후보생은 ( )兵・ ・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

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종류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보험금, 

급여 간 
조정 중복수급 불가

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상의 유족 연금 및 보상금 비교< 14>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손해배상⑶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상을 받는 방법은 군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

되어야 민사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군의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신청한 

후 이러한 보상이 거부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신청한다 국가유. 

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비롯해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대부 등 다양한 경, , , , 

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인의 경우 헌법 제 조 제 항. 29 2 170) 이 

중배상 금지 조항 및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2 1 171)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

170) 헌법 제 조 제 항은 군인 군무원 경철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 29 2 ・ ・ ・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배상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171)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2 1 “ ・ ・ ・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하거나 공상 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 ) ( ) ( )戰死・ 殉職 公傷
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 ・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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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

고자 한다.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대법원은 국가유, 

공자법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

우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2 1

없다고 보아왔으나 이와는 달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
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았다.172)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2 1

취지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 조 제 항의 단서가 국가유공자법 등, 2 1

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 

이 경우에도 이미 국가배상소송으로 인해 받은 배상액은 빼고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의한 보상만 선택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국가배상청구권 배제에 관한 문제. 

현황⑴ 

어떤 행위나 어떤 상태가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이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법역에서 그러한 사태가 . 

발생한다 해법은 둘 다 허용하거나 하나만 허용하거나 하나를 허용하고 다른 것. 

의 절반을 합하는 방식 등이다 현재 국가배상법은 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군인 .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년 처음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이른바 군인 청구권 제한 단서조1951 ‘
항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년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한 이래로 전사자들이 ’ . 1964

172)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조 2017. 2. 3. 2014 40012 ; 2017. 2. 3. 2015 6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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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던 시점인 년 다만 군인 또는 군속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 중에1967 “ , ・
서 발생하였거나 국군의 목적상 사용하는 진지 영내 함정 선박 항공기 기타 ・ ・ ・ ・
운반기구안에서 발생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단서조항을 도입하.”
였다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해 예산을 군인에게 허비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군사원호보상법 상의 원호조. < >

치만으로 파병 전사상자의 유족이나 가족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다 이러한 배. 

경에서 볼 때 군인 등 특정한 신분의 대상자에게 한정하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

은 전혀 근거없는 입법이었다.

당시에 위헌법률심사는 대법원이 맡고 있었는데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위헌 결정의 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이상 출석과 이상 찬성으로 2/3 2/3 

가중하는 법원조직법까지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 

내리고 이어서 국가배상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그 (1971. 6. 22.). 

유명한 사법파동이 한 차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년 청구권을 제한하는 규. 1972

정을 포함하는 유신헌법을 관철시켰다.173)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논란은 잠재웠 

으나 반헌법적인 조항으로서 헌법 개정 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데에 학자들

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한다 국가배상법 제 조의 청구권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 2

소원에서 헌법재판소174)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 

법원은 바로 헌법 조항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페레스 원칙⑵ 

년에 청구권 제한 규정이 국가배상법에 도입될 때 아마도 미국의 연방불법1967

행위청구법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Federal Tort Claims Act 1946. 8. 2.)

다 과거 미국은 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영국법의 전통에 따라 국가무답. 

책 도그마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 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이러한 주권면책이론. 2

을 버리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년 의회재조직법의 일환으로 연. 1946

173) 년 헌법 제 조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 1972 26 ② ・ ・ ・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174)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2015. 4. 30. 2013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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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불법행위청구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은 청구권 배제사유. 

를 몇 가지 명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전투원 예외조항(the combatant exceptio

n)175)이다. 

그러나 전투상황에 국한하지 않고 비전투상황에서도 이 조항을 확대적용한 사

례가 판결Feres 176)이다 페레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하급법원의 세 가지 판결. 

이 엇갈렸다.177) 부대 막사에서 기거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페레스의 유족들이 연 

방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이 전투원 예외조항을 이유로 

기각하였고 연방 제 항 소법원도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였다 군병원에서 , 2 . 

의료과오로 사망한 그릭스에 대해서는 연방지방법원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그러나 제 항 소법원은 그릭스의 사망사건이 전투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 10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퍼슨은 군병원에서 의사. 

들이 수술 후 수건을 몸속에 두었던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이에 연방정부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연방지방법원이 기각 연방제 항소법원은 연방지, 4

방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였다. 

년 연방대법원은 군복무중 사고에 대한 이와 같이 상이한 판결들을 병합하1950

여 심리하고 전투원에게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연방대법. 

원이 법리를 확립한 데에는 미국이 피해를 입은 미군장병을 위하여 충실하Feres 

고 단일한 종합적 무과실 손실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 미군장병에게 정, 

부나 동료 장병을 상대로 한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군대의 명령 훈련 그리고 효・
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군복무관련 사건에 대해 주별로 차이, 

가 나는 불법행위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공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작

용하였다.178) 

그러나 이 전투원 예외조항은 전시에 라는 문구를 담“ (during the time of war)”
고 있기 때문에 앞의 사건들에서 법원이 전시 요건을 강조한다면 반대의 결론도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투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번 중 부대 바깥에. 

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예외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전시에라는 구‘ ’

175) 28 USC § 2680. Exceptions to the Federal Tort Claims Act (j) Any claim arising out of the 
combatant activities of the military or naval forces, or the Coast Guard, during time of war.

176) Feres v. United States, 340 U.S. 135 (1950)
177) 정하명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대상판결 판결대법원  (2017), “ : –

선고 두 판결 행정판례연구 제 권 제 호 쪽 이하2017. 2. 3. 2015 600075 -”, 22 2 , 478 .
178) 정하명 앞의 논문 쪽 이하 (2017), , 487 .



- 101 -

절을 사실상 무시하였다.179)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예외조항을 확대적용하게 되 

면 이 조항은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신분법적 배제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군복무와 명시적으. 

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군인의 피해를 전투활동 예외 조항에 대한 예외로 인

정하여 구제해 주기도 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경우 도리어 피해에 대해 불. 

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급소가 드러난다 예컨대 미군. , 

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자동차의 승객인 미군에게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상 소

송이 허용되었다 법원은 이 사고가 연방불법행위법상의 청구권 예외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사고발생 시에 비번이었고 직무 외의 활동을 하였던 . 

원고의 청구는 군사적 업무와 중요한 관계가 없고 부상 이후에 군인신분으로 인, 

해 정부의 보훈혜택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도 연방불법행위청구소송을 방해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180)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은 무마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군인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이러한 페레스 원칙은 권리행사의 장애물이 되기 일쑤

였고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군들은 미국의 보훈법제의 적절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181)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군사령관 

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4 .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군의 불법행위청구소송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지방법원은 성폭행은 군사적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alleged sexual 

며 피해 여군의 손해assault [could] not conceivably serve any military purpose.)”
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년 연방 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였, 2022 9

다.182)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일도양단격으로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을 위헌으로 결정 

하지 않고 신분법적 확장해석을 년 이상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예외의 예70

외를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외국의 보훈법제와 한국의 보훈법제 비교2. 

179) United States v. Shearer, 473 U.S. 52 (1985).

180) 쪽 Charles A. Shanor & L. Lynn Hogue (2013), Military Law, West, 307~308 .
181) Julie Dickerson (2014), “A Compensation System for Military Victims of Sexual Assault and 

쪽Harassment”, Military Law Review Vol. 222, 219 . 
182) Kathryn Spletstoser v. John Hyten, No. 20-56180(9th ci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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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법제 희생과 위험정도에 따른 보상. ・

독일은 사망한 군인을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나누고 특수한 위험업무 순직자한, (

국 군인사법상 전사자나 순직 형에 유사함에게는 일반적 순직자와 달리 일회적 )Ⅰ

재해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훈혜택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대만도 사망한 군인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 , , 

있으며 이들 보상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183)

독일의 재해보상금은 특수한 위험업무로 인한 순직자의 유족에게만 인정된 보

훈급부이다 전투기 비행사 위험을 특별히 부담하는 항공인력 낙하부대인력 등 . , , 

특수한 위험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가진 자, 

녀는 유로약 억 만원의 일회적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족이 존100,000 ( 1 4,800 ) . 

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한 군인의 부모 및 군인보훈법상 수급권을 갖지 못한 자

녀가 도합 유로약 만원의 일회적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고 앞에 해당40,000 ( 5,915 ) , 

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가 유로약 만원의 일회적 20,000 ( 2,957 )

보상금을 수령한다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와 질병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도 . 

앞에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대만은 사망한 군인을 작전으로 인한 사망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망 질병 ‘ ’, ‘ ’, ‘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하고 유족에 대해 일시불 보상금의 휼금’ , 

과 연금형의 연무금 그 외에 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작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 ‘ ’
복무기간이 년 미만인 자는 개 기준수최후 재직시 본봉의 가일배 금액 복30 37.5 ( ), 

무기간이 년을 초과한 자는 개 기준수를 지급하며 공무 수행으로 인한 30 41.25 , ‘
사망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년 미만인 자는 년으로 계산하여 개 기준’ 15 15 21.875

수 복무기간이 년을 초과한 자는 초과하는 매 년에 개 기준수를 더하여 , 15 1 0.625

최고 개 기준수를 지급한다 년 미만은 매 개월에 개 기준수로 계34 375 (1 1 0.052・
산 개월 미만은 개월로 계산 질병 혹은 의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 1 1 ). ‘ ’
복무기간이 년 미만인 자는 년으로 계산하여 모두 개 기준수 복무기간이 10 10 15 , 

년 이상인 자는 증가하는 년마다 개 기준수를 더하여 최고 개 기준수를 10 1 0.5 27.5

지급한다 년 미만은 매 개월에 개 기준수로 계산 개월 미만은 개월로 (1 1 0.042 , 1 1

183) 이재승 외 앞의 보고서 참조 독일에 대해서 쪽 이하 및 대만에 대해서는 쪽 이 (2020), . 50 106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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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나 비순직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 

독일은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보훈혜택도 다양하게 부여한다 독일의 경제적 . 

보훈급부는 일회적 급부와 정기적 급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나 사, 

망당월 급여 및 사망일시급 임시지원금 공제조합지원금 배우자보상금 일회적 , , , , 

재해보상이 일회적 급부에 포함되고 배우자연금이나 고아수당 부양수당 직종금, , , 

고의 연금 기한부 지원금이 정기적 급부에 포함된다 이 중 배우자보상금과 배우, . 

자연금 일회적 재해보상 고아수당 부양수당을 제외하고 운구 및 장례비용 사망, , , , 

당월 급여 사망일시금 임시지원금 공제조합지원금 직종금고의 연금은 순직과 , , , , 

비순직 사망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기한부 지원금은 비순직 유가족에게만 제공된, 

다. 

급부종류 요건

일회적 급부

운구 및 장례비용 순직 비순직/ 

사망당월 급여 순직 비순직/ 

사망일시금 순직 비순직/ 

임시지원금 순직 비순직/ 

공제조합지원금 순직 비순직/ 

배우자보상금 순직

일회적 재해보상 순직

정기적 급부

배우자연금 순직

고아수당 순직

부양수당 순직

직종금고의 연금 순직 비순직/ 

기한부 지원금 비순직

표 독일의 경제적 급부< 15> 

한국의 보훈법제는 순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종 보훈급부를 제공함으로써 



- 104 -

일반사망자비순직자 유족의 곤궁한 상태를 거의 도외시한다 반면 독일은 순직( ) . , 

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제한적인 보훈혜택을 제공

한다 대만의 경우에도 자해사망을 전체적으로 병사 로 간주하고 순직자 유. ( )病死
족에 대한 보상금 일정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도 자해사망 군인이 순직으로 ,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통상적으로 만 달러 한도 내의 생명보험50

금을 지급하는 등 비순직 군인의 유족에게도 관대한 보훈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다 유족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두터운 지원. 

미국은 앞서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공무와 관련 ‘ ’, ‘
없는 사망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군인의 ’
사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보상금의 액수는 배우자의 건강 . 

상태나 자녀수 자녀의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 생활, 

보장을 위한 유연한 보상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조의금과 유족보상금 집단생명보험금 외에도 직무관련성 없는 ‘ ’ ‘ ’, ‘ ’ 
사망에 대한 연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및 보험혜택 주택임대를 위한 수, , 

당 주택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군인의 사망 시부터 유족보상금을 , . , 

받기 전까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유족들에게 즉각적인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해 

사망조의금으로 달러약 억 만원가 비과세로 지급된다 유족보상‘ ’ 100,000 ( 1 3,395 ) . ‘
금은 복무 중 훈련을 위한 복무 중 예비군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생존 배우’ ・ ・
자 자녀 및 부모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월별 보조금이다 복무 관련 장애로부터 , . 

사망한 재향군인의 유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유족보상금은 사망한 군인 또는 재향. 

군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들을 위한 소득 기반 보조금의 성격이다 유. ‘
족보상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자녀의 수나 배우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
지원되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인당 달러약 . , 18 1 286 (

만원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배우자가 환자이거나간호가 필요한 상태 장애가 38 ) , ( ) 

있어 바깥출입조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달러 달러약 만원가 추가286 , 135 ( 18 )

로 지급된다 또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만 달러 한도 내의 집단생명보험금이 . 50

지급되고 직무 관련성 없는 사망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 

보장하고 있다.



- 105 -

급부종류 지원내용 요건

사망조의금 유족에게 달러약 억 만원 지급100,000 ( 1 3,395 ) ∙ 
직무수행의 내용 
무관 동일하게 지, 
급

유족보상금
월 지급( )

배우자 월 달러약 만원1,154 ( 155 )∙ 
세미만 자녀 인당 달러 추가약 만원18 1 286 ( 38 )∙ 

배우자가 환자 맹인 등 간호가 필요한 경우 달러 추286・∙ 
가
배우자가 장애로 바깥출입이 어려운 경우 달러 추가135∙ 
약 만원( 18 )

복무 중 훈련을 ・
위한 복무 중 예・
비군 훈련 중 사망
한 군인

집단생명
보험금 유족에게 달러 한도 지급500,000 ∙ 사망원인에 관계없

이 지급

직무관련성 
없는 

사망 연금
신청( )

배우자∙ 
세 이하 미혼자녀18∙ 
세 이하 학업 중인 자녀법정소득한계치 이하23 ( )∙ 
세 이전 장애로 자활역량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자녀18∙ 

자녀가 혼인하거나 소득한계치 상회하는 경우 해당 안 됨( )

공무와 관련 없는 
사망

표 미국의 경제적 급부< 16> 

문제점 및 개선방향3. 

가 단일한 법제에 따른 보상기준.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규정하는데 있어 군인연금법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법 보훈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여러 개의 법이 경합하고 있다 보훈법제가 , , . 

군인에 대한 명예인정과 유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

을 때 보훈보상자법이나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은 생활보장에 초점을 둔 반, , 

면 국가유공자법은 명예인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러한 법제 간에 , . 

상호중복이 존재하기도 한다 보상기준을 정하는 요건만 보더라도 군인재해보상. 

법상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와 국가유공자법상의 군인이나 경찰 소방 “ ” “ ・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 ・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라는 규정은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중복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어떤 법률에 포함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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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어쨌든 제 절에서 순직분류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 2

보상자의 구분이 부절하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에 보훈법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법제에 따르면 직. 

업군인의 일반사망은 군인연금법이 다루고 직업군인의 순직은 군인재해보상법이 , 

다룬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률의 .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두 법률에서 정하는 연금 및 보상에 대해 .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두 법률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 

군인연금법상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군인재해보상법상 순직유

족연금의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나 반대로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이나 퇴직유족일시금 등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에서 그 지급액만큼을 빼고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와 같이 두 법률에서 정한 급여 간의 조정이 지금의 제도상에서는 계속해서 발

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두 법이 분리된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는 의문스럽다.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은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하는 법률로

써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군인연금법을 기준으. , 

로 보면 일반 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법률을 통합할 경우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연금기여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하는 방,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보훈법상의 유족급여와 군인연금법상 유족금여또는 군인재해보상법(

상의 급부는 기본적으로 중복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군인연금이 ) . 

직업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스스로 부담한 제도라는 데에서 나오

는 것 같다 보훈법상의 급부와 연금법상의 급부의 중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 

위해서는 다른 직역에서의 문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망의 분류와 보상기준. 

경제적 보상 문제는 사망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군인사법 제 조의. 54 2 

제 항은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1 , , , 



- 107 -

류에 따라 보상기준도 정해진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은 희생과 공헌의 .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정하도록 하였다.184) 

일률적인 액수의 지급을 지향하고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상향하는 방식

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을 구분하고 보상 정도를 차등제 . , ,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간의 격차도 이러한 방식의 .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독일도 단일한 법제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사자의 . 

경우 일반 순직보다 많은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과 독일의 방식대로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단순화하여 , ,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상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 , 

보상 수준은 순직자를 기준으로 전사와 일반사망에 대한 급부를 가감하여 결정하

고 특수한 위험업무전투기 비행사 낙하부대인력 폭약 및 무기의 시험자 및 피, ( , , 

시험자 기뢰 설치반 산악구조반 등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독일과 같이 일회적 재, , ) ‘
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반사망에는 단순사고사 및 ’ . , 

질병사 그리고 비순직 자해사망까지 모두 포함하되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후 처

벌을 우려하여 자해사망한 군인은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면 .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도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보장받

을 수 있게 되며 추가 보상금을 통해 희생과 위험의 정도에 따른 예우도 갖추어 ,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두터운 보상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다 일반사망에 대한 보상. 

군인사법상 일반사망으로 분류된 경우 이른바 보훈법제 즉 국가유공자법 보훈, , 

보상자법 군인재해보상법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의 신분 및 직무상 , . 

특수성이 사망과정을 인과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지라도 심리적 부담 요소로 공

동원인으로 가담하였다는 점 사망한 군인의 부도덕성이나 유책성보다는 유가족, 

의 생활보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보훈제도 전반을 새로이 조명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사망의 구분 중 일반사망의 판정 사유와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 

184) 국가유공자법 제 조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7 ( ) , ①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 
다.
보훈보상자법 제 조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    7 ( ) , 
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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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시에 일반사망자에 대한 처우도 순직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일반사망비번이나 휴가중 사망 부대 바깥의 교통사고로 인. , ( , 

한 사망 업무와 관련 없는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사법, ) . 

의 개정에 따라 현재로서 의무복무군인의 일반사망이 순직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보훈당국은 단기적으로 일반사망의 범주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 

반사망의 대상자에게도 보훈법상 예우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최소화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자살한 군인을 배제하는 방식. 

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른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살한 군인. 

도 실제로 장기적인 심리적 압박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병리적인 (murder-suicide)

현상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므로 배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일반사망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인과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인을 구분할 수 있다 이미 군인사법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함으로써 일반사망의 범위를 현저하게 축소하였다 그런데 . 

직업군인의 일반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없다 의무복무기간을 지나 장. 

기복무에 접어든 직업군인의 사망이 일반사망인 경우에는 유족의 경제적 보상에 

심각한 결함이 등장한다 직업군인의 일반사망은 원칙적으로 군인연금법상 유족. 

연금지급사유가 될 수 있다 복무기간 즉 근속년수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 . 

그 경우 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퇴역연금의 에 해당하는 20 60%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반면 년 미만 근무한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퇴직유족, 20

일시금을 받는 데에 그친다 근속년수가 년 미만인 군인의 일반사망의 경우에. 20

도 사망자의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교육이나 훈련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

년이 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마치는 시점까지 년 이상 근무한 군인의 유족이 20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의 계산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유족이 군인재해보상법상 사망보.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인재해보상법 제 조 제 항 호 다음에 호. 39 2 3 4

일반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한 규정( : 18 )

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재해보상법이 사망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군인. 

의 모든 사망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

근한다면 두터운 경제적 보상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국가배상청구의 문제 이중적 배제인가 이중청구의 배제인가. : ?



- 109 -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손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중배상금지로 인하여 보상의 사

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보다 상회하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배상금의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에 따라 산정되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유형화되고 정형화된 산, 

정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배상금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액은 경

우에 따라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185) 따라서 해당 판례의 전제와 달리 국가유공 

자법에 의한 보상액이 국가배상금에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경우에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된다 군인 등이 자신들의 일반적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 ・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유공자법 등 

재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존재

한다.186)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방식은 보훈제도 운영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금기와 제한이 철폐되고 있는데 년 경제개발을 . 1967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졸속으로 도입된 제한규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더구나 

헌법의 규정으로까지 박제화되었다는 점은 군인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추

문이다 실제로 국가가 보훈법제를 통해서 군경 희생자들의 유족의 생활보장에 . 

충실하다면 구태여 군경희생자나 유족들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할 현실적인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군경 희생자들이 빠짐없이 국가유공자나 보. 

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지도 않고 그 경제적 보상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

다 또한 다른 직역 다른 공무 분야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는데 유독 군경 희생. , 

자들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는 비교적 충분하므로 청구권 제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보훈보상자법상 예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

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한다.187)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상식적인 법제상황을  

185) 정하중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8), “ –
대법원 선고 두 판결 법조 제 권 제 호 쪽2017. 2. 3. 2014 40012 -”, 67 1 , 637 .

186)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 판 법문사 쪽 이철환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 (2017), 11 , , 520~521 . : , “｢ ｣
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법과정책 제 권 호 쪽에서 재인용”, 23 3 , 217 .

187) 정하명 앞의 논문 같은 곳 (2017), , .



- 110 -

전제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입법태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높은 예우수준을 보장하는 군인보훈법을 확립하는 .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무과실 국가 보상체제로서 보훈법제를 완비하지 못한 . 

상황에서 헌법상의 청구권 제한 규정은 합당한 법적 경로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중적인 청구를 배제하는 헌법조항이 쉽게 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

무가 국가배상법상 우회조항을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 아. 

래 놓인 입법부가 법무부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진다 오. 

히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부가 국가배상법상 청구권배제와 관한 항변사유

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침묵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른 . 

행동은 헌법의 장벽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행을 통해서 사실상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청구권 제한 조항을 관습법적으로 폐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다.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 ’ 
손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 제 조 제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18 2 .188) 그간 법원은 동 

일한 사유에 이중적 청구나 이중적인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와 

보상금 간의 중복된 부분을 공제하고 금액을 정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동일한 .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지급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배상이든 

보상이든 그것만으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 페레스 원칙이 년간 지속되었음에도 근본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이유를 생. 70

각할 때 미국의 입법자들이나 대법원도 광범위한 보상법제를 기반으로 해서 페레

스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계의 경찰로서 전 세계. 

의 전장을 누비는 미국 군인의 특수한 보호와 제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 

입법자는 재빨리 미국의 청구권 제한 규정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두터운 

보훈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 유족의 생활수준 등의 고려.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희생에 대한 보답예우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갑작스러( ) , 

운 사고와 가족 일원의 부재를 겪게 된 가족의 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188)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결정 2018. 8. 30. 2014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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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희생과 위험에 따른 보상금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 , 

유족의 상태와 이에 따른 가족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유족 중 배우자가 질병이 있어 정상적인 경제. , 

활동이 불가한 경우 추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자녀가 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만, 2 , 

큼 보상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후 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 , 

추가 보상금은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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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립묘지 안장4

외국의 국립묘지1. 

가 미국의 사례 가장 포용적인 국립묘지. : 

제대군인 기념 및 추모사업 등은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관리국(National 

이 담당한다 년 현재 미국 전역에 개의 국Cemetery Administration, NCA) . 2019 135

립묘지가 있는데 그 중 개를 국립묘지 관리국이 관할한다 알링턴 국립묘지와 , 131 . 

미국 병사의 집 국립묘지는 육군성 이 관리한다 게티스(Department of the Army) . 

버그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쟁터와 관련된 묘역은 국립공원관리소(National 

가 관리한다 미국 전투 기념위원회Park Service) . (American Battle Monuments 

는 해외에 소재하는 개 미군 전사자 묘지를 관리한다Commission) 26 .189)

독립전쟁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과 분쟁의 

참전 용사를 포함한 만 명 이상이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현350 . 

재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명 이상의 명예 훈장 수여자를 포함하여 350

국립묘지에 안장될 영예를 얻은 만 명 이상의 생존한 참전 용사가 있다2,200 .190) 

참전 용사예비역와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개 국립묘지 중 한 곳에 매장될 ( ) 135

자격이 있다 자격을 갖춘 참전 용사는 불명예제대 이외의 상황에서 제대 또는 . 

현역에서 해제되어야 하고 필요한 복무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전쟁에서 미국. 

과 동맹을 맺은 정부의 군대에 복무한 미국 시민도 또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자격 있는 참전군인과 군인의 배우자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도 국립묘지에 안장, , 

될 수 있다.191) 이외에도 년 이상 국경수비대 또는 예비군 복무자로서 퇴직연금  20

수급권자도 자격이 있다.192) 미국의 안장 범위는 전사자나 순직자에 그치지 않고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제대군인까지 넓히고 있다.

재대군인의 매장 비용과 특정 부양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혜

189)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Cemeteries & Memorials”,  
최종검색일<http://www.abmc.gov/cemeteries-memorials> ( : 2023. 4. 21).

190)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istory VA History”.–
191) Military.com, “National Cemeteries”,  

최종검색일<http://www.military.com/benefits/burial-and-memorial/national-cemeteries.html> ( : 
2023. 4. 21).

192) 하유성 미국 제대군인 지원 및 제대군인 단체 활동 연구 국가보훈처 쪽 (2013), ,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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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가능하다 매장에 대한 지원은 국립묘지에 제한된다 비록 선택권이 특정 묘. . 

지에 제한되긴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과 부양가족에게 다양한 묘지 선택, 

권을 제공한다 국가보훈부는 미국의 국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미국 군대에서 . 

명예롭게 복무한 고인의 관이나 유골함과 함께하도록 한다 그 제대군인이 국립. 

묘지에 안장하게 되면 그 깃발은 묘지의 깃발거리에 기증될 수 있다, .193)

나 독일의 사례 국립묘지 없는 나라. : 

제 차세계대전과 제 차세계대전은 수많은 독일군 전사자를 낳았다 독일군 묘1 2 . 

지는 독일 내에서 수백 개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 나아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조성되었다 이러한 묘지는 독일정부 대신에 독일전몰자. 

묘역관리협회 가 관리한다 이 단(Volksbund Deutsche Kriegsgr berf rsorge e. V.) . ä ü
체는 현재 개 이상의 묘지를 관리한다 제 차 세계대전후 한동안 군대를 폐지800 . 2

하였던 독일은 년대 중반에 이르러 군대를 재건하였으나 과거처럼 군인묘지를 50

더 이상 조성하지 않았다 독일은 사망한 군인을 위해 군사적 상징적 예우로서 . 

장례절차를 거친 후 유해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가족은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군, 

인의 유햬를 교회묘지나 자치단체의 관리묘역에 안장한다 묘지안장과 관리는 독. 

일 주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오늘날 모든 독일인은 주관리묘역에 안장될 권리. 

를 보유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군인묘지를 (Friedhofsrecht) . 

조성하지 않은 것이 과거의 군국주의의 어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여

겼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독일이 군국주의 악몽에서 벗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 

독일통일 잦은 해외파병 전사자의 등장으로 인하여 퇴역군인들은 군인묘지의 조, , 

성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참전군인이나 예비군의 안장요구는 아마도 미국의 관행. 

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군사적 예우로서 장례식은 국장이 인정되는 사망자예컨대 장관이나 정부요인( , ), 

직무 안팎에서 불행한 죽음을 당한 군인 직무수행 중인 군인 혹은 군의 협력자, 

나 무기에 의해 죽음을 맞은 사람 과거 독일군대에서 퇴역한 군인 최고훈장이나 , , 

무공훈장의 수훈자에게 인정된다 군사적 예우는 오로지 가족들이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한다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해사망자도 군사적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독일은 국민애도일 을 정하여 폭력적 압제의 희생을 포함하여 전쟁(Volkstrauertag)

193) DAV, Death Benefits Guide, <http://www.dav.org/wp-content/uploads/DeathBenefitsGuide.pdf> 
최종검색일(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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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죽은 군인과 민간인을 추도하고 있다 국민애도일은 교회력에 따라 강림절. 

이전의 두 번째 일요일이다 국민애도일의 공식행사는 연방의회의사당에(advent) . 

서 열리며 연방수상 각료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연방대통령이 추도연설을 , , 

한다 년 국민애도일은 월 일이었고 년 국민애도일은 월 일이었. 2018 11 18 , 2019 11 17

다. 

독일정부는 년 전사 또는 순직군인에 대한 상징적 예우로서 기림비2009 (Das 

Ehrenmal der Bundeswehr)194)를 조성하였다 기림비는 독일군에 속한 군인 또는 . 

민간인으로서 공무상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중심적 공간이다 기림비는 . 2009

년 국방부의 부지 안에서 조성되었다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의 정치인들은 국회. , , 

의사당 근처에 조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국방부 부대시설로 삼는 것에 대해 비

판하였다 국방부 기림비는 길이 미터 너비 미터 높이 미터의 강철판으로 . 32 , 8 , 10

이루어져 있으며 동판으로 만든 덮개로 덥혀 있고 동판 덮개에 사망한 군인의 , ,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림비의 명부에는 년 현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등. 2019 3200

록되어 있다 기림비의 내부에 고요의 공간 이 존재한다 고요의 . (Raum der Stille) . 

공간은 완전히 검정색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부의 빛을 통해서 태양이 공간으로 , 

내려온다 꽃과 기념물을 단 위에 놓을 수 있다 사망한 명의 이름이 벽에 . . 3,200

투영된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서대문형무소 기념관의 내부시설에서도 이러한 . 

방식을 볼 수 있다 기림비의 바깥에 추모명부 가 설치되어 . (Buch des Gedenkens)

있다 사망자의 이름은 개의 동판에 빼곡이 새겨져 있다 추모명부는 년 . 20 . 2014 5

월 일에 조성되었다8 .

추모의 숲(Der Wald der Erinnerung)195)은 독일군의 사망자를 위해 년 베를2014

린 근교 포츠담에 조성된 공원이다 추모의 숲은 개인적인 애도의 장소이다 추모. . 

의 숲은 베를린의 국방부의 독일군 기림비를 보완한다 추모의 숲에는 추모의 길. 

을 포함하여 개 추도시설과 추도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 자해사망자 여10 . 

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기타 육군 해군 공군 기념비 파병지역보스니아 아프가. , , , ( , 

니스탄의 기념시설 등이 존재한다) .196) 과거와 같이 군인묘지를 조성하는 대신에  

다양한 보완적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참조할만하다. 

194)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as Ehrenmal der Bundeswehr. Den Toten unserer 
Bundeswehr F r Frieden, Recht und Freiheit, Zarbock, 2014.– ü

195) 참조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Der Wald der Erinnerung, Zarbock, 2015 .
196) Hilscher, Andrea, “Verstorbene Soldaten: Der Wald der Erinnerung”, R-Online (2019. 1. 19.), 

<http://www.lr-online.de/nachrichten/verstorbene-soldaten_-der-wald-der-erinnerung-37986334.ht
최종검색일ml> (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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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만의 사례 아시아의 사당문화. : 

대만에는 순국선열이나 전몰장병의 위패를 모신 국방부 예비군사령부 관할의 

국민혁명충렬사 와 중요한 공을 세우다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국( ) , 國民革命忠烈祠
민 등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의 위패를 모신 각지 충렬사 그리고 작전이나 공무 , 

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이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장을 위한 국군시범묘지 충령, 

탑 등을 중심으로 기념 및 추모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혁명충렬사는 타이베이에 위치하며 중화민국 건국 전 여러 차례의 혁명 중

에서 순국한 혁명선열과 건국 이후의 각종 전쟁에서 국가를 위하여 전몰한 선열

들의 위패를 모셔 이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념하는 곳이다 직할시와 각 지. 

방에도 충렬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사 자격은 솔선해서 적진을 돌파하다 순직한 

자 적 섬멸에 있어서 현저한 공훈을 세운 자 적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다 사망, , 

한 자 기타 표창할 만한 충렬행위자 등이며 경찰 의용경찰 민방위대원 소방대, , , , 

원 의용소방대원 및 기타 법에 근거한 공무종사요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 

무 수행을 하다가 사망했거나 기타 충렬 업적을 가진 자가 입사된다 이 외에도 . 

충분한 충렬 공적을 가진 일반인도 입사가 가능하다 또한 대만지구군인묘지통. <

일정비건설장기계획 에 따라 대만정부는 타이베이군인묘지 이란 신주> , ( ), (宜蘭 新
타이중 장화 타이난 까오슝 타이둥 펑후 롄장 자), , ( ), ( ), , ( ), , ( ), 竹 彰化 臺南 臺東 連江

이 등 각 지역 군인충령사 및 진먼과 화롄 군인묘지까지 ( ) ( ) ( ) 嘉義 軍人忠靈祠 花蓮
총 개소의 군인묘지군인충령사 설치를 완료하였다15 ( ) .197) 개소 군인묘지에는  15

현재 총 만 여 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누계 만 여 위가 매장되어 19 , 13

있으며 남은 용적은 만 여 위이다, 6 .

군인묘지건설계획및관리방법 에 근거하여 군인묘지와 < ( )>軍人公墓籌建及管理辦法
충령탑은 내정부 및 각 직할시나 현시 정부에서 주관하며 장례식과 안( ) ( ) , 內政部
장 매장 화장 수장 관련 사항과 대상 신청절차 관리 제사 경비에 이르, , , , , , ― ― 
는 사항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있다 군인묘지는 복무 중 전사 혹은 공무 수행으. 

로 사망한 자들을 안장하며 이들의 배우자와 복무 중 질병 또는 의외 사망한 군, 

인 및 그 배우자도 군인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또한 영예국민증을 받은 제대군. 

인이 질병 또는 의외 사망한 경우에도 군인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마

197) 이와 관련해서는 최종검색일 <https://www.nca.gov.tw/cemetery> (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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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사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감 중에 사망한 경우 도망 . , , , 

중에 사망한 경우 자해사망한 경우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제한된다 자해사, , . 

망한 경우라도 그 원인이 순수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자에게는 군인묘지 안장을 

허용한다같은 법 제 조 제 호( 8 4 ). 

년에 설치된 국군시범묘지는 국군사망관병안장설치관리방법1982 < (國軍亡故官兵
을 근거로 국방부가 주관하며 제대군인의 공훈이나 계급에 따)>葬厝設施管理辦法

라 구역이 나뉘어져 안장되고 있다 국군시범묘지에는 질병 또는 의외 사망을 한 . 

제대군인 중 훈장을 받은 자 만 년 이상 복무한 자 섬양금을 받은 자가 안장, 20 , 

될 수 있으며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자단 과실범은 제한( , 

을 두지 않는다 징계 중 사망한 자 기타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의 안장은 제한), , 

된다 한편 안장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방부는 년에 국군시범묘지 내 화장자. , 2002

의 유골을 안치하는 충령전 을 설치하였다 충령전도 제대군인의 공훈 혹( ) . 忠靈展
은 계급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자격은 훈장을 받은 자 만 년 이, 10

상 복무한 자이다.

타이베이와 장화 까오슝 세 곳에 설치된 충령탑 역시 국방부가 주관하며 신청, 

자격은 현역기간 중 작전이나 공무 수행으로 사망한 자 생전에 훈장이나 표창을 , 

받은 자 만 년 이상 복무한 자이다 충령탑 납골당은 계급 구분 없이 동일한 , 10 . 

규격과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정부는 타이베이에 국군역사문물관. (國
까오슝에 공군군사관 과 해군군사관 진먼), ( ) ( ), 軍歷史文物館 空軍軍史館 海軍軍史館

에 전사관 과 구닝터우전사관 등을 설치하고 8 23 ( ) ( ) ・ 八・二三戰史館 古寧頭戰史館
군인 및 제대군인과 관련한 기념일 등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념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라 프랑스의 사례 특이한 팡테옹. : 

프랑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인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군인묘, 

역 대신에 프랑스의 특수한 안장시설인 팡테옹(Panth on)é 198)을 주목해보겠다 원. 

래 판테온은 그리스 로마의 제신들에게 바쳐지는 시설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

는 프랑스에서 특별히 위대한 인물 중에서 엄선하여 안장하는 국제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시설이다.199) 팡테옹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공화국의 탄생과  

198)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 .
199) 영웅칭호를 부여한 사람들을 한 장소에 안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아마도 북 . 



- 117 -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소수의 인물만 안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어어야만 안장이 가능하다 팡테옹의 안장 가부를 둘러싼 . 

논쟁과 심사과정은 가톨릭의 시성식에 버금갈 정도로 까다롭다 팡테옹은 년 . 1791

미라보와 볼테르를 시작으로 국가적인 안장시설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년 2021

미국태생의 무용수이자 배우인 조세핀 베이커를 포함하여 안장된 인물들이 여 80

명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년간의 현대사에서 루소 마라 에밀 졸라 장 조레스 퀴200 , , , , 

리 부처 등 안장자가 여 명에 그친다는 사실이 놀랍다 콩도르세 같은 인물은 80 . 

사후 년 지나 최근에 안장되었다는 사실도 안장 자격의 까다로움을 짐작하게 200

한다 파리의 팡테옹은 혁명과 공화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일생을 바쳤다. , 

는 평판을 누릴만한 사람만이 엄선되어 안장되므로 말 그대로 프랑스의 국보급 

인물들의 만신전이라고 부를만하다 이러한 인물들은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법상 . 

국가사회공헌자 유형에 가깝다. 

팡테옹은 전사자 이외에도 수십만 명에게 안장자격을 부여하는 미국이나 한국

의 국립묘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립묘지와 . 

파리의 팡테옹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례를 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년 월 일까. 1945 8 14

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

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 ( )建國勳章・
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순국하지 않더라도 항( ) 建國褒章
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 ( ) ( ) 建國勳章・ 建國褒章
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한다 전자를 순국선열이라고 하. 

고 후자를 애국지사로 부른다 이러한 애국지사도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며 , .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그런데 프랑스 사회는 그 많은 . 

레지스탕스 활동가들 중에서 장 뮬랭 과 조(Jean Moulin 1899. 6. 20. ~ 1943. 7. 8.)

세핀 베이커 와 같은 인물들만 안장의 영예를 부여하고 (1906. 6. 3. ~ 1974. 4. 12.)

있다 실제로 팡테옹은 어떤 인물의 죽음의 공적인 위대성을 순간 포착하는 시설. 

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귀감으로 삼을만한 인물을 기념하고 있다. 

한이 조성한 혁명열사릉이나 애국열사릉이 이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혁명열사릉은 해. 
방 전 혁명투쟁을 전개해온 혁명 세대대다수는 동북항일연군 출신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애1 ( ) , 
국열사릉은 그 범위나 안장된 사람들의 수효에서도 혁명열사름보다는 광범위하다 북한에는 개. 10
의 국립묘지가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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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립묘지2.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은 기본적으로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몰군경

을 위한 국립묘지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동작동 국립묘지는 전사자들뿐만 아니라 . 

최고위 공직자들 여타 순직자 수훈자 참전유공자까지 안장하고 있다 안장대상, , , . 

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전과 연천에 국립현충원이 추가적으로 조성되었고 안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괴산 영천 산청 임실 이천 제주에도 국립호국원, , , , , 

이 설치되었다 또한 년 이상 군복무자까지 안장자격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 10

안정대상자들이 여 만 명에 이르고 있다40 . 

년 이상 군복무자에게 안장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미 좁은 의미의 국가유공10

자의 당연한 예우로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관념을 조정할 필요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국립묘지 안장제도가 운영된다면 국립묘지는 퇴역군인의 묘지로 기능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대체로 직업군인을 우대하는 미국의 국립묘지나 . 

대만의 국립묘지와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전. 

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

로 합장할 수 있다 국가가 불가항력 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 ( )不可抗力
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

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여섯 곳의 국립, , , 

호국원과 국립 민주묘지 국립 민주묘지 국립 민주묘지 이천민주공4 19 , 3 15 , 5 18 , ・ ・ ・
원묘지 대구선암선열공원 등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였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 . 

지 이외의 장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이 안, , , 5 18・
장되어 있는 경우에 그 묘역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독립( ) . 

운동가 의사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안장된 효창공원은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관(3 )

리묘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팡테옹에 견

줄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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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 )

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 하고 그 충의 와 위훈 의 ( ) ( ) ( )・ 安葬 忠義 偉勳
정신을 기리며 선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조( ) ( 1 ). 宣揚
전통적인 독립유공자와 전사상 및 순직 군경 이외에도 그 안장대상자의 범위는 

확장되었다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서 이 법시행 이후 사망한 . (2006. 1. 30.) ・
사람중 교정직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규정에 의한 위험직종 < > 

종사자 직무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직무수행중 예우법에 의한 상이 급 : 1

종류 안장 대상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 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 , ∘ 
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독립유공자법상 순국선열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 또는 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20∘ 

서 사망한 사람
전몰 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 공상군경・∘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 , , ∘ 

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 조의 제 항제 호부터 16 2 1 1
제 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에 5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6 25・∘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산불진화 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 민주묘지4 19・
국립 민주묘지3 15・
국립 민주묘지5 18・

항쟁과 혁명에서 혁명사망자와 혁명부상자 3 15 4 19 4 19 4 19・ ・ ・ ・∘ 
또는 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4 19・

민주화운동사망자 민주화운동부상자와 희생자로서 사5 18 5 18・ ・ ・∘ 
망한 사람

국립호국원
영천 임실 이천 산청・ ・ ・

괴산 제주 ・ ・

전몰 순직군경 전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군에 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10∘ 

국립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표 국립묘지의 종류 및 안장 대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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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재해복구 현장 3 ,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현장에서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재해예방 재해복구현장・
에서 예우법에 의한 상이 급 내지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으로1 3

서 사망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사람 등・
이 그 예이다 또한 국가사회공헌자는 상훈법 규정에 의한 국민훈장 수교훈장. , ,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국위를 , , , , 

선양하거나 국민적 추앙이 되는 인물이나 위의 요건 외에 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

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

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 결정된 사・
람도 안장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은 팡테옹의 안장대상자와 . 

유사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3. 

국립묘지법은 현역군인군간부후보생 및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 )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장성급 장교 년 이상 복무, , , 10

한 사람 전투에 참여하여 전사하거나 임무 수행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 

관 군인 또는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투나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법이 정, 

한 상이를 입고 전역 퇴역 면역 또는 퇴직한 후 사망한 사람 참전재일학, 6 25・ ・ ・
도의용군으로서 사망한 사람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등을 국립묘지 안장대, 

상자로 상정하고 있다국립묘지법 제 조 따라서 군인으로 전사 복무중 순직자는 ( 5 ). , 

물론이고 전역후 예비군으로서 소집되어 복무중 순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 

있다.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

법 제 조 제 항 호 또한 장관급 장교나 장기복무와 같은 요건에 의하여 국립묘5 4 2 ). 

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항 제 호부터 79 1 1

제 호까지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나 군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도 국립4

묘지에 안장될 수 없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이나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국( )榮譽性
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법 제 조 제 항 호 호 호( 5 4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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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성의 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

다 형식적으로 안장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 

한다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영예성을 훼손하

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영예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법제화되었다 안. . 

장대상자가 실제로 범법자로서 처벌받았더라도 그러한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

공자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에 해당한다면 범죄행위는 오히려 , , 5 18・
영예에 속하는 사항이다제 조 제 항 실제로 안장자격이 문제되었던 사례로부터 ( 5 5 ). 

살펴보면 영예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는 수괴급전범들을 합사한 연유로 국제적인 공분을 유발하

고 있다 국립묘지의 안장자격은 그 나라의 국민정서나 역사적 전통에 속하는 문. 

제이다 그러나 안장자들이 심각한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범죄를 자행한 인물. 

들이라면 그러한 묘지는 경건한 추모와 선양의 감정보다는 군사주의적 무력 숭배

를 조장할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년 팡테옹에 최초로 안장된 미라보가 국왕 . 1791

루이 세와 주고받은 문제적인 서신으로 인해 팡테옹에서 이장되고 그 자리에 16

또 다른 혁명지도자 마라가 안장되었던 일화가 있다 년 미국에서도 유사한 . 2020

사건이 벌어졌다 남북전쟁후 남군연합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는 전쟁 당시에 대. 

체로 훌륭한 군인으로 평가받고 전쟁후에는 남부의 재건 활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 남부의 몇몇 도시들이 동상을 세웠다 그런데 . 

사회주의 붕괴 이후 스탈린이나 레닌 동상이 치욕을 당했듯이 로버트 리의 동상

도 수난을 당했다 오늘날 미국 시민들이 그의 동상을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인식.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떤 인물이 역사적 중요성이 클수록 재평가와 격하. 

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국사회에서도 유공자의 자격이나 국립묘지 안장자격에 대한 논란이 간간히 

터져나온다 국립묘지법은 친일행적을 국립묘지 안장자격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 

있지 않다 그러나 안장철회의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재 안장철회. . 

와 관련해서 법개정을 시도하는 그룹은 반민특위의 친일파명단이나 친일진상규명

위원회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파명단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국립묘지에

서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일파들 다수는 호국유공자라는 사유로 국립묘지. 

에 안장되어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민족반역자로 처벌하고 공적 영역에서 활. 

동할 기회를 봉쇄했어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군정당국과 한국정부는 국가와 군대. 

의 재건과정에서 친일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들이 군경을 주도하

는 형국을 만들었다 친일행위를 민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면 호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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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일지라도 안장자격을 단호하게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적 선후관계는 . 

도덕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후발사유의 긍정적인 공적이 선행사유의 부정. 

적 죄업을 능가한다면 참회자로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영예성에 대한 . 

좀더 명료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일제의 훈작을 받았지만 개심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면 후발사유

독립운동가 선행사유친일행적를 추월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 ) .200) 한편 친일파로 

서 년 월을 맞이한 인물들은 피할 수 없는 책임문제에 직면한다 조금 먼 1945 8 . 

맥락의 이야기이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강요로 로마의 신들을 위한 제의

에 참여한 사제들이 교회의 사제직을 받들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에 대해 아우구

스티누스는 사제의 직분은 신이 부여한다는 논리로 훼절한 사제들에게 재생의 길

을 제공하였다 정치의 영역에서 숙정과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주체는 신이 아. 

니라 국가공동체이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사면과 새로운 출발을 포함하는 취. 

지의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기 보다는 친일파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반

공세력을 구축함으로써 너무도 많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에 관해서 화해지향적인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렵다 국가나 공동체가 특. 

정한 유형의 인물들의 경력이나 전력을 인식하고 활용하고 나서 이들을 다시 단

죄하려는 것은 그 공적인 권위의 훼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 

군 고위장교 출신으로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채병덕의 사례는 청산하기 어려운 

역사가 되었다.201) 

국제사회에서는 사면이 불가능한 유형의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관념이 존

재한다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위반하여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 , 

를 범했다면 해당 군인의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실제로 만. 

주국 군대 특히 간도특설대, 202)에 가담한 조선인 장교들은 패전 이후 연합국의 체

포를 피해 용이하게 귀국하였지만 만주에 주둔한 일본인 장교들의 다수는 포로로 

붙잡혀 당시 중국이나 소련에서 전쟁범죄자로 국제군사재판을 받았다.203) 이 국제 

200) 동농 김가진 선생은 아직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유족관계자들은 동농이  (1846~1922) . 
일제의 작위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독일운동에 매진하였고 그의 영향으로서 그의 가계도 다수의 독립운동가
들을 배출하였다. 

201) 채병덕은 일본육사출신으로 여러 차례 일본의 훈장을 받고 해방이후 참모총장이 되었고 한국 
전쟁의 초기 참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그는 좌천되어 경남 하동전투에서 인민군의 매복에 걸. 
려 전사하였다 채병덕은 전사자로서 현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

202) 김주용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제 집 쪽 (2008), “ ”, 31 , 169~199 .
203) 사회주의 중국에서 실시된 일본군 장교들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Ling Yan (2014), The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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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을 기준으로 조선인 군인들의 범죄가담 여부

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가유공자법이나 국립묘지법은 대체로 특정. 

한 유형의 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안장자격을 배제한다 나. 

중에 드러난 죄상과 관련하여 안장철회의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망. 

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현대의 법제도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장자격심

사위원회가 안장의 철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국립묘지의 안. 

장자격 문제는 먼저 안장되고 나면 봉합되는 사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다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군인이 특정한 사유로 훈장을 받거나 유공자가 .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범죄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제노사이드( , , , )

에 연루되거나 그러한 범죄를 자행했던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안장

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이든 한국전쟁에서든 월남전에서든 광주학살. 

에서든 이러한 기준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광주학살에 관여한 유학. 5 18 ・
성204)과 같은 인물이나 전두환이나 노태우 등도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광주학살에 진압부대원으로서 참여한 여타 보통의 군인들을 국립묘지에 안장18 

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러한 사태를 곱게 보지 않는다 보통의 군인들을 희. 5 18 . ・
생자로 볼 것인지 국가유공자로 볼 것인지 따라 안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

다. 

통일 이후에 북한의 국립묘지나 북한이 인정한 유공자들의 예우는 어떻게 조정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더욱 큰 대승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년에 출시된 영화 ? . 2015

암살 은 김원봉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낳았으나 그가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 >

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205) 전쟁과 적대를 반복해온 남 

한과 북한이 어떻게 더 높은 수준에서 통합을 이룰 것인가 죽은 자들의 공동체 ? 

를 조성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통necropolis . 

일 이후의 상황을 미리 앞당기는 작지만 원대한 예행연습도 필요하다.

Japanese War Crimes Trials in China, Morten Bergsmo, CHEAH Wui Ling and Yi Ping(ed.), 
Historical Origin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2, Torkel Opsahl Academic EPublisher, 

쪽215~241 .

204) 유학성 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심과 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 (1927~1997) 1 2
이 나오기 전에 사망하였던 연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205) 국가유공자법제 조은 유공자인정배제사유가 되는 범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관련자에  ( 79 ) .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한다 독립유공자예우법제 조도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 ( 39 )
있다 또한 독립운동가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법 제 조에 따라 훈포장을 받아. 4
야 한다 그러나 상훈법 제 조 호에 의하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였거나 적대지역으로 도. 8 2 “
피한 경우 에는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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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영모원의 위령단 에는 독립운동가를 위한 위국절( )慰靈壇
사 영현비 전사한 군경을 위한 호국영령 충의부 제주 희생( ), ( ), 4 3英顯碑 忠義碑 ・
자를 위한 위령비 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현대사에서 이 마을 출신의 희( ) . 慰靈碑
생자들이 유독 많았던 까닭에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위령제단을 조성하였다 죽. 

은 자들 사이에 이념적 적대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생과 해원의 장을 

차린 것이다 물론 하귀리 사람들의 염원은 아직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철되지 않. 

았다 국가는 좌익계 사망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고 이들의 위패마저 . 

제주 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서 철거하였다 한반도 전체에서 이질적이고 4 3 . ・
심지어 적대적인 정체성마저 포용할 수 있는 세기의 잣대를 확립해야 한다는 마

지막 도전이 성큼 다가와 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죽음4. 

국립묘지나 국가관리묘역에 분묘를 조성하는 방식은 점차 변화를 겪고 있다. 

유해봉안을 위주로 하는 묘지조성에서 자연장 납골당 각명비 형태로 안장방식이 , , 

점차 바뀌고 있다 현재 보훈부 내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 

를 판정하며 국가유공자 인정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국방부가 군인, . 

사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한 군인의 경우에는 즉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한편 그동안 자살자는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립묘지에 . , 

안정되는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에 순직인정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국림묘지에 

안장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을 일부나마 완화해주었다.

이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사망일반사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 )

문제이다 이 권고집은 군인의 일반사망순직으로 인정받지 사망에 대해서도 기. ( )

본적인 보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군. 

인을 위해서도 사망한 군인에 대한 특별한 애도의 공간으로서 국립묘지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립묘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위한 현창과 영. 

예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국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된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

을 위한 기억과 애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앞서 말한 영예성은 애도의 시각에서 . 

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통합적인 안장정책이다. . 

앞선 국립묘지 안장요건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좁은 의미의 순직에 해당하지 않

은 유형의 인물들을 다양하게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군복. 

무경력이 년 이상인 퇴역군인이 자연사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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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묘지에서 직업군인을 위한 군인묘지처럼 변. 

하고 있다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나 군형. 

법상 범죄를 범하여 안장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안장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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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인의 자살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4

인권침해는 때로는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데예 학( . 

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사고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민사회와 단절), . 

된 군대사회라는 조직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군인이 스스로 혹은 주위의 도움‘ ’
으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는 자해와 자살이라는 외통수의 결정으, 

로 나아가고 싶은 압박감을 더 강하게 받는다. 

년 발표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보면 년 군 인권 실태조사 결2021 2019

과 중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수의 병사 가 인권개선 시 군 기강이 (48%)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206) 아마도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군인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휘부 등 

군 내부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권개선 군 기강 향상이라‘ ’ , ‘ = ’
는 도식을 제시하고 싶어서 만든 설문이고 그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위 실태‘ ’
조사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해는 우리 사회가 군인 인권의 문제를 . 

여전히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이 밖에도 군 지휘부와 세대 간의 적극적 “ MZ

소통을 통해 세대의 장점과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필MZ

요”207)라거나 미래에는 우수 인재에 대한 민간과의 유인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
국방영역의 인재 확보 여건은 현재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208) 저출산으로 인, “
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대두 이로 인해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신규인력이 국방인, 

력 풀 내로 유입 예상(Pool) ”209) 같은 현실진단도 있다 이런 진단 위에 대한민국 . 

군을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210)로 만들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다 이런 진단과 의지 표명의 배우에는 군 인권 문제를 조직경영이나 . 

인사행정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권은 한 인간의 자존감과 생명을 지키며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힘의 원천이 , 

206)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쪽 (2021), 37 . 

207) 앞의 권고안 쪽 , 18 .

208) 앞의 권고안 쪽 , 23 .

209) 앞의 권고안 쪽 , 23 .
210) 앞의 권고안 쪽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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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것의 개인의 권리이고 한 생명의 권리이고 어떤 경우에도 이익형량의 . , , 

대상이 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 고문 사건을 둘러싸고 미국과 독일에서 벌어졌던 . 

인권 논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인권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 

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향후 국방영역의 인재 확보 여건이 계속 나빠질 거라는 국방부의 미래 예측 자

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예상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에 비추어 볼 때 누구. 

나 하고 있다 현재 징집율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군 복무를 감당하기 힘든 . 90% . 

사람들도 군에 징집되고 있다 스트레스 취약성이 강한 병사의 군 생활은 위태위. 

태하다 인재 유입을 위한 여러 방책들 전문하사 유급지원병 제도도 인기가 좋. , , 

았다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부사관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방인력 확. 

보는 더욱더 어려워졌다 자살자 수도 늘어난다 인사행정의 면에서 보면 총체적 . . 

난국이라 할 만하다 만 명으로 줄어든 한국군의 규모에 맞춰 보직과 임무들을 . 50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군인이 해야 할 일을 , 

군무원이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에게 일이 집중되는 . 

현상도 나타난다 한국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슬림한 강군으로 다시 . 

태어나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버티, . 

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 

간부자살 사건 특히 초급간부 자살 사건이 최근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것, 

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초급간부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함께. , 

위로는 상급자 아래로는 소대원 등 일반병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으, 

로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에서는 년 기준 최근 년 동안 연간 평2020 5

균 여 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간부 자살사건은 평균 여 건에 달하56 . 30

고 간부 자살사건 중 초급간부소위 중위 하사 중사의 자살은 연평균 여 건, ( , , , ) 20

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1) 군 장병의 자살원인의 분석 결과로는 도박 “ , 

부채 등 군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례도 절반을 차지하지만, 

년 사례를 살펴볼 때 선임이나 상관의 폭언 폭행 관련 과도한 업무부2018~2019 , , 

담 업무수행 과정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이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0% .”212) 앞으 

2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 위원회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1 , (2020. 7. 
직권 쪽16., 19 000430), 16~17 .

2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 위원회 앞의 결정 쪽 1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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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부 특히 초급간부의 자살을 예방할 인권 보장 장치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 

해야 한다. 

자살의 예방은 자살이 임박한 국면 또는 자살사고 직후의 대응만으로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 침해상황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누적되. 

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차단하여 조기에 개입하는 일이다 인권 보호 , .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기 개입과 차단이 기능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 운영되고 있을 때만 인·

권 보호 기구들은 비로소 자살과 사망사고의 예방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하에서는 군인의 자살과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첫째 군인권보호관 인권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성고충상담관 옴부즈만 등 , , , , , 

군 내외부에 설치된 여러 인권 보호 기구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 공백 상호 연결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 , 

고자 하였다 여러 인권 보호 기구들은 그간 각기 다른 계기에 의해 다소 임기응. 

변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국방부가 년 논의 당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 2014

반대하면서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개나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 10 ”
반영한다.

이러다 보니 국방부 스스로도 여러 제도가 분산적이며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어

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213) 이제는 이들 기구를 정비하면서 피해자의 접근 

성 문제해결의 가능성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통합이라는 제도 개혁을 고민할 , , 

때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어떤 상황 하에서의 고충을 겪고 있, 

든지 간에 피해를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어떤 절차를 통하든 “ , ① ② 

공정하게 조사를 받고 궁극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러하게 되리라, ③ 

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구제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 ”④ 

서 전체 기구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군 내외의 인권 보호 기구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

순히 합하고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 기구의 고유한 목적을 존중하되 , 

각 기구들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이러한 . 

213) 앞의 권고안 쪽 참고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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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하에서 도출한 개별 제도들의 대안들임을 밝혀둔다. 

둘째 인권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제도로서 인권교육 시스템을 점, 

검하고 교육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인권 상황의 개선은 보호 기구의 문제를 넘어서 전 군의 인권 의식을 개선하. 

는 교육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인권 교관의 수급 교육 프로그램 교육 내용 전반. , , 

의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인권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로 성폭력 성소수자, , , 

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 

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함상의 인권 관련 규정 중 사망사고 ( )

또는 자살의 예방과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 130 -

제 절 인권보호 기구의 개선1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1.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보호관 도입 배경.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으로 년 부터 새롭(2022. 1. 4.) 2022 7. 1.

게 설치된 기구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외부에서 군 내부의 인권사건을 취급한. 

다는 위상을 가진 기관이다 년 . 2014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임 병장 총기 난‘ ’ ‘
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이래 년 만에 제도화의 결실을 본 기구 8

이다.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하였다 임 병장은 집단따돌림으. 

로 힘들어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 

국회는 년 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약 개2014 11 ‘ ’ 9

월간의 논의 끝에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

했다 그에 따라 여야가 함께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 

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

답보 상태였던 논의를 급진전시킨 것은 년 월 공군 비행단에서 발생한 성2021 5

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이었다 군대 내 인권침해 상황의 심각성은 군인권보호관 . 

제도의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년의 민관군 합동위원회 2021

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요청과 그 구성 원칙 결의안 을 통해 군인권보호“ ” , 

관을 설치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그 구성 원칙을 밝히기도 하였다, .214) 이러한 경위를 거쳐 드디어 군인 

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나 인권보호관 제도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법 제 조의 이하은 국가인권위원회 ( 50 2 )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위원. 

회의 위원장을 겸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 등의 인권 

214) 앞의 권고안 쪽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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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중의 하나가 된다.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진정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제

공하고 널리 알릴 책무를 진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 

원회 등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말함에 즉시 사망사실을 통지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등은 군인권보호관 등을 입회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정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년이지만 특별히 진정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1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년이 된다1 .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 

원에게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권에 관하여는 아래 개선안 . 

제언에서 다시 상술하겠다.

위원회 등은 군인권 사건인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다른 사건

과 달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가 진행 중( )

이거나 종결된 때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군인 또는 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일정한 범죄군인의 성폭력법 아동청( , 

소년보호법 위반 범죄 등의 경우도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

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 중이거나 종결되었더라도 조사

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은 일정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 

의 제출요구 현장조사나 감정을 할 수 있다, . 

위원회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

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제조치제 조의 및 제 조( 50 9 48 )215)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위원회가 다른 인권 사건에 관해 발할 수 있는 구. 

제조치의 권고법 제 조의 가능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장관은 이행( 44 ) . “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

회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 조의 제 항 국방부장관은 제 항에 따” ( 50 9 2 ). 1

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

일 이내에 위원회 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제 조의 군인권 사( 50 9). 

215) 제 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48 ( ) ①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 1. , , 2. , ,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인권침3. 4. 
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5. 
배제하는 조치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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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는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함에 그치고 조치

의무나 불이행 시 사유 통보 의무는 없는 점에 비교된다 그러나 결국 불이행 사. 

유 통보만 있으면 그만이고 이행을 그 이상 강제할 수단은 없어 실질적으로 권고

적 효력에 그치는 점에서는 같다.

조사 후의 절차에 관해서는 군인권 사건을 위한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고 있고 

다른 일반 사건을 규율한 제 조및 제 조 제 항 구제 조치 등의 권고와 제44 ( 25 2~5 , )

조고발 및 징계권고가 군인권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위원회는 45 ( , ) . , 1. ①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 , ② 

제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필요한 조치이상 제 조 제 항의 이행을 권고하거나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42 2 ) 2. 

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의 효력도 일반 사건의 경우와 동. 

일하다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 “
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 . 

한다제 조 및 제 조 군인권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공히 구조 조치 권고의 ( 44 25 ). 

효력은 이행을 담보할 어떠한 강제적 수단이나 재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고발 권고에 대해서는 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3
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나 징계 권고에 대해서는 권고” “
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구속력이 있”
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설치했고 아래에 , 3

개 과를 두어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 체계를 갖추고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인권침해 사안의 직권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유, / , , 

가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아직 어떠하다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 

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미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포함하여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서술한다.

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개선안. 

방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제 국방부장관의 중단요구권의 폐지 필요성(1) , 

개선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사권한법 제 조의 이하이다 현재는 ( 50 4 ) .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 해당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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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시방문, , . ‘ ’
에 사전 통지라는 제한을 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시방문은 군부대에 사전통. ‘ ’
지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방문할 자가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 , 

자신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사전 .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수시방문에 대해서든 불시방문에 대해서든 중단요구권을 행사 ‘ ’
할 수 있다 수시방문과 불시방문 모두에 대해 그러하다 국방부장관은 군사 외. . “ , 

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 

국가 비상사태 또는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 ) …
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 
다. 

불시방문권을 인정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

다 종래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할 수 있었던 장소가 구금시설에 한정되어 . 

있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 일보 진전된 것이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위원회에게 . , 

군 내부의 수사와 조사에 방문 입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 

그러나 군 인권 사건에 군 외부 기관으로서는 방문 조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데 이러저러한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킨다 방문 조사는 서면 검토만으로는 은폐되거나 감지되지 못한 중요한 . 

사실들을 현장에서 보고 듣고 관련자들을 탐문함을 통해 발견해내기 위한 것이

다 군 조직의 수직적 위계 구조와 명령 복종 체계를 생각하면 군부대의 장이나 .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통지 장관의 중단 요구권들은 방문 조사가 가장 필요한 , 

순간에 가장 무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우려가 있다 특히 불시방문권은 사전통. 

지가 조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우려가 . 

있는 상황에서 부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만 알리도록 한다는 

것으로써 조사방해의 우려가 충분히 불식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단 요구권은 불. 

시방문권을 형해화한다 특히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행하는 불시방문에 . 

대해서조차 중단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수시방문에 대해서건 불시방문에 대해서건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부분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군인권보호관 본인 또는 . 

인권위원 방문하는 경우또는 불시방문에 한하여서라도 사전 통지제는 폐지되어( )

야 한다 또한 국방부 장관의 중단요구권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 . 

역시 곤란하다면 군인권보호관 본인 또는 인권위원의 방문에 한하여서라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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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군사기밀 등의 보호에 관해서는 군인권보호관의 비밀유지 책무의 신뢰성을 높

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조와 국가인52 , 59

권위원회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3 4 5 216)의 예를 참조하여 보완할 수 있겠다.

사전통지제 중단요구권 관련 타국의 예(2) , 

독일은 유사 제도인 국방감독관 에 관해 감독관 자신이 직“ ”(Wehrbeauftragter)
접 행하는 방문조사에 관해서는 사전통지도 중단 요구권도 예정하고 있지 않, 

다.217) 이러한 부대방문권 은 국방감독관으로 하여금 언 “ ”(Truppenbesuchsrecht) “
제든지 독일 연방군 소속의 모든 단위부대 참모부대 부서 및 관청 그리고 그 소, , 

속기구를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국방감독관에게 배타적이고 .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다.”218) 이 권한이 일신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로서는  

부여되지 않음 즉 감독관 본인에게만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 권한, . 

의 행사를 위해서 사전통지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감독관 본인이 아닌 소속직. 

원의 방문 시에 한하여 국방부 훈령219)으로 사전통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은 국방감독관에게 정보요구권 과 문서열람“ ”(Auskunftsrecht) “
권 을 부여하되 불가피한 비밀 유지 사유가 있는 경우 국”(Aktieneinsicht srecht) “ ” 
방부 장관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220) 부대 방문 조사권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 

부권을 두고 있지 않다 문서열람의 경우에 비하여 부대에의 장소적 접근 및 부. 

대 내 군인과의 접촉이 그 자체로 기밀 노출의 위험을 갖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는 점이 잘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216)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3 3④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 
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   24 2⑤

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17) 이계수 외 외국 군 인사 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2006), · -
중심으로 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쪽-( ), , 43 .

218) 독일 국방감독관법 제 조 제 호 , 3 4 .

219) 독일 국방감독관의 활동지원 에 관한 훈령 제 호 , “ ” 3 .
220) 국방감독관은 국방장관 및 그 관할에 속하는 관청들 및 소속직원들에게 정보 제공과 문서열 “
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불가피한 비밀 유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거부될 수 있. 
다 거부 결정은 국방장관이 스스로 또는 그의 직무상 상임 대리인이 행한다 그는 국방위원회에. ; 
서 이 결정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자세한 설명은 이계수 외 앞의 보고서 쪽 이하( ).” ,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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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상 여타 인권의 경우와의 비교(3)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인권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 통지제 중단요구권제, 

를 채택하면서도 다른 인권에 관해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가령 법 . 

제 조는 인권위원회가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24 ·

거나 시설의 장의 중단 요구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행령은 제 조에서 . 3

일반 방문시 사전통지 절차를 규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긴급방문에 대해. 

서는 사전통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설의 장의 방문 조사 중단 . 

요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행령은 방문조사 시 기밀 . 

보호를 위해 조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녹음 또는 녹화한 . “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 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 

다 영 제 조 제 항 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한 것은 아니고 사용 목적과 사용 방”( 3 4 ). 

법을 제한한 것에 불과하여 방문 조사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결(4) 

부대방문 권한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군인권보호관은 직접 모. 

든 계급의 군인들을 면담하고 부대 내에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군 내부의 상황

을 직접적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관에 대해서까지 방문 전 사전통지 하도록 한 규정, 

만큼은 삭제해야 하고 국방부장관의 중단요구권도 삭제하거나 최소한 그에 대해 , ,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라 군인권보호관의 군인권업무 주력 보장 사무 조직과 인력의 강화 필요. ,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 중 인이 지명되어 겸직한다 그는 3 1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다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판단은 성급할 수 있지만 이1 , 

런 식의 업무분장이 바람직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가 군인권에 사실상 . 

전념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인권업무에 주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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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인력의 숫자도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당시부터 군인권. 2022. 1. ‘
보호관을 보좌하는 군인권보호국의 인력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군인권보호’ . 

관의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은 현재 총 명이다 국회는 법 개정 당시 25 . 불시방

문권과 상임위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시행 년 뒤 평가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1

하였다 국회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도 앞으로 모니터링 해나가야 할 것이다. . 

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대 수는 여 개 병력은 대략 만 명에 이른다2022 1300 , 50 . 

아직 통계자료도 나오지 않은 시작 단계이지만 그 많은 부대의 사건을 군인권보

호관 인과 직원 명이 다룬다는 것은 군인권보호관의 구제를 로또에 가까운 것1 25

으로 만든다 이 정도 인원으로는 방문조사가 아니라 서류조사도 제대로 할 수 . 

있을지 우려가 된다 인력 부족은 부실조사를 낳고 부실조사는 정상적인 구제의 .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차적 가해행위가 되어버린다 인력은 필요한 만큼도 아니2 . 

고 충분할 만큼 배치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현재 전체 병력은 대략 만 명이며17 ,221) 국방감독관실에는 대략  6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22)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보다 배 증원해야 독일의  6

경우와 유사한 비율에 이를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개선2.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현황.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었던 최초의 시점 부터 (2015. 12.)

제 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구체적 운영은 그보다 앞서는데 훈령으로는 41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정 현행 이 정< ( 2009. 5 27., 2021. 9. 16.)>

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 인권 사건을 포함한 고충 전반을 상담하는 기구이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 문제 가족관계나 개인 신상의 , 

문제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군내 기본권 침해 피해 질병 질환 , , , , , ,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적 문제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 

221) <https://www.bw-online-shop.com/magazin/bw-camp/bundeswehr-in-zahlen/ 최종검색일> ( : 2023. 
4. 21.)

222) < 최종검색일https://www.btg-bestellservice.de/pdf/20080000.pdf> ( :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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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등 사회복지 사항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 등 , 

광범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223) 다만 성희롱 성폭력 , ,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은 별도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두어 상담하게 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인 년에 도입되었다2005 . 

당시 군 훈련소 내 가혹행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중대장이 훈련 중이던 병사. 

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했던 사건이다 그 무렵 전방 부대 내 총기 난사 사. GOP 

건도 영향을 주었다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장병의 기본권 보장 조치를 .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군은 기본권 전문상담관이란 이름‘ ’
의 상담관을 도입했고 그것이 이어져 년부터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부르2007

게 되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상담 과정에서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 문제 . “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보” 
고를 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

조 제 항 조치요청은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 군인복무기본법 개41 3 ). . , 2018. 12. 24.

정 때부터는 이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결과를 일 내3

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진다는 규정법 제 조 제 항을 ( 41 3 )

신설하여 조치요청에 대하여 적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였

다.

상담관의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41 5 6

과 동법 시행령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도 34 . 

적용된다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 제 항은 전문상담관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 4 5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

22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 조에 따르면 상담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8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   1. 41 1「 」 

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
한 업무 수행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   2. , , 
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 가능   3.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4. 

보완사항 등을 건의 가능
자살징후자를 식별하고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군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5. , (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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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규정에 의거 제정된 시행령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1. 5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2. 3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년 3. 2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년 병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고충 처리제도 이용자 중 소원수리2019

제도를 이용한 경험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는 성고충 전문상담관15.4%, 8.3%, 

제도는 군인권보호관인권상담관제도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1.5%, ( ) 1.9%, 1.5% 

등으로 분석되었다.224) 소원수리제도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보면 고충처리절차 중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

으로 높다 상담관 제도의 높은 이용율은 상담 대상 내용의 광범성 때문이기도 . 

하고 조사와 조치가 군 지휘체계 내에서 연결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 

이고 그러하리라는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군 지휘부와 , . 

대적한다는 불편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담이라는 형식 때문이기도 하고 책‘ ’ , 

임 기관 역시 능동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이용율을 설명하는 이유가 된다 이상의 장점들은 이 제도가 독립적 존재 가치가 . 

있음을 방증한다 병영생활상전문상담관이 군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책임계통의 . 

능동적 조사와 조치를 추동하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더

욱더 효과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

으로 본다 즉시 개선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단계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고 제시. 

할 것을 권고한다.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개선안. 

초급간부 자살 현황 및 그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 

224) 나달숙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쪽 (2019), ( ),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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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군 간부 자살건수가 병 자살 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15 . 

그중 부사관 계급이 장교 계급 및 군무원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 하사와 중. 

사의 자살건수가 전체 자살건수의 를 차지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년차 44.2% . 10

미만의 간부특히 부사관에 자살이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5)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 226)에서 초

급간부의 자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였

다 위원회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전문. “ , 

성 향상과 독립적인 업무환경 조성 업무표준화 및 자부심 고취 방안을 마련할 , 

것을 권고 했다 아울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실질적으로 초급간부들의 고충상” . “
담 및 자살예방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 

전문성 향상과 업무 표준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 

소속부대의 상황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전문상담관으로서 내담자의 고충해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권고하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급간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살 사건이 주로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 년도 전체 군인의 자살사건2018 (56

건중 간부자살이 건로 병사 에 비해 약 배가량 높고 특히 임관 ) 63%(35 ) (37%) 2 , 1~3

년 내외의 초급간부 자살이 간부 자살사건의 여 건를 차지하였다 국가인60%(20 ) . 

권위원회도 인정하듯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들의 자살 예방 활동을 실효, “
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이다” .227) 년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에서도  2021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중기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 

중에는 육군에서만 운영 중인 간부전문상담관 제도를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228) 이에 국방부에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 

기고 있고 인원을 추가하고 간부전담상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관해 주문하는 것은 전문성과 직업안정

225) 권해수  (2018), 군간부 자살 특성 및간부자살예방시스템 연구용역보고서 국방부 쪽( ), , 2 .

22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직권 이 결정은 직권조사에 따른 결정으로 계기 2020. 7. 16, 19 000430. ‘ ’ , 
가 된 사건은 공군 모 비행단에서 소위가 부임 일 만에 숙소에서 자살한 사건2018. 1. 20. 4 , 

육군 내에서 초급간부인 소위가 소초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 등이다 결정문 2019. 9. 28. . 
제 쪽 참조2 . 

227) 앞의 결정문 쪽 , 17 .
228) 앞의 권고안 쪽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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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확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개선점들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취약한 지위 개선 필요(2)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취약한 지

위 열악한 업무 환경의 개선이다, . “이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신분은 계약직으

로서 소속 부대 인사계통의 영향을 받는 위치로서 상담자의 비밀보호 등에 취약

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초급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 

상담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229)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은 상담관의 직을 최초에는< > 최소 년 2 , 

이후에는 년 단위로 최대 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한다1 5 . 이후로는 ‘계속근무 및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무기계약직 채용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적이지 않고 ) 

재량적이다 이른바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를 규율)

하고 있지만 상시 고용이 필요한 업무를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 

지됨을 전제로 기간제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기간제법. 

이 허용하는 기간제 사용 사유230)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간제로  . 

정한 것은 근태 관리나 통제에 용이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다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편익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이. 

다 고용 불안은 업무의 질을 위협한다 한 설문에 따르면 상담관들이 느끼는 고. . 

용불안의 수준은 매우 높다 매우 불안 으로 답한 이가 약간 불안 으로 . “ ” 42.0%, “ ”
답한 이가 별로 불안하지 않음 으로 답한 이가 였다41.8%, “ ” 14.5% .231) 기간제 채 

용이라는 이유로 급여는 경력이 쌓여도 상승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기간제법은 “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를 허용하므로 고용2 ” 

229) 앞의 결정문 쪽 , 18 .

230)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4 1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2.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조제 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4. 2 1 5. 「 」 

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6. 1 5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1) 한인임  (202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 [
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자료집 송옥주의원 등 주최 쪽]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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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이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 조 제 항 훈령이 2 ( 4 1 ). 

년까지 기간제 재계약을 허용한 것은 그에 위반된다 기간제법이 년을 초과하5 . 2

여도 될 예외로 허용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경우 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상담관은 ” .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합리적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 “ ”
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간제 제한의 예외로 언급되는 그러한 전문적 업. ‘
무는 의사 변호사 등’ , 232)과 같은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직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직업들은 기간제법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233) 심리상담  

업무는 일정한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기간제법의 보호가 불필요

할 만큼 직업수행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직종은 아니다. 

매년 재계약의 관문에 이어 년 후에는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혹은 해고된다5 . 

심사기준은 다음와 같다 지휘관대대급 의견을 바탕으로 채용기간 연장은 특수. ( ) 

지에서 년 이상 성실 근무 영관급 이상 표창 수상 시 긍정요소로 계약해지 조2 , , 

건에 준하거나 징계처분또는 진행 중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이 계속근무를 ( ), ( )

미희망증빙자료 등 제출 가능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회 이상인 경( ), 1

우 부정요소로 평가한다 무기계약 전환심사는 특수지에 년 이상 성실 근무 대. “ 2 , 

령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경우 근무기간 중 교육평가 상위 이상 시 긍정요, 20% 

소로 계약해지 조건에 준하거나 징계처분또는 진행 중 최근 년간 교육평가 결, ( ), 3

과 미만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미흡 회 이상인 경우 부정요소로 50% , 1

평가한다 훈령 제 조”( 17 ). 대체로 실제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훈

령이 무기 전환을 임의적인 것으로 해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이다 재계. 

약이 사용자의 임의에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상담관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것으로 만든다 이 해고 위협은 근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처럼 .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해고가 주는 위협은 상담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책임에 . 

대한 위협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일은 상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

다 즉시 개선이 어렵다면 경력급호봉급 반영을 유예하고서라도 기간제법이 정. ( ) 

한 기준인 년 이상 시점에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도 우선실시할 필요가 있다2 . 

정규직화를 위한 단계적 전환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할 것을 권고한다 일시. 

23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에는 전문자격의 종류를 개 [ 2] 25「 」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직종도 상담심리사나 사회복지사가 필적할 만하지 않다.

233) 이대일  (2022),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고려법학 제 호 쪽”, 106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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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요가 있어 기간제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간제로의 재계약은 

년 한도를 정한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훈령의 개정2 . 

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군인복무기본법상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 )

직하다 군의 자살사고 예방에 관한 의지가 확고하며 장기적임을 보여주면서 또. 

한 더욱 안정적으로 전문상담관의 지위를 확고히 향상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관의 인력 규모도 개선되어야 한다 평균적으로 상담관 명에 병사 명 . 1 900

이상이 배정되어 있다.234) 위 인권위원회 결정문상에도 육군의 경우 인당 여  1 950

명 그 외 군에도 인당 여 명으로 배치기준이 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 1 1000

다 이는 장병들의 접근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한편 상담관들의 노동강도를 높여 . 

안정적인 상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상담관의 평가 방식 등 근무조건 개선 필요(3) 

상담관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는 년의 기간제 계약 외에도 잦은 평1

가 정형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평가 방식 과도한 징계사유, , 235)나 계약해지 사유 

등의 과도한 통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상담관의 경험 축적 전문성 . , 

향상에 방해가 되어 결국 상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상담관의 복무성과는 근무성적평가 점 교육평가 점 등의 점수로 계량화(700 ), (300 ) 

하여 종합평가하고 이를 재계약시 활용할 수 있다 부대장은 상담관을 매 분기별. 

로연 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 4 )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훈령 제 조( 27 ).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234) 연합뉴스 병영생활상담관 명에 병사 명 우린 상담기계 아냐 자 , “ 1 943 " "”, 2023. 10. 3. .…
235) 훈령 제 조 제 항 제 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28 1 2 , “

한 경우 등” .

구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총 명537 명381 명73 명46 명37

배치기준
사단급 명7

인당 여 명1 950
함대급 명5

인당 여 명1 1000
비행단급 명2
인당 여 명1 1500

연대급 명1
인당 여 명1 1000

간부전담 명34 - - -

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세부 운영현황<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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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로 판정될 경우 나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년 ” “ ‘ ’ 2

이내 회 이상 받은 경우 훈령 제 조 제 항는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2 ”( 29 2 )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위 규정

만으로 계약해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 

평가 저조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236) 물론 이는 위 규 

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따른 재량행사라도 근로기준법의 제약

을 받는다는 취지이다 낮은 평가를 받는 동안 개선의 기회를 준 것과 같다고 간. 

주하려 할 것인데 미흡을 회 연속 받았다면 개선의 기회는 겨우 개월 주어진 , ‘ ’ 2 6

셈이다 업무능력을 제고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말하기 어렵다. . 

또한 무기계약직 상담관은 실질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가 되는데 ‘ ’
공무직 근로자가 연 회 평가를 받는 점에 비추어2 ,237) 매 분기별로 평가를 받는  

것은 차별이기도 하다 잦은 평가는 상담관이 상담에 집중하기보다는 평가에 집. 

중하게 만든다 상담관의 평가를 연 회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 

한편 훈령은 운영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살자가 발생한 부“
대의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시 상담관의 사고예방 활동 관련사항을 엄정하게 평가

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 

과 직할부대장은 자살 등 사고발생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고 적고 있”
다훈령 제 조 제 항 재량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히 ( 27 4 ). 

부당한데 최소한 이를 재량권으로 변경하거나 상담의 부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 

한하여 감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 년 월 일 부분 개정된 육군2022 7 17 ‘
규정 에서는 제 의 근무지도 등에서 년 이내 근무지도를 회 받으면 근무942’ 29 2( ) 1 2

지 조정전방지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불이익 변경 내용이 추가되었다( ) .238) 

그 외 열악한 급여 등 근무조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상담관들은 소득 적정성에 . 

관한 설문에서 하는 일에 비해 매우 적다 가 하는 일에 비해 약간 적다“ ” 30.8%, “ ”
가 일한 만큼 받는다 가 하는 일에 비해 약간 많다 가 로 답49.0%, “ ” 20.0%, “ ” 0.3%

했다.239) 근무연차를 무시한 고정급제 임금상승이 거의 없는 단일임금제로 급여 , 

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높은 이직율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 

2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해2021. 10. 29 2021 1464.

237)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 조 제 항 참조45 1 .

238) 한인임 앞의 보고서 쪽 (2022), , 64 .
239) 한인임 앞의 보고서 , 쪽,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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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실 환경도 열악하다 상담실이 아예 없는 곳도 많아서 도서관 등을 임시로 이. 

용하면서 상담을 하여야 하고 노동부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년 재계약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제 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 5

사비나 전세자금 대출의 혜택도 제외되고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도 제외되어 있다 상담관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부대의 경우 상담이 원. 

활하지 못한 책임을 전문상담관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다240). 이상과 같은 열악한  

사정들이 전문상담관의 업무 안정성과 고용안정 업무환경을 저해하고 결국 제도 , 

자체의 효율과 성과를 저해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관의 근무평가 권한에서 부대의 장을 배제할 필요(4) 

상담관의 재계약은 신규 채용계약과 마찬가지로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부대장

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훈령 제 조 재계약 시 부대의 장이 수행한 근무성적평( 17 ) 

가 점 교육평가 점 등의 점수를 계량화한 종합평가훈령 제 조 제 항 및 (700 ), (300 ) ( 27 1

제 항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관이 부대의 장의 위신이2 ) . 

나 이해관계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상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평가 자격, 

을 부대의 장보다 상급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대의 장은 근무태만 . 

관계를 보고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 별지 근무성적평가표에 적힌 평가항목 중에는 상담업무의 객관성을 침2 ‘ ’
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상담 요청 시 상담상담결과를 적. , “ /

시적으로 지휘관들에게 제공하는가 상담업무의 핵심을 지휘관의 의도와 상”, “ (...) 

황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는가 지휘관의 업무지시를 잘 이행하는가 조직의 ”, “ ”, “
공동목표나 위험을 수반한 임무에 헌신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 등이 그것, ?” 
이다 특히 상담과 상담 결과를 지휘관에게 제공하는지를 묻는 것은 비밀보장이 . ‘
원칙이고 보고는 예외인 훈령제 조 상의 기준에도 반한다 지휘관의 의도는 ’ ( 22 ) . ‘ ’
지휘관에게 상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물으라는 주문이 된다 이들 예시한 항목들. 

의 점수 합계는 종합점수 점 만점 중 점이나 차지한다 지휘관의 자의적 평80 29 . 

가를 노골적으로 보장하는 위 평가항목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합리적 평가를 위해서는 상담 보고서나 일지 등을 취합하여 자료로 삼는 것으

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부대의 장이 아니라 그 상급자가 평가권을 행사하는 것

240) 한인임 앞의 보고서 쪽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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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담 서비스와 상담관의 질 객관성 직업. , , 

적 안정성 병사들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상담의 비밀 유지 제도 개선 필요(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초급 간부들은 자신의 장기선발 진급선발 시 자신, 

의 고충사항이나 심리적 어려움 등이 불이익하게 작용 될 우려에 따라 부대 내에 

자신의 고충을 지휘관이나 동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아울러 현재 육군 등에서는 간부상담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일부 부대에. ( ) , …
서는 찾아가는 상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바 일과시간 중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기 , 

어려운 간부 특성에 맞춰 야간상담 집단상담 후 개별상담 주말상담 등 간부 특, , 

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담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상담내용과 절차, 

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해 상담내용의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241)

전문상담관의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

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많은 군인들이 상담을 받거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는 .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점 그러한 불이익 취급에 대한 우, 

려 때문에 상담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242) 비밀보호 규정 

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훈”(
령 제 조 제 항 문제는 22 1 ). 임용권자가 불법적으로 보고를 강요함으로써 비밀이 침

해될 가능성이다. 

보고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보고 방식과 

절차를 공식화 체계화하고 기록에 남게 하며 위반시 보고자와 피보고자 모두를 , 

징계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는 상담관의 . 

재계약 평가제도 등의 개선 상담관 보호제도비밀 침해 강요시 징계 또는 처벌, , (

토록 하는 규정의 도입 등를 통한 지위보장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내담자의 면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명백히 지휘체계를 

통한 도움이 필요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서 조

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옳고 불가피하다 훈령 제, . 22

241) 앞의 결정문 쪽 , 20 .
242) 한명호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인권상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쪽 (2017), (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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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그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내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1. ,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2. 2
상담 중 자해 자살시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3. , , , , 

본권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4.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소속부대장이 상담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또. 

한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소속부대장에게 요청하면서 이를 보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 예외적 보고 사항은 자동화된 시스템으. 

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누락 없이 신속한 보고와 검토가 가능하. , 

다는 장점도 있고 과잉 보고 요구나 과잉 보고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가, . 

령 면담과정에서 자살 등 특정 단어가 온라인상 기록되면 자동으로 보고가 가도‘ ’ 
록 해두거나 그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상담관이 직접 간단히 신속 보고 요청을 ,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지휘관의 확인 여부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상담관이 .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필요도 있다 물론 신속한 보고가 필요. 

한 때에는 온라인 보고보다는 다른 유선상 보고도 당연히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온라인 보고를 마치게 하면 될 것이다 온라인 보고는 행정업무망 또는 . 

국방인사정보체계 등의 시스템에 위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

인다 유의할 것은 그와 같은 면담기록이 꼭 필요한 권한자에게만 조회되도록 하. 

고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긴급 보호조치 요청의 이행 담보를 위하여 인권센터에의 개입요청권 수여 (5) 

필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상담 과정에서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지만243) 그것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강제 수단이 없다 사건의 성격이 인권사 . 

243)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전문상담관 제 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 항에 따른 성 41 ( ) 1 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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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고 인권침해성이 있는데도 기관장이 상담관의 조치요청을 받고도 임의로 사

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시킨다고 하여도 더 이상 법령의 개입이 없도록 내버

려둔 점은 문제가 있다 기관장의 오판에 대하여 혹은 고의적인 방치에 대하여 . , 

상담관이 다시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

다 가령 직근 상급 기관의 기관장이나 고충심사위원회 등에 개입요청을 하게 할 .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 생각되는바 인권센터에 . , 

개입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긴급조치요청에 부대의 . 

장이 불응한 것에 대한 개입요청이므로 요청도 개입도 모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관은 긴급조치 요청 후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개입요청을 하게끔 . 

하고 인권센터 역시 즉시 개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규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런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요청하는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형식이 

될 수 있는지 예시가 법이나 훈령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가능한 한 다양한 . 

보호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상담관과 기관장의 보호 조치의 책무를 구체

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담 후 필요한 조치 중 특. 

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조사 요청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담관이 들‘ ’ . 

으면 되지만 상담관이 가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개선책 외에도 설문 조사에서 상담관들이 제시한 개선 대책들도 빠짐없

이 검토하여 보완하기를 권한다.244)

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의 개선 .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 , , 

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 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 “ ” )
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44) 응답자의 이상이 매우 필요 에 답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수의 상담관 배치 군 65% “ ” . “ , 
의 비용으로 상담관에게 정기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상담사는 본인이 선택 상, 
담관을 괴롭히는 장병의 경우 적극적으로 분리 군에서는 업무 폰을 제공해 줘야 하고 퇴근시 상, 
담실에 두고 갈 수 있는 구조 확보 근무지 이전시 예측가능성 확보 이동 차량의 지원 주거비 , , , 
등 지원 여비교통비의 현실화 상담실 환경출장지 포함 개선이 필요 안식월 제도 도입 비밀유, , ( ) , , 
지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제도 마련 상담관 지휘 자문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 , 
인사관리 및 평가 등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방부 내 독자조직 구축 한인임 앞의 보고서”; , , 쪽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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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 에 설치되었다법 제 조 제 항 상담관의 자격과 임용 절차에 관해서는 병” ( 41 2 ). 

영생활상담관의 경우와 합하여 법 제 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기타 사항은 국방 32 .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정에서 정하고 있다 상담관의 인사(2019. 5. 23. ) . , 

운영에 관한 결정은 국방부 보건복지관 등이 참여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위

원회가 수행한다 성고충상담관의 지위의 불안정성은 제도 설계에서부터 비롯된 . 

문제로 병영생활상담관의 경우와 동일한 지적을 할 수 있다 상담관의 채용기간, . 

은 병영생활상담관과 마찬가지로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 조가 규율하고 있는34

데 최초 년 이후 년 단위로 최장 년 한도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하고 있다, 2 , 1 5 . 

이는 전문 상담 인력의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0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년 현재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명이다 인당 연간 ( ) 2019 48 . 1

평균 활동 현황을 보면 상담 회 상담 이동거리 출장 회로 나타348 , 10487km, 159

난다.245) 상담 건수 및 이동 거리 대비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2022. 2.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다행히 종전보다 촘촘하게 육 공군의 경우 소장급 이22. , , 

상 해군 해병대는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까지 상담관이 , , 

배치되고 있다. 

성고충상담관 제도를 견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병영생활상담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 

고충상담관이 해당 부대 지휘관의 실질적 영향근무평정 등 아래 놓여 있어 독립( ) 

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은 누구나 지적하는 것이다.246) 년 1

마다 재계약하고 년 이후에야 무기계약직화하도록 한 것 무기계약직 전환이 임5 , 

의적인 것 이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동 근무를 시키고 있는 관행 지나치게 , , 

잦은 평가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기준 등 동일한 문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

상담관의 업무는 군에서 상시 필요한 업무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함이 바람직하

다 그 외 기간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재계약은 년 한도를 정한 기간제법과 . 2

동일하게 맞추어 가야한다 조치요청 이후의 조치 이행을 보장할 방법이 부재하. 

다는 문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 문제는 뒤의 인권센터의 . 

역할 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245) 신옥주  (2021),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대응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군”, ·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쪽(2021. 12. 22.) , 147 .

246) 앞의 권고안 쪽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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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인권 관련 기구제도 개선3. ( ) 

가 국방옴부즈만군사소위원회 . ( )

국민권익위원회 내의 국방옴부즈만은 공식 명칭은 군사소위원회이고 년 ‘ ’ 2006

이후 권익위원회 내에 설치되었다 이는 군인권보호관과 마찬가지로 군 외부에서 . 

군의 인권 보호기능을 담당한다 군사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기구이기. 

는 하나 법률에 직접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

다.247) 국방옴부즈만이 별도로 스스로 조사권한이나 강제력 있는 조치요구를 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권법 제 조. ( 44 )248)과 권

고권법 제 조( 48 )249)에 따라 조사와 권고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의 결정. 

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고로써의 효력만 가지

고 이행 강제력은 없다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보호관 제도. 

의 도입에 의해 그 기능 중 상당 부분이 군인권보호관의 몫으로 넘겨져 위상이 

전과 같지는 않다고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원이 인권 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 

이거나 또는 민원제기자가 주관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권익‘ ’ ‘ ’ 
또는 고충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군인권보호관이 아닌 국방옴부즈만‘ ’
의 역할이 여전히 기대되므로 이를 존속시키고 강화할 의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

다 인권 사건이 아닌 경우도 군 외부에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인권사건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것도 실질. 

적으로는 인권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방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군방옴부즈만 제도 자체의 미비점들

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방옴부즈만은 지난 년 천여 건을 취급하였다 그. 5 7 . 

247) 제 조소위원회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17 ( ) 20 1 (① 
제 조제 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20 1 )
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중략 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 ( ) 4. (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248) 국민권익위원회법 제 조조사의 방법 44 ( ) ①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ㆍ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 , 
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49) 법  제 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법 제 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48 ( ) 46①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내용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 1. 2. 
용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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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되고 있다.250) 같은 기간 시민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7361

건의 에 불과한 수준이다 군인권센터가 민간 기구로서 갖는 장점이 드러난 ) 6% .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는 국방옴부즈만. 

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은 권익위원회의 군사소위원회를 국방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

을지는 의문이다 조사권은 서면 조사 방법에 국한되고 있고 대면 조사나 방문 . 

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면 방문 불시조사를 도입하지 않는 한 이 제. , , 

도를 옴부즈만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 결정에 대해서는 . 

불이행 시 사유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군인권보호관과 비슷한 수준의 간접 강

제 수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군인복무기본법상 고충심사위원회는 군 내부의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다. 2014

년 이래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에 의거 도입되었다 군인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40 . ,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한 고충이 있을 때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 조 제 항 군은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40 1 ). , 

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고충심사위원회는 임명직 위원회, 

이다 즉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 , 1 5 7

은 설치 기관의 장이 전적으로 임명한다부대관리훈령 제 조 그리고 비상설 ( 175 ). 

기구이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 

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면 설치기관의 .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한 군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영 제, ( 27

조 즉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관장을 구속한다 다른 보호 기구들의 요). , . 

청 또는 결정이 기관장 등을 구속하는 힘이 없는 점과 대비된다.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경우는 군인사법 제51

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병사인 경우는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 

250) 아시아 경제 군 성폭력 가혹행위 계속되지만 유명무실한 권익위 옴부즈만 제도 , “ · ”, 2022. … 
자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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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권한과 결. 

정의 구속력에 관한 이러한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시행령이 아니라 .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위원을 기관장이 전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원의 자격에 대해 민간인 , 

및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 등은 이 위원회가 독립적 판단

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위원회가 위원회인 것은 . 

행정 기관의 직접 지휘를 받는 행정 부서가 아니라 그와 별개로 구성되어 독립적

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본질이 있다 임명직으로 이루어진 . 

위원회라면 예하의 행정부서와 다를 것이 없고 임명권자인 기관장에 대해 그가 

기꺼이 순응하기 어려운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와 달리 다른 많은 위원회들이 기관장의 임명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되지만 

적어도 민간인이나 전문가의 일정 비율의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다소간의 독립성

을 도모하고 있다 가령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만 하더라도 국방부 공무원들의 . < >

고충심사를 위해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를 위원으로 “ ”
삼게 하고 민간인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분의 이상 이 될 것을 “ 2 1 ”
요구하고 있다 군인에 대해서만 그러한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 기구를 애초에 . 

유명무실한 것으로 기획한 것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한다 부대관리훈령상의 성희. 

롱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일정 수의 민간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

점과도 대비된다.251)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일정 비율 참여시키도록 개선

하여야 한다 적어도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상의 구성 비율 수준으로의 변경은 필. 

수적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상하급 기관이 임명. . 

권추천권을 나누어 가지도록 인원을 배당하거나 민간인을 포함시켜 군 민간 혼( ) -

합 체제로 할 수도 있다 임기에 따라 전현직 지휘관 사이에 임명권이 배분되도. 

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고충심사위원회가 위 국방옴부즈만에 비하여 조사권한 결정의 강제력 측면에, 

서만 보면 제도적으로는 좀 더 충실한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의 . 

기관이면서 전적으로 기관장에 의한 임명직으로 구성된 기구라는 점에서 기인하

는 객관성 기대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더 충실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리

251) 부대관리훈령 제 조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  251 2( ) ①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명 이상은 . 1. 1 6 , 2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후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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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군인권상담관 . 

군인권상담관은 군 내부에서 인권 문제에 특화된 기구로서 인권침해 차별행“ , 

위 성희롱 등 인권문제를 상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군 인권업무 , ” (

훈령 제 조 군인복무기본법상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상담관은 훈령상30 ). . 

이후에서만 규율되고 있다(2014. 8. ) .

인권상담관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 , ,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두고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여단급 전대급 부대에 인권상담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훈령 제 조, ( 29 ). 

인권상담관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되나 소속인원 중 군법무관이 없는 경, 

우에는 직근 상급부대의 인권상담관이 인권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 

제로는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지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운영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는 전자는 인권 이, 

외의 상황을 포함하고 후자는 인권 중 성고충 상황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담자

로서 인권 영역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자로서 별도로 군인권상담관을 두고자 한 

문제의식은 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군법무관의 숫자 배치를 고려할 때 군법. , 

무관인 군인권상담관을 각 사단에 배치하여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군인권상담관을 인권센터후술내의 상담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그 상담관의 ( )

숫자와 기능을 보강하거나 혹은 인권센터를 여러 개의 사단을 통합하는 광역 인, 

권센터로 분화시키고 거기에 군인권상담관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당위성과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 

군인사법이 규율하는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 조의 은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 ’( 59 2) “
고 법적인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또는 기관 및 각 군” 
에 둔 인권보호 담당자이다 일견 이 설명만 보면 인권 업무자로 보이게끔 되어 . 

있다.

그러나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는 징계사유 징계 절차 및 징계 정도의 적“ , 

정성 등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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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위 제 항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징계와 관련된 업무자로 보는 것이 옳다 그”( 3 ) . , . 

의 의견의 효력은 인권상담관의 경우와 달리 매우 막강하다 징계권자는 그 의견. 

을 존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일 .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내릴 수 없다.

구체적인 업무가 징계에만 관련되고 있고 이름과 달리 인권사건 아닌 다른 비, 

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징계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위

를 인권담당이라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차라리 징계절차 지원 군법무‘ ’ ‘
관 등 적절한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실질에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마 인권사건에 관한 조치 및 긴급조치 제도 개선 필요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 제 항에 41 3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 ”
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훈령에서 직접 적고 있는 바가 없다 다만 인권업무훈. 

령은 진정 사건에 대해서 기관장이 행하는 보호조치나 긴급조치를 규율하고 있다

훈령 제 조( 50 252) 제 조, 51 25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은 그러한 조치들과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의 구제조치의 경우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로 인정될 때 발하도록 “ ” 
되어 있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인정 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 가능한 .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제한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 조 제. . 50

252) 군 인권업무훈령 제 조인용 및 구제조치 진정조사부대장은 사건의 조사 결과 군내 인권 50 ( ) ① 
침해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 )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1. 
같은 또는 유사한 군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군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3. 
피진정인 또는 군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 또는 징계  4.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국가배상이나 법률구조 등의 안내  5. 

253) 군 인권업무훈령 제 조긴급구제 진정조사부대장은 군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 51 ( ) ① 
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되는 부대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 ) 
수 있다.
의료ㆍ식사ㆍ옷 등의 제공  1. 
군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용장소의 변경  2.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  3. 
군내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장병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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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 호 조사대상 군내 인권침해의 중지와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의 경우1 1 (“ ”)
는 조사가 종결될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다 군내 인권침해가 사실. “
로 인정된 때 는 물론이고 당해 조사나 상담 절차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다툼이 ” “
없는 사실에 의해 근거가 충분할 경우 가능한 조치는 지체없이 발할 수 있도록 ” 
문구를 삽입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긴급구제조치의 요건은 완화되어. 

야 한다 훈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 규정제 조. ( 48 )

을 그대로 따라 인권침해의 상당한 개연성 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미달“ ” , 

할지라도 필요하면 긴급구제조치를 발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 가령 인권. “
침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로도 발할 수 ” 
있어야 하고 만약 의심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경계한다면 그 위험을 방지, “
하기 위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다” .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 정도를 요구하는 것도 너무 “ ” 
엄격하다 이 부분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일한 표현이기는 하나 이를 즉시 중. , “
지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상당한 개연성 외에도 각 호의 조치 내용 중에는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 ” “ ,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 밖에 피해자의 생” , “
명 신체의 안전 심리적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라고 고쳐 쓸 필요가 있겠다 일, , ” . 

견 가벼워 보이는 괴롭힘 행위도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자살사고로 이어질 위, 

험이 있다 긴급조치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아울러 긴급조치 외에도 조사나 상담 개시 시점에 발하여져야 할 조치들에 관

한 사전조치 규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다 가‘ ’ . 

해자 분리 접촉 금지 차 가해 금지 경고 등이 사전조치로서 가능하도록 규정에 , , 2

두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제 조 제 항 제 호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 51 1 5 (“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를 사전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으나 너무 추상”)
적이어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보인다.

마침 부대관리훈령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전조, 

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영 제 조의( 250 3254) 인권침해 사건 일반에 대해서도 ). 

254) 부대관리훈령 제 조의 피해자 보호 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각 부대장은 성 250 3( , 2 ) ① 
희롱ㆍ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가해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1. , 

분리한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숙소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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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유사한 수준의 구체성을 띠도록 인권업무훈령을 개정하여 넣자는 것이다.

인권 사건 접수와 지휘의 중심으로서 인권센터 강화4. “ ” 

가 신고접수와 신속 처리 지휘 허브 필요. 

이상에서 인권 관련 상담 등의 업무자들의 역할 권한 지위 등에 대해 미진한 , , 

부분들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 

도 중요한 인권 보호 업무자들이지만 이들은 인권 보호 업무보다는 고충 상담이 , 

중심 업무인 관계로 단일한 인권 지침과 정책 하에서 통일성 있게 인권 사건의 

취급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 상담관들은 부대의 장의 간섭이나 .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부대의 장이 상담관들의 요청에 제때 부응하지 않는 경

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연유로 신속한 인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구제를 촉진할 수 있는 보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국 군대 내 각 인권 관련 기구들의 역할이 유기적이지 않은 부분이 개선되어

야 한다 이 점은 국방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년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 2021

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당사자가 어떤 상담관이나 기구를 선택하든 혹은 문. , 

제를 진정의 방식으로 군 인권업무 훈령 제 조 제기하든 간에 큰 차이 없이 ‘ ’ ( 36 ) 

빠르게 빠짐없이 합당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나 인권센터의 역할 제고 군 인권 사건 접수 및 처리 지도의 중추로 . –
 

현재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에서는 각 군 중앙에 한 개씩의 인권센터를 두고 “ ” 

되 보직해임 파견 등 인사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 .
피해자의 휴가휴직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소문유포 탄원서 작성 강권 등 차 피해 방  3. ( ) , 2

지를 위해 가해자는 원 소속 부대에서 분리한다.
각 부대장부대장이 가해자인 경우 차상급 부대장은 가해자와의 대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차   ( , ) 2②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 및 제 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 등 행위를 , 3 , 
차단한다.

가해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신고된 이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나   ③ 
피해자 가족에게 일체의 접촉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 , ) . 
과 또는 민ㆍ형사상 합의 의사의 전달도 피해자 변호사 군법무관 등 대리인 또는 기타 신뢰관계, 
인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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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 기구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법령을 뒤져보아도 .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상의 설명을 둘러보아도 상당히 모호하다 대략 사건 접수 , . 

및 안내를 활동 내용으로 하는 기구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단순한 안내 기구. 

가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인권 사건 관리 업무의 중추의 역할을 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대관리훈령은 국방부조사본부에 헬프콜센터를 운영제 조. ( 173

의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고충상담 및 건의를 2) . 1. 

수렴국번없이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신고 및 상담 군범죄 신( 1303, 1. , 2. , 3. 

고 및 상담을 수행).

국방부조사본부장은 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필요시 유선 전자우편, , 

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군사경찰ㆍ감찰 등 관련부서에 사실확인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한 후 그 조치결과를 통보보고 받으며 필요시 해당부대 지휘관 ( ) , 

및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헬프콜센터. 

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사항에 대하여 월별 처리결과운영실적를 국방부장관인( ) (

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한다) . 

위 헬프콜센터를 인권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센터 안에는 군법무관의 자. 

격을 가진 인권상담관 또는 인권담당관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센터장은 인권 사건. 

을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력과 지위를 지닌 자로 부대장에 대해 권위 , 

있게 조사 요구 또는 긴급조치 요구를 발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은 일정 경력 이상의 군법무관 또는 부대의 장 이상의 계급을 가진 . 

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센터는 전 군의 인권 사건 신고를 스스로 받아 필요시 소속 부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에게 사건을 인계하여 처리 상황을 관찰하여야 한

다 필요시 부대의 장에게 조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은 상. . 

담 중 인권 사건을 발견한 때는 부대의 장이 아니라 센터에 직접 신고 또는 조사

요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터는 상담관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상담. 

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사요구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센터장과 담당관또는 상담관은 조사요구권 조치요구권 보고요구권을 갖도록 ( ) , ,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부대의 장에게 조사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 

인 사안부대의 장이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때 (

등은 스스로 조사권을 갖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이 부대의 장에게 긴급 보호조치 

요구를 하였는데 조치 이행이 없는 경우 센터에 개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157 -

이때 센터는 즉시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 보호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민간심리상담 익명상담의 제도화5. , 

가 민간심리상담 제도. 

앞서 언급한 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은 민간심리상담 익명심리상담 제도의 적, 

극적 활용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 인권위원회 결정문은 초급간부들이 . “
장기선발 진급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솔직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 내부가 , ” 
아닌 외부기관에서 익명심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

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민간위탁형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255)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고는 있다. 한국 협회와 협력하는 EAP 민간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이다 심. 

리상담시 군 간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익명으로 심리상담을 받

고 협회는 그 인원수만큼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 EAP . 위 

결정문에 따르면 예산액이 그 필요성에 비해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도“ , 

움이 필요한 초급간부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년도 연간 예2020

산은 약 만 원이었다 이는 약 명이 상담 가능한 금액이다5,000 . 500 .256) 경찰청이  

년 현재 약 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년도 이용 인원은 약 2020 30 , 2019

여 명이었던 것으로 보고 된다 경찰 인력이 만여 명이고 군 인력이 약 6,000 . 12 50

만 명임을 생각하면 비교도 안 되게 부실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로는 익명 상담 및 비밀 기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는 점이 중요하다 상담관의 경우 그 신분이 계약직으로서 소속 부대 인사계통. “
의 영향을 받는 위치로서 상담자의 비밀보호 등에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

조 여서 초급간부들이 부대 내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상담지원을 받지 않으려” “
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기 때문이다” .257) 그 외에 자 

255) 의 약자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기업이나 기관에 상담 컨설팅 서. , , 
비스 연계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제도 년 기준 전국 여 센터에 . 2020 500

여 명의 상담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1400 .

256) 앞의 인권위원회 결정문 쪽 , 15 .
257) 앞의 인권위원회 결정문 쪽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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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위험이 감지된 경우 등 예외적인 보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을 이유로 상담 

자체를 기피하는 이들에게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경우. 

에도 상담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

어야 한다 외부상담을 제도화하고 안내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개. 

발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민간기구인 군인권센터이하 시민인권단체인 군인. ‘ ’ ( ‘
권센터는 군인권센터로 각 군에 설치된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로 각 표기하였다’ , ‘ ’ )

의 상담창구에 대한 지원도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익명상담의 제도화 그리고 마음의 편지. , ‘ ’

년 민관합동위원회 권고안에는 2021 “신고 전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신고앱 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신상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 . 

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피해사실 발생 , , 

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고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 ‘
성폭력 신고 상담 앱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 피해자 지원기능 미흡하다’･
고 판단된다.258) 이 상담앱에는 상담관과의 연결 지역별 민간상담소 정보제공 기 , 

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의 편지는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별칭으로 법령상 제도화된 것은 아니나 ‘ ’
지휘관의 재량 하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시하는 시기나 . 

방식도 임의적이고 비정형적이다 마음의 편지는 군외부 또는 상급자의 권한에 . 

근거하지 않고 지휘관이 스스로 고충민원을 청취하여 신속한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 소규모 단위에서 실시되어 민원파악 및 해결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 

있다는 점 수시로 찾아가는 민원창구의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소규모 조사인 탓으로 민원인의 추적가능성이 . 

커 비밀 보호에 취약성이 있다 또한 중대사건이 지휘관 관리 하에 사장되거나 .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마음의 편지에 관해 대대 마음의 편지군내 소원. “ ‘ (

수리 는 중대장 인사과장이 거르고 사단 감찰 때는 대대장이 나서서 적지 마)’ · , ‘
라고 당부한다 는 보고가 있다’ ” .259) 병영 부조리를 은폐하는 걸름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편지가 익명상담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 

258) 원민경  (2022), “군대 내 성희롱 성폭력 통계와 예방대책”, ･ 한국젠더법학회 군사망사고진상규·
명위원회 공동 심포지엄 군과 젠더질서 변화를 위한 과제들 자료집 쪽: (2022. 9. 2.) , 20 .

259) 경향신문 장병들 소원수리 중대장이 빼거나 고쳐 부조리 고발 못해 자 , “ “ ,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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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훈령에 명시하여 공식 제도화하고 접수와 처리 익명성 보장 등에 관한 책임, 

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병영 내 휴대폰 소지가 허용되었다 이를 기회로 휴대폰 앱을 통한 온라. 

인전산 접수도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과 익명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 ) 

으로 모색하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급간부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권. 

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는 대면상담이나 공식적인 부대관리 차원의 형식적 상
담보다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상담 등 비대면형언택트형 상담기법, (SNS) ( ) 
을 마련확대하고 심리치료 매뉴얼 제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을 필요로 · . 
하는 초급간부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상담관 등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살
예방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련도 필요하다.”260) 

덧붙이자면, 관리자가 은폐 목적으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관리 이력

이 자료로 남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건 처리 경과를 상급 부대의 관리자가 .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원의 내용이 인권 사건으로서 조사나 상. 

담이 필요할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군인권상담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 , , 

상담관 등에게 신속히 배정하고 조치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부적응자의 입대 배제 조기전역 전역 후 지원6. , , 

군은 군 내부의 근본적인 부적응 유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또한 부적응자의 발견을 위한 과학적 발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부적응의 조짐을 보이는 군인이 발견될 때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군 정. 

신과 전문의가 더욱 많이 육성되고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군정신건강지원센터를 . 

설치 운영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그와 동시에 사망사고나 자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입대 배제 조기 전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기 전역 결정을 위한 기준, . 

은 형식적인 치료기간 등에 얽매이지 말고 질적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한다. 

260) 앞의 인권위원회 결정문 쪽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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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부적응 혹은 군 복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신체적 정·

신적 고통을 얻은 전역 군인에 대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치료비 부담 사회복귀 , 

지원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 

징병대상자의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상황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병력 90% . 

감축은 부적응자의 생명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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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인권 교육의 제도적 개선2

인권교육 현황1.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교육. 

군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법은 군인권위원회. 

의 역할로 특별히 군인권교육 업무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자

체 교육사업제 조차원에서 군인권침해를 개선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 26 ) “ ·

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고 적고 있을 뿐이다 즉 군인권교육은 군인” . 

권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라 인권교육센터의 업무이다. 

인권교육센터는 간헐적으로 군 인권 강사 역량강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년에는 군 내 인권교관 교육과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기도 2019

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일반 장병을 위한 인권교육은 법상 실제상 계획되어 있지 . 

않은데 이것까지 직접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직접 담당하지는 . 

아니할지라도 군의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할 것을 자신

의 협력 업무로 분명히 명시하여 포섭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국방부 인권교육 . 

전반적인 군내 인권교육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제 조 국방부( 38 ). 

장관은 군인에게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 ’
매년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병에게는 신병 기본군사훈련기간에 승선근무4 . , 

예비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등이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 > . 

법 시행령은 군인권 교육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1. 
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2. 
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3.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4. 
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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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영 제 조( 24 ). 

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의 수립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일로 

되어 있다법 제 조 군인권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은 제정 시행된 ( 38 ). 2009. 8. , 

군인권교육훈령 이 담당하다가 시행한 군인권업무훈령 으로 통합되었< > 2014. 8. < >

다 군인권업무훈령 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에 대한 . < >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 “ ” ) 5 . 

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 인권정책 및 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1. 
군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군 인권교육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3.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4. 
각 군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양성 및 보수교육 중 인권교육 실시 방안5. ( ) 
그 밖에 장병 등의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영 제 조6. ( 7 )

국방부장관은 이어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국방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제 조 국방부( ) ( 8 ). 

장관은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국가인권위원

회 교육주관과장과 공동으로 국방부ㆍ각 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부서 과장 및 , ,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방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한다제 조 군 인‘ ’ ( 10 ). 

권교육은 다음 호의 내용이 중심이 된다.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1.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2.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3. 
인권 관련 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4. 
성소수자 인권보호5. 
그 밖에 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6. 

등 제 조( 15 )

부대 인권교육은 병 간부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훈련, 

병 인권교육은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시간 이상 전입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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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인권교육은 부대 전입 후 개월 이내에 시간 이상 병 분대장 생활반장 으2 1 , , , 

뜸병사이하 병 분대장 등 이라 한다 인권교육은 병 분대장 등 양성과정 교육기( " " ) 

간육군 신교대 포함 중 시간 이상 그 밖의 병 인권교육은 분기 회 시간 이( ) 1 , 1 1

상 실시한다 간부 인권교육은 분기 회 시간 이상 실시한다 군사교육소집 대상. 1 1 . 

자 인권교육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회 시간 이상 실시한다영 제 조 한편 1 1 ( 17 ). 

부대관리훈령도 군인권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고충처리부서 에 성희“ ” “
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를 담당하도록 하고영 제 조 지휘관의 ” ( 248 ), 

인권교육시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 제 조하도록 하“‘ ’ ”( 257 )

고 있다.

인권 교육제도 개선 제안2. 

가 인권교관 등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 

인권교관 등의 교육과정 이수 시간 확대 필요(1) 

군인권업무훈령 은 인권교관과 인권업무 종사자를 나누어 각각 인권 교육과정< >

을 규율하고 있다 인권교관은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임명될 수 있다. 

제 조의 연수과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1. 23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법무관 중 인권관련 업무 유경험자2. 
그 밖에 임명권자가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등

임명은 중령급 이상의 부대장이 행한다영 제 조 이 중 제 호의 기준은 지나( 19 ). 3

치게 포괄적이어서 제 호와 같은 제한 조건을 부여한 것이 무색해진다는 문제1~2

가 있다 제 호 기타 자격 요건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으. 3 ‘ ’
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인권업무종사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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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병과 군의 치의 간호 의정 의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1. ( , , , ) , 
군사법원법 제 조 및 제 조의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2. 41 47 , 「 」 
군사법원법 제 조의 군사법경찰관3. 43「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규정한 군교도관4. 2「 」
양성평등담당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장병 상담업무 종사자5. , , 
전군 사관학교 훈육요원 등 훈육업무 종사자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종사자 를 말한다영 7. ” (

제 조27 )

위 영 제 조 제 호가 자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것과 달리 영 19 3

제 조가 제 호로써 확장시키는 것은 자격범위가 아니라 교육 받을 종사자의 범27 7

위라서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권장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훈령은 인권교관에 대해서는 일 이상 교육하도록 했고 인권업무종사자에 대해4

서는 일 이상 교육하도록 했다영 제 조 제 조 이 정도의 기간이 과연 충분2 ( 23 , 25 ). 

할지 의문이다 교관 교육에 관해서는 경험 인권 감수성 학습경험 등의 편차를 . , , 

고려할 때 일 주 기간의 교육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10~15 (2~3 ) 

있다.261) 교관 교육은 강사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위해 

서도 전문가의 개별 코칭과 피드백을 위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 

있다 인권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일의 기간은 너무 짧으므로 교관 교육의 기간. 2

을 늘리는 데 비례하여 함께 늘려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교관 교육 강사진의 전문성 확보 필요(2) 

인권교관의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강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현재 . 

인권교관 중 우수 교관교관 경연대회 수상자 등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은 ( )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교강사는 개인적 인연으로 강의하거나 일부는 교육과. 

정의 목표 학습자 배경 군인권 쟁점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채 투입되는 것으로 나, , 

타나고 있다.262) 우수 교관이 활용되는 것 자체는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인권교 , 

261) 군인권센터 등 군인권교육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 쪽 , (2020.12.28.), 5~6 .
262) 군인권센터 등 앞의 의견서 쪽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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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전문가가 충분히 투입되는 전제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수법의 교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 

강의 기술을 전수하기에 앞서 군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강사를 매번 일회적으로 섭외하기보. 

다는 군인권 상황과 실태 쟁점을 충분히 숙지한 이가 지속적으로 섭외될 수 있, 

도록 안정적인 강사진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훈령에 강사관리 기준 및 강. 

사진 확보계획 업무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인권교관 교육계획에의 모든 이해당사자 민간영역의 참여 보장 필요(3) , 

국제연합 인권교육 훈련선언 은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의 실시방안을 제시· (2011)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을 군 인권교육에도 적용해야 한다, .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 , , , , 

에는 민간영역 시민단체 국가인권기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 , 

참여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다수의 이해 당사자의 사업추진 증진을 통하여 이러. 

한 작업들이 가능하다 제 조 ”( 8 2). 

다양한 사회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부문 등을 포함“ , , , 

한 교육기관 대중매체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을 , , ,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제 조 .”( 10 1).

군인 인권 교육에 민간의 인권 전문가를 실효성 있게 참가시키고 교육시간 또

한 의미 있는 수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사회와 군대사? 

회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에서의 인권 보장 수준과 인권감수성이 . 

일반 사회의 그것보다 낮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군에서의 인권 경. 

험은 쉽게 민간으로 전이되면서 외부 사회의 인권 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권교관 교육계획의 안정적 수립(4) 

교관 교육에 관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년 단1

위 이상 앞서서 교육과정 세부 내용에 대해 행정 담당자와 교강사가 함께 토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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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초빙 강사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의 목표 교육환경에 대해 공유하고 각 강사가 교육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점, 

하는 위치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강사의 시각 인권개념의 , . , 

격차로 초래되는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상호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교관 교육 운영 인력의 확보(5) 

교육과정 운영 실무 역량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교. , , 

강사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갈등이 발생할 , 

경우 충실히 중재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강사들은 각 군 심화과정의 운영지원을 위해 전국의 부대를 상대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피로가 누적되기 쉽다 국방인권교육협의회 및 국방인. 

권관계관회의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

고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63) 

현실 적용 능력 향상 교육(6) 

학습자인 각 교관도 단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속 부대의 인권 환경 특수성을 인지하고 교육 내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지를 고민하고 인권을 군의 생활 환경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맥락화

가 가능하도록 지도받아야 한다(contextualization) . 

이 부분 교육역량의 강화는 앞서 제안한 부대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소관  

업무가 될 것이다 교육자인 교관도 피교육자인 일반 병사도 구체적 사례를 충분. , 

히 접하는 방식으로 현실감 있게 인권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 군인권교육의 개선. 

군인권교육 시간의 확보 및 독립 시행 필요성 인권 감수성 중심 교육(1) , 

현재 군인권교육은 군 교육체계 내에서 즉 군법교육 중 시행되고 있는데 군“ ”, 

263) 군인권센터 등 앞의 의견서 쪽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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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은 군법교육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권교육. 

의 목적은 군법의 수범자가 군법에 대해 가져야 할 준수 의무를 각인시키려는 군

법교육의 목적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한다 인권에 대한 . 

인지적 차원의 교육은 법수용적 태도를 전제하는 것으로 군법교육과 특별히 충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인지적 내용 외에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 

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감수성 교육은 때로는 법비판적 명령비판적 태도. , 

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법준수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

인권교육을 군법교육과 분리하여야 할 이유는 군법교육이 우선시되고 군인권 

교육이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 

교육자의 역량이나 준비 정도에 따라 극복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고 계획적으로 

엄격히 소요시간을 구분하고 인권교육을 인권전문가가 담당케 함으로써 어느 정

도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강자의 관점과 태도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는 또 . 

다른 문제이다 군법교육 내용 속에 인권교육을 삽입하는 방법으로는 수강자가 . 

법준수 의사와 별도로 인권 옹호적 관점과 의사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오늘날 인권 교육에서 감수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병사들이 군대 인권과 관련된 소설 등 문학책 등을 읽고 인권 강사 혹은 , 

독서모임을 이끌 역량이 되는 병사의 지도 아래 함께 책 내용을 토의해보는 식의 

접근도 시도해볼 만하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병사 소양병사 가 소대 단. (‘ ’)
위 혹은 중대 단위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병의 자대배치에서도 일정한 

배려가 필요하다 혹은 초급 장교 중에서 문학과 인권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선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군사제도의 운영에서 . 

문학의 치유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 교재의 개선 (2) 

 

인권 교관과 장병이 함께 강의 교재로 사용할 군인권교재가 현재 너무나 낙후

되어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64) 년도에 출판된 구판 2008

을 대체로 답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265) 

264) 군인권센터 등 앞의 의견서 쪽 , , 16 .
265) 군인권센터 등 앞의 의견서 쪽 ,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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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교육에 고유하고 적합한 방법인지 의① 

문이다 도덕주의적 접근이 아닌 기본권 인지적 접근법이 되어야 한다. . 

지휘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교육 차원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혹은 ② 

해로운데도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적으로 상명하복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인식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상관의 결정‘ ’ . 

이 위법 부당하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하는데 일단 복종하도록 , 

가르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인권 차원에서는 지휘권은 비판과 경계의 대상임. 

을 분명히 하는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의 기준. 

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목표에 전투력 강화향상 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개입시킴으로“ / ”③ 

써 인권을 수단시하고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다수의 병사 가 인권개선. “ (48%)

시 군 기강이 향상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
란다. 

구타행위가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라는 취지의 서술도 마찬가지다 여기‘ ’ . 

서는 인권보장을 경제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권침해는 군 . “
복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 
것이라 적었어야 했다 인권은 군의 존재 목적과 독립적인 자기 목적이 있다는 . 

것을 교육자와 교재와 군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과거에는 성폭력 등. 

의 문제도 성 군기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뀐 성 군기 위반사고 . 

방지에 관한 규정과 같은 훈령에 그런 접근법이 담겨 있었다.

국가 조직 집단 등은 인권을 보호받는 주체 라는 등 보호의 대상 보호의 “ , , ” , ④ 

주체에 대한 근본적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고 인권의 위험 요인이 국가로부터 유

래된다는 데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인지 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태도와 행동 영역을 소홀히 다루⑤ 

고 있다.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의 구제제도 보호기관 상담기구의 존재에 대해 충, , ⑥ 

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그러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보호와 지

원에 나서리라는 데 기대감과 신뢰감을 가지기에 충분할 만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인권 교재를 개인적 소유를 금지하고 대외 활용 시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⑦ 

인권에 대한 자유로운 참조와 토론을 방해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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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교육의 개선(3) 

군인복무기본법은 제 조에서 특별히 중대급 이상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38

로 임명이 예정된 자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 

대한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상세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군인권업무훈령 제 조의 규율이 전부인 것으로 보. 18

인다 즉 장교 준 부사관 및 군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대학 학교 등을 . , , · ( , ) 90

일 이상 실시하는 군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최소 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시간을 편2

성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지휘관 보직예정자의 지휘참모과정ㆍ지휘관리과정 · , 

등에는 기수별 최소 시간 이상 인권교육 시간을 편성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2 ·

다 시간이라는 기준은 일반 병사가 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니 그보다는 긴 . 2 1

시간으로 배정해야겠다는 정도의 문제의식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병사는 . 

자신의 권리 기준을 알고 피해를 감지하고 구제요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면 되지만 지휘관은 자신이 발하는 모든 지휘

와 명령에 대해 인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할 능력이 필

요하다 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군인권의 목록만 숙지하는 데도 충분치 않을 것. 2

이다.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에 최소한 한 개 학기 한 과목 정

도의 군인권 교과를 두고 충실하게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비폭력교. 

육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권한다 현재 사관학교 관련 법령이나 훈령에는 . 

인권 또는 인권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교과과정에 관해. 

서는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이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

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 

관이 정한다 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보면 교과과정은 훈령의 규율 사항이 아니.” , 

라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임의에 따른다고 사고하는 것 같다 최소한 인권교육. 

에 관해서는 훈령에 교육시간 또는 교과과정 규정을 두어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군단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 교과목을 도입하는 것이 좀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인권교육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이 섭외에도 용이하고 민간. 

의 인권 기준을 군 민이 공유하는 매개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학군단에서 교류의 - . 

경험을 쌓은 인권 과목 교수들을 추후 사관학교에도 출강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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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관학교에까지 인권교육의 군 민 교류를 이루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장교와 부사관의 임관을 위해서는 인권 과목과 양성평등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

도록 이들 과목을 필수교육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임관 후에도 반복하. 

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휘관의 평가 시에도 이들 교육의 이수실적을 . 

포함하도록 지위관 평가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의 목표의 핵심은 그들이 계급을 떠나 전우로서 동료로서 

상호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이루는 것이다 간부의 지휘. 

권을 강조하고 명령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권자 역시 인권 이념의 

지도 아래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한편 부대 내 인권교육에. 

는 지휘관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의 교육을 위해서이기도 . 

하지만 일반 장병의 시야에서 그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

권은 지위고하를 넘어서는 가치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상관 역시 인권 규범을 

준수하리라는 데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신병 훈련소의 인권 교육

신병훈련소에서는 인권교육을 공식적으로는 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1 ” 
다 주간의 긴 교육 일정을 고려하면 . 4 시간 이상 배정이 가능하고 또 필요2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에서 실시한 한 설문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

권교육을 몇 회 받았는지에 대해 각 군을 종합한 응답자의 가 전혀 받지 않27.3%

았다고 답했고 육군의 경우 응답자 명 중에서 가 전혀 받지 않았다고 , 299 35.8%

응답했다.266) 이러한 응답은 인권교육을 실제로는 실시했는데도 인권교육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비율이 예상 이상으로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 . 

인권교육을 별개 과정으로 두지 않고 군법교육 등 다른 교육 시간 내에서 부차적

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인권교육인. 

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인권 관념과 감각의 각인에 실패한 것이다. 

인권교육 시간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강의의 강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 

강사에게 강의를 담당케 함으로써 인권교육의 독립적인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전 

달할 수 있어야 한다. 

266) 김의식  (2021),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쪽(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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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자살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한 과제들3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대응의 개선1. , , 

가 현황. 

성고충예방 대응 현황(1)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에 근거를 두어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희롱 성폭력고, ·

충심의위원회 성고충상담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성소수자에 대한 폭, , 

력 성에 관한 차별의 문제이하 성고충를 관리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건들과 , ( )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자살과 사망사고와 관련. 

하여 성폭력 성에 의한 차별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권 사고 중에서도 ,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가 지속되고 누적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살 등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적시에 . 

보호적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인권침해는 늘 잘 보고되지 않는다 최근의 한 설문에 따르면 병사. 

가 강제적 성적 접촉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가 소“ ” 38.1%, “ ” 19%, “
용이 없어서 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서 가 각각 피해당사” “ ” 14.3%, “
자가 원치 않아서 가 의 순으로 답했다” 9.5% .267)  단순히 성폭력을 규제하고 처벌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저항 이후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

는 좀 더 확실한 또는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성희롱 현황(2) 

성희롱은 성폭력의 하나이지만 매우 광범한 개념이고 다양한 수준과 유형들을 

포괄한다 그 때문에 성희롱 일반이 매우 가벼운 침해행위로 사고되기 쉽다 성희. . 

롱라고 해서 피해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다고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가벼운 성희. 

롱도 지속되고 반복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이 자살이나 사망. 

267) 나달숙 앞의 보고서 쪽 (2019),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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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희롱은 단지 개인 간의 관계만이 .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여건 자체를 악화시키고 직무수행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해

체하는 방식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문에 따르면 비교기준년도. 

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성희롱이 지속되고 있(2012 )

다.268)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3)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여군에 대한 성폭력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권력관계

를 배경으로 하지만 훨씬 극심한 피해 상황으로 이어진다 고등군사법. 2019. 11. 

원은 해군 상관이 성소수자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위“
력의 사용이 없다 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요한 사실들 예컨대 상관인 ” . , 

가해자가 미리 피해자가 성소수자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남자 경험을 알, “
려준다 라면서 신체 접촉을 시작한 것 가해자가 고압적이고 다혈질이어서 대하” , 

기 어려운 상관이었던 사정 가해자의 위력 행사에 대해 별다른 항거를 하기 어, 

려웠던 당시 사정은 모두 무시되었다 성소수자의 영역은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 

여야 할 군 사법기관에게조차 인권 감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인권 사

각지대로 남아 있다. 

성차별(4)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군의 대처에 대해 신뢰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남성 간･
부는 이상이 그렇다는 응답률을 보였으나 여성 간부는 이하의 응답률70% , 50% 

을 보인 사실이 보고되었다.269) 남녀 간부들 간에 신뢰도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성차별의 존재를 방증하며 단순히 개별 사건에 관한 규제로 그치지 않고 

성차별 자체의 개선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준다. 

268) 자주 겪게 되는제시된 총 개 행위 중 응답자 가 겪었다고 응답 주요 성희롱행위 ( 12 1.3%~10.3% ) 
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회식자리나 노래방 등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시도 남자 . “ , 
군인이나 남자 지휘관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함 가벼운심한 신체 , /
접촉 사생활에서의 성적 경험 등에 대한 공개적 질문 외모에 대한 사적 비유나 품평 가벼운심, , , /
한 성적 농담 나달숙 앞의 보고서 쪽”. (2019), , 404 .

269) 원민경 앞의 자료집 쪽 이하 (202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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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폭력 성차별에 관한 제도적 개선 제안. , 

성폭력 피해 구제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신고 후 보호 강화 필요(1) , 

앞서 성폭력에 관한 설문을 소개하면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도 상관‘
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불이익이 두려워서 가 로 나타났다고 했’ “ ” 38.1%

다 특히 성고충 사건에서 인권 사건의 은폐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년 . . 2021 5

월 공군의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조직적 은폐 공작의 결과였고 그 ,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사관이 뒤이어 목숨을 끊은 것도 군이 신고 

후 격리 등 긴급조치 차 가해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2 .

최근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개정 은 성폭력 사건 조사 초동 단계< (2023. 1. 27. )>

에서의 긴급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 가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2

세한 기준을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영 제 조의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250 3). 

여 ‘격리조치를 당한 피신고인이 이후 혐의를 벗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호 방안을 명시하면’ 270) 격리조치 

에 대한 주저나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긴급조치와 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는 절차 규정뿐만 아니라 제재 규정도 정비2

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미진 및 차 가해에 대해 제재 기준이 없으면 가해자는 . 2

자신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관은 자신의 부대가 주목을 받고 자신의 평가, 

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은폐하고 모면하려는 동기가 작

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징계업무훈령 의 별표 의 성. < · > 3 ‘
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준도 아울러 개정할 것을 권한다 현재 성폭력 등 사건 ’ . “
묵인 방조행위 만 적고 있는데 이와 나란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및 · ” , “ 2

차 가해행위 차 가해행위의 묵인 방조행위 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 ” .

한편 성폭력 사건에서는 특별히 피해 신고 및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

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 조 항은 피해자에. 27 6

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군인 피해자에게도 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배려가 되지 못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  

270) 원민경 앞의 자료집 쪽 (202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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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군인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 .271) 성폭력특례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과 보호를 목표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인사제도 등에서의 차별의 제거 필요(2) 

 

여군은 장기복무 전환 시 남군보다 불리하다 형식적으로는 여군도 군종을 제. 

외한 모든 병과에 진출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보직이나 진급시 여군이 추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272) 이러한 상황은 상사 

의 성희롱 성폭력에 적절히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승진시 여성  

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이 진급에 차별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어

야 한다 . 

포상휴가 보직 결정에서의 성평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의 제거를 , ,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 응답자중 가 스스로 보직. 22.5%

결정에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포상휴가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응, 

답도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4% .273) 

 

다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한 보호 강화(1) , 

년 해군 장교가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행하고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2019 , 

을 받았던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성소. 

수자들은 군내 성폭력에 특별히 더욱 취약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강간 추행은 성. , 

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교, . ‘
정강간이라 부르곤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실의 년 보고서에서는 ’ . (OHCHR) 2011

교정강간‘ ’(so-called ‘corrective rape’), 2015 UNAIDS274)에서는 동성애혐오 강간‘

271) 임태훈 외 여군 성폭력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쪽 (2015), ( ), , 51 .
272) 임태훈 외 앞의 보고서 쪽 , , 47~48 .

273) 임태훈 외 앞의 보고서 쪽 , , 141 .

274)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UNAIDS), "UNAIDS 2015 Terminology 
G u i d e l i n e s " ( 2 0 1 5 ) ,  

쪽 레https://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2015_terminology_guidelines_en.pdf, 6 . “
즈비언이나 게이라는 이유로 강간할 때 교정강간 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용어는 일탈적“ ” . ( ) “ ” …
행동이나 성적 정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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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교정강간이라는 용어는 강간이 교(homophobic rape)’ . 

정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하는 의견도 있

기는 하다 위 사건도 실제 가해자 해군 장교가 피해 군인에게 . 남자랑 관계를 “
안 해봐서 그런 것이다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 며 말 그대로 교정을 핑계로 삼은 . ” ‘
강간이었던 점에서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위 사건이 무죄 판결로 귀결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종류의 성폭력의 , 

위험은 법원에 의하여 방치되고 조장된다 차별은 법률 수준에서는 더는 문제되. 

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령 법률은 부녀 대신 사람에 대한 강간군형. ‘ ’ ‘ ’ (

법 제 조을 처벌한다는 식의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지만 차별은 결국 법원의 92 )

사실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군사법원은 성소수자로서 강간 피해자로서 보호가 필. , 

요한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정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군대내 성소수자의 . 

특별히 취약한 처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여군에 대해서와 다르지 않지. 

만 위력에 의한 간음을 엄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 내에서도 동성 성관계 처벌 폐지 필요(2) 

군형법 제 조 제 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을 처벌하고 있다 최근 이92 6 “ ” . 

에 관해 대법원은 군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 

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축소해석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

다.275) 종래는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 '

해당한다고 보고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된다고 보고 있었다 이제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 “
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 ·

가 있는 경우 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축소” . 

해석을 넘어서서 전면 무효화가 필요하다 현재 이 조항의 . 위헌여부를 헌법재판

소가 심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년 년 년에는 그에 관해 . 2002 , 2011 , 2016

합헌 결정을 내린 이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 

출하여 두고 있다 실은 헌법재판보다 더 바람직한 해결은 입법적 해결이다. .

국방부는 위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정례브리핑에서 사적인 공간에2023. 2. 27. 

된다 대신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깊이 자리잡은 동성애 혐오를 지적하여 주는 동성애 혐오 강. “
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고 말하고 있다” “ .

275) 대법원 선고  2022. 4. 21. 도 판결2019 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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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국방부의 이 입장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도 여전히 큰 ,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 사적인 공간 영외 개념의 모호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 ’, ‘ ’ 한다 영내인가 . 

영외인가 하는 기준은 형사처벌규정에 걸맞지 않은 부당한 형식주의적 기준이다. 

영내에도 사적인 공간은 존재할 수 있고 사적인 시간도 존재한다 위 대법원 판. 

결은 영내의 사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시간에 관하여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동의 하의 신체접촉은 징계대상인지 아닌지도도 , 

분명해져야 한다 성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데 신체접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율에 . 

따른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불분명. 

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군형법상의 위 처벌 조항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행위 . 

외 성적 행위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취지에 ‘ ’ 
맞게 기타 규제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요컨대 공간 기준의 모호함 합의된 신체접. , 

촉의 처벌의 불합리성 동의 있는 추행이라는 개념상의 모순도 해결되어야 한다, ‘ ’ .

성적행위 허용범위의 차별 폐지(3) ‘ ’

부대관리훈령은 제 장에서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장은 7 . 

년 발생한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이후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 . 

“병영내 동성애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 

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 조면서도 제 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장병의 ”( 253 ) “ 1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 편 . 4

제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고 덧붙였다6 ” .

군형법 제 조 제 항이 성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위 훈령은 성적행위에 관한 92 6 ‘ ’
것이다 이성애적 성적행위를 병영내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 

동성애적 성적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물론 이성애적 성적행위도 품위 유지 조항에 의해 징계대. 

상이 될 수 있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차별은 다른 문제이다. . 

어쨌든 규범적으로 이성애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이 아니고 동성애만 명시적으로 

금지대상으로 삼은 것은 차별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

독일 군인법 제 조가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차별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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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참고할 만하다 실제로 독일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군이었다가 트랜스젠더 . 

여성인 된 사람이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아 비팡. (Anastasia 

은 년 연방군 역사상 년 기준 최초의 트랜스젠더 지휘관이다 년Biefang) 65 (2020 ) . 2

간 그녀는 슈토코프에 주둔해 있는 정보기술 대대를 지휘했다381 . 

제 조임명과 복무상의 원칙 제 항 군인의 임명과 복무는 성별 가문3 ( ) 1 , , 성적 정체성
(sexuelle Identität) 혈통 인종 신앙 세계관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출생지 민족적 , , , , , , , 
혹은 그 밖의 출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능 능력 및 업적에 따라야 이루어져야 한다, .

트랜스젠더 강제전역 등 성소수자 차별 방지(4)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년 강제전역 처분을 당하였던 ( ) 2020故
당시 처분의 사유는 심신장애였다 성소수자로서가 아니라 남성임을 전제로 장애. 

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에 변 하사의 성. 2021. 10. 7.

별은 여성이며 그를 기준으로 할 때 장애가 아니므로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결했다 변 하사의 자살이 순직이 아닌 개인의 사정이라고 하였던 군의 판단에 . 

대해 인권위는 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강제전역 2023. 2. 23. . 

처분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토록 잔인한 강제전역 처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부대. 

관리훈령 제 조 제 항은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253 3 “
다 라고 하고 있지만 변 하사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대관리훈령 ” , . 

제 장 조 조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7 (252 ~258 ) “ ”276)는 동성애자 를 포함한 성소수“ ” “
자 를 위한 조항으로 다시 서술되어야 한다 성소수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 . “
어야 하며 군은 성소수자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 “ ” 
한다 성소수자의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 다 성소수자의 . “ ” . “
아웃팅은 제한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한다 는 등으로 수정되어야 ”. “ ”
할 것이다 차별의 금지라는 소극적 지침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 트랜스젠더 군

인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방해받지 않고 복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보호와 지원

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전환 과정에 있는 군인을 위해서도 . 

성전환 진단과 각 치료의 단계에 맞도록 세세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76) 현재 제 조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만 성소수자 용어가 잠시 사용되고 있고 그 외 제 장 내  257 “ ” 7
모든 곳에서 동성애자 만을 보호대상으로 서술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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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인사법 제 조의 강제전역 사유 동법 시행규칙 별표 의 47 , 1 심신장애 등

급표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유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쳐 쓸 필요

가 있다. 가령 음경 상실 귀두부 상실 발기력 상실 양쪽 고환 결손 등 강제 , “ , , , (...)”
퇴역 대상이 되는 장애 등급 부여 사유는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고 명시하여야 한다.

특별히 군인복무기본법상 인권 관련 규정의 개정2. , 

가 현황.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 , 

한 기본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한편으로는 인권보장을 다른 ” . , 

한 편으로는 복무 지침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이 인권보장에 충실하다고 하려면 . 

인권과 복무 명령이 충돌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복무 지침은 극히 구체적이나 인권 지침은 매우 추상적이다 인권 . . 

관련 규정을 얼마나 구체화시킬 수 있는가가 이 법이 존재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지를 판단하는 가름자가 될 것이다.

몇 년 전 인권에 위배되는 부당한 명령에 관해서 명령거부나 불복종 행위를 ‘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은 설문에서 병사들은 적극 허용과 어느 정도 허용이 ’ ‘ ’ ‘ ’
각각 와 로 답했다 그 정도의 비율의 답변이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긍35.3% 42.5% .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해 간부남성들은 적극 허용과 . ( ) ‘ ’
어느 정도 허용이 와 로 병사들에 비해 뚜렷하게 적게 나타났다 대체‘ ’ 16.0% 40.5 . ‘
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병사는 인데 대해 간부남군는 로 나타났’ 7.7% , ( ) 31.5%

다.277) 이러한 차이는 인권 의식이 달라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간부가 복무  . 

생활에서 인권 규범으로부터 얻는 구체적인 힘과 권리가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인권 규정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구체화하. 

되 특히 간부의 지위와 생활과 관련하여 더욱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277) 나달숙 앞의 보고서 쪽 (2019),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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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선안. 278) 

군인의 인권은 사람의 인권과 다르지 않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 (citizen in 

으로서 원칙적으로 민간인이 누리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군인uniform) . 

임을 이유로 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어야 한다. 

제 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및 제 조명령 복종의 의무 개정(1) 10 ( ) 25 ( ) 

제 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 항은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10 ( ) 1 “
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이어 제 항에서 제 항에 ” 2 “ 1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고 하고 있는데 제 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 2

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 “ ,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 ③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할 수 없다는 것과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권이 경시되어서는 , 

안 됨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기본권 해석상 당연한 것이지만 훈시적. 

으로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 조명. 25 (

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 “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 . “ , 인간의 존

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본문은 직무상 명령에만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단서는 이론적으로는 불

필요하나 직무상 명령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오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훈시적 차원

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권의 명시(2) 

278) 이 장의 개정안은 다음 연구보고서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임태훈 군인의 지위  . (2017),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병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연구용역보고서 이철희 국’ ( ) ( ), 兵
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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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8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이(
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1.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2.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4. , 5. 

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여기에 더해 다음의 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군인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5. 
병 의 급여에 관한 사항6. ( )兵

안전권의 경시는 그 자체로 인권 문제이고 사망사고가 안전 문제에서 비롯되, 

므로 이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여 군이 안전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

하도록 할 책무를 짐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급여는 군인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한 . 

사항이며 노동기본권의 한 내용이므로 이 역시 경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권

리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권은 독립적으로도 한 개의 조항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위치가 . 

제 조에 이은 제 조의 라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13 13 2 . . 

제 조의 안전의 보장 군인은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가진다 국방부13 2( ) . ① ② 
장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투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비전투 상황에서도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군은 화기 총기 등의 물건을 상시로 사용하므로 . , 

그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군에 대해서는 출산과 육. 

아의 안전을 배려해야 한다.

제 조 의료권 규정 개정(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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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 조의료권의 보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7 ( ) .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로 개정하고 이어 항을 바꾸어 “ ” , 

다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적절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충분한 진료 1 , ② 
및 치료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자가 희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 항의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유 대상자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는 2 , , ③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 항의 진료치료 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임무 수행에 있어 2 ·④ 
환자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 인력 체계를 사전에 편성해두어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에 의하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가 일체의 의료 의료보, ⑤ 「 」 「 」
조 및 약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藥事

부상 사고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지연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의료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당위성을 법상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의료시설의 확충 민간 의료기관 위탁치료 보장 부상 병사 대체 인. , , 

력의 확보 의료인 자격자에 의한 치료 보장 등의 의무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

휴식과 자기계발권 신설 및 휴가권 보장 구체화 의무 명시(4) 

휴식과 자기계발권을 위하여 다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휴식과 자기계발의 보장 군인은 정해진 근무 외의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누릴 권( ) ① 
리를 갖는다. 

근무시간 외 추가근무의 지시는 문서를 통한 지휘관의 허가에 따라야 하며 근로② 「
기준법 제 조와 동법 제 조 제 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단 제 조 항 각호에 해당하50 53 1 . , 15 1」
는 경우와 당직근무는 제외한다. 

지휘관은 제 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추가근무가 이뤄진 경우에 상응하는 충분한 휴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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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인의 복무와 가정생활의 양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자기계발의 권리를 가지며 휴식시간의 보장을 통해 실질적 기회를 충분히 , ⑤ 

제공받아야 한다.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는 노동자인 군인의 노동기본권의 하나이며 그에 앞서 

인간의 존엄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군인의 복무는 근로행위이다 직업군인이나 병. . 

사 모두 과도한 사역 보상 없는 시간 외 근무 개인 시간의 무분별한 침해로부터 , ,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휴식권과 자기계발권을 군인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할 필

요가 있다. 

휴가에 관하여 제 조휴가 등의 보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18 ( ) .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받는다· · .

이에 다음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병의 휴가 외출 외박은 각 군 및 부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 ·
보장의 세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휴가 보장에 관하여 세부 방법을 시행령을 만들어 정형화하고 구체적 실행력을 

갖추게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시행령은 초과근무의 한도 및 초과근. 

무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권 보장 신설(5)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없는 다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정보접근권의 보장 군인은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 ) · ①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사전 검열 등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군인 및 사망군인의 유가족은 본인 또는 사망군인과 관련된 개인기록 이하 개인기( “② 
록 이라 한다 을 열람 및 발부 받을 수 있다” ) . 

개인기록의 열람 및 발부에 관한 범위 대상 제한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③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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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의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불온서적 지정 등으로 이를 침해하지 ‘ ’ 
못하게 하여야 한다 사고 기타 사유로 개인에 관한 자료 열람이 필요할 때 그를 .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 법규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자유 . , 　

시간에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군대 내 인권 감수성 향

상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다.

 

종교의 자유 규정 개정(6) 

현재 제 조종교생활의 보장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5 ( ) .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 이하 (② 
종교시설 등 이라 한다 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 ” ) ,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 
받아야 한다.

제 항의 영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 지휘관은 임무 수행에 지장2③ 
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영내에서의 종교시설을 지휘관이 지정하게 하고 영내에서의 종교의식에 허가를 

요구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유 없는 제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영외의 종

교의식 참여시에만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고 그때에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명

시하자는 것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규정 개정(7) , 

현재 제 조대외발표 및 활동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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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 ,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 ․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군인은 순수한 학술문화 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 · ·① 
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보장받는다 단 국방 및 군사에 관. , 
한 사항으로서 군사 보안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군인은 정치운동과 결사에 관하여 법률이 제한하는 내용을 제외한 정치적 의사 표② 
현의 자유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대외 발표 활동은 직무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 

하고 일정한 경우 허가를 받도록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도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로써만 가능함을 명시하여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

장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현직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은 년 월 대 국회의원 선2023 4 , 22

거에 출마하지 않고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 

한 국회의원이기에 지지자들에게는 아쉬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안타까. 

운 것은 그가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

실이다 독일이라면 선출직 공직 임기 동안에 공무원 관련 법상 휴직이 허용되고. , 

선출직 임기가 끝나면 원래의 공직으로 다시 복직할 수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런 . 

제도가 국회의원에게 보장되는 자유위임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휴직 후 . 

선출직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원에는 군인도 포함된다 인권 문제의 해결에. 

서는 당사자주의가 언제나 중요하다 의무복무든 아니면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 

든 군인 인권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 해결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실히 ,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 독일식 공직제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 중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공무원법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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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별 권고안 항목

군 사망사고 관련 분야별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권고안( ) 

제 장1

권고 권고 수용에 대한 권고1. 

권고 군인사망자 유족을 위한 권리장전의 도입2. 

권고 절차의 원칙 및 결정의 원칙3. 

제 장 2

군 사망사고 

조사제도 

개선 방안

권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 수사 제도 구축4. ·

권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인규명을 위한 변사사건 수사관할 민간이전5. 

권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권 폐지6. 

권고 민간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한 군 책임과 의무 명확화7. 

권고 시신 부검 기관의 결정에서 유가족의 의사 반영8. 

권고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 사망사고 전담 부서 신설9. 

권고 수사 지원 체계 구축에서 유가족의 권리 중시10. ·

권고 국가가 책임지는 군사망사고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11. 

권고 원인 규명 및 대안 모색 중심의 대책 수립12. 

제 장 3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권고 단일한 보훈법제13. 

권고 국가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의 이원화14. 

권고 일반사망 판정의 축소와 예우의 확대15. 

권고 의무복무군인 및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16. 

권고 제대군인의 사망과 순직인정17. 

권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입장 조정18. , 

권고 보상의 정도19. 

권고 국가배상청구권의 배제 문제20. 

권고 국립묘지 안장21. 

제 장 4

군인 

인권증진 

제도 개선 

방안

권고 군인권보호관의 방문조사권 관련 개선22. 

권고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집중력 및 관련 인력 보강 필요23. 

권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위 및 여건개선24. 

권고 상담의 비밀보장 및 긴급보호조치 제도의 개선25. 

권고 인권 사건 접수와 처리 지휘의 중심 기구 마련26. 

권고 인권 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성 확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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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제 장1

권고 권고 수용에 대한 권고1. 

국가는 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국가위원회의 권고사항 특히 군사망사고위원회, 

의 개별사건에 대한 권고 및 정책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년 이후 한국사회는 인권존중의 새로운 기풍의 조성을 국가의 과제로 설정2000

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행정부 국회와 같은 전. , , 

통적인 권력에 속하지 않지만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독립된 위원회로 등장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의 인권침해사건의 유. 

형으로서 정치적 의문사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조, 

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위원회 군의문사위원회 군사. , , , 

망사고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판결도 아니고 완성형 행정처분도 아니, 

고 권고적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이나 소관부. 

처가 각종 위원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거청산작업에 큰 진전을 

본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위원회는 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창의적인 법제도이다 위원회는 전통20 . 

적인 국가기구들이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인권 의식이 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

로 하여금 조사하고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하고 소관부처가 그 권고의견을 수용

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 

실화해위원회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통적인 국가기구들이 이를 적극 

권고 군인권교육 독립 시행 인권 감수성 중심 교육의 필요28. , 

권고 성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개선29. , , 

권고 부적응자 입대 배제 조기 전역 및 지원30. , 

권고 군인지위복무법상 인권 조항의 군인권 보장 수준 강화31. 



- 187 -

수용하면서 인권향상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9) 위원회의 권고결정 

에 대한 이행실적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책적 의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군의문사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군의문사위원회의 권고결정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수용된 반면 정권교체 이후 군사망사고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수용율은 상당, 

히 저조하다 군사망사고위원회를 발족시킬 당시에 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 

겠다고 국방부장관이 유족들에게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특정한 정당의 약속. 

이거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에 해당한다 또한 되돌아보면 여야를 . , 

가릴 것 없이 군대에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만족스러운 회복조치의 필요성을 공

감하였기 때문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이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고의견은 무엇보다는 권고의견을 당국이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는 체

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군인 사망사고를 공정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전담부서

를 수립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국민과의 약속을 정부수반인 대통령. , 

관련부처인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 국회와 소관상임위원회는 성실히 이행, 

하고 역대 위원회 및 군사망사고위원회의 개별적 권고 및 정책권고도 수용하고 

신속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당국자들은 자녀와 부형을 군대에 보낸 보통사람들의 . 

눈높이에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규모와 책임에 부합하는 법제와 관행을 적극

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최근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예. 

화된 강군의 필요성은 다시 강조되고 있으나 군인의 삶을 둘러싼 제반 문제상황

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의 사망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 더구나 극심한 인구감소로 인해 군인의 충원 및 편제 방식을 근. 

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다다랐다 그 경우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가장 심각한 불행으로서 군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매우 두터운 책임을 져

야 한다는 것은 요구의 출발점이다. 

권고 군인사망자 유족을 위한 권리장전의 도입2. 

국방부는 군인의 가장 심각한 희생인 사망사건에서 유족들이 향유해야할 근본

적인 권리를 구체화하여 권리장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엔총회는 년 월 국가폭력의 희생자나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배2005 12

279) 프리실라 헤이너 지음 주혜경 옮김 안병욱 해제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역 B. , , (2008), , 
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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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구제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채택하였다.280) 피해자 권리장전 (the Bill of 

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강행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보유하지는 않지victim’s rights)
만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해법이나 매뉴얼로서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281) 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자의 권리를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 , 

리 배상에 관한 권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개의 원칙들로 구체화한다, , 27 . 

이와 더불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 년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춘 불처벌투쟁원칙2005 282)을 채택하였다. 

국가는 이러한 기준에 담긴 피해자중심적 관점을 습득하여 군인 사망사건을 재

조명하고 국내의 군인복무기본법 제 조의, 45 228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조, 8 ,284) 제 8

조의2,285) 제 조 17 ,286)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제 조 제 항 · 32 3 287) 등에서  

280)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A/60/509/Add.1)

281) 이 원칙은 년 국제인권법학자 반 보벤이 제시한 원칙의 증보형태이다 현재 피해자 권리장 1985 . 
전은 반 보벤 바시오우니 원칙으로 불린다- .

282)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283) 제 조의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군복무 중 사망한 군 45 2( ) ① 
인의 유족 군인연금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 3 1 4 . )「 」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 및    1 ( ) ② 檢視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 ,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    ③ 
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284) 제 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8 ( ) ①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 , , ②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85) 제 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 8 2( ) ① 
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2.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제 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② 
286) 제 조구조금의 종류 등 구조금은 유족구조금ㆍ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17 ( ) , 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 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18 . ②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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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으로 제시된 피해자의 권리조항들을 발전시키고 사망사건에 대한 중요한 , 

의미를 가진 법령 및 결정례 이 보고서의 권고의견을 종합하여 군인사망사건에 , 

적합한 피해자 권리장전을 확립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즉시 군인의 유가족에게 , 

권리장전을 교부하고 설명하고 유가족들의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 권리장전은 사망사건의 조사과정에 입회하고 의견을 개진할 유족의 권리 사. , 

건의 판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규명된 진실에 따라 적절한 예우와 , 

보상을 받을 권리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사건조사 및 피해구제 과정에서 의견을 , 

개진할 시민사회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실현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장전은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위한 권리의 . 

안내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성되어야 한다 군인복무기본법에 . 

권리장전을 제정할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근거조항에서 유가족의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독립적인 군인사망사건에서의 유가족의 권리장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 .

권고 절차의 원칙 및 결정의 원칙3. 

군당국은 사망한 군인 및 유족을 인도적으로 처우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의문스러운 경우 사망한 군인 및 유족에게 유리하게 , 

결정하는 원칙을 군인사망사건에 관련된 법제 일반에 도입해야 한다.

사망한 군인 및 유족들은 군인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공적인 병역의무를 이

행하는 과정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존중받아야 하고 인도적으로 처우받

아야 한다.288) 사건조사와 예우 및 보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트라우마 

와 인권에 대한 충분한 소양과 교육을 통해 공감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재외상화를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89) 정부는 유족의 정신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③ 

287) 제 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32 ( )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 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23 , ③
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 
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288)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조기본이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 2 ( ) ① 
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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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통과 심리상태에 응답할 역량을 가진 담당자를 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배치해

야 한다.290) 

오늘날 적법절차는 공권력의 행사상황에서 관련자들의 기본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사망사건의 조사 진실규명 순직심사 처우결정 등에서 군인 유가족은 적절. , , ,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적절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사. 

망한 군인의 유족이 사건의 조사 및 판정과정에서 적절하게 대변되고 의견을 개

진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속한 절차는 유가족에게 유리한 보상결정을 신속하게 내린. 

다는 의미로 그치지 않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기구들의 최선, 

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진실규명절차는 일반 소송과 . 

같이 공격방어의 장이 아니라 최선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직권적인 조사활동의 

장이다.

군인보훈법제는 사망한 군인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결정원칙을 정책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일정한 유형의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법정. 

화하는 방식은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년 군인사법은 의무복무. 2022

기간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291) 이러한 분류원 

칙은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재해보상법 등에서도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 

야 보훈분야의 혁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인사법의 해당조항은 진. 

드기와 같은 단서규정으로 인해 취지가 침식될 소지가 많으므로 즉시 시정이 필

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군인사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업군인의 죽음의 경. 

우에도  불명확한 경우에는 희생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 ’ (in dubio pro victima)

을 채택하여 사망한 군인을 순직으로 추정하는 방침을 수립하거나 다른 보완적인 

보상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의 특수한 위험은 의무복무군인인가 직. 

업군인인가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289) 피해자 권리장전 제 조  10
피해자는 인도성 존엄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처우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 , 
들의 안전 신체적 심리적 웰빙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는 , . 
국내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폭력이나 트라우마를 겪었던 피해자가 재판과 배상을 실현하기 위
한 법적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재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290) 정신건강복지법 및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참조 .
291) 군인사법 제 조의 전사자의 구분 54 2(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1 2 . , ②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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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군 사망사고 처리제도의 개선방안2

권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 수사 제도 구축4. ·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 및 수사 제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평시의 사

법 및 수사 기능을 민간 기구에 이전한다. 

현재 우리 군사법제도는 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군사법제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과정의 문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하고 나아가 군대 바깥, 

의 독립적인 기구나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사망사건. 

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약점도 문제점이 극대화된다.

군 사망사고 유가족은 사망사고 발생 후 변사사건수사와 이어지는 사망사고  

진상규명 절차에 직면하고 이 단계에서 다양한 고충과 불신으로 심각한 차적인 , 2

피해를 겪는다 이러한 고충과 불신은 군대 내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 

군이 오랫동안 보여주었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사관행 폐쇄적 조직 특성을 , 

활용한 면피성 수사 축소수사 책임전가 기밀주의 유가족의 소외와 객체화 등 , , , ,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불신의 구조적인 원인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군 조직이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게 하는 법제도

에 있다 특히 년대 이후에도 사망과 같은 중대 인권침해 사건들이 은폐되고 . 2000

축소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서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수사 및 사법권을 전

쟁이 없는 평시에만이라도 폐지하자는 법안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으나 법안은 국방부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평시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하자, , 

는 논의는 이미 연원이 깊고 그 명분도 뚜렷하게 제시되었다 시행된 , . 2022. 7. 1. 

개정 군사법원법 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한 관할이 이전되었고 현재까지의 군「 」

사법원법의 적용경과가 개정 전에 군당국이 우려한 것처럼 군대내의 형사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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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민간이 개입한다고 해서 중차대한 안보 및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한편 일부 범죄에 대한 관할권만 민간으로 이전함으로써  민 군 수사기. -

관 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부상한다. 

종합하여 볼 때 사고의 진상을 성역 없이 규명하는 일과 군의 지휘권이 상충, 

한다는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고 수사 사법 등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사고 처, , ·

리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군. 

당국이 현장보존과 증거수집 등 진실규명의 밑바탕이 되는 초동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필히 개선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평시 군

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 , ,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및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망2022. 7. 1. 「 」 

사고 피해 유가족의 권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권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인규명을 위한 변사사건 수사관할 민간이전5. 

사망 사고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수사 관할을 민간으

로 이전한 취지에 맞춰 변사사건 수사 관할도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망 사고 처리

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수사2022. 7. 1. ‘ ’ · 「 」

재판 관할을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망의 원인이 . ‘
되는 범죄의 수사 관할만 이전된 것이고 사망 사건의 관할이 이전된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사망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변사사건 수사의 관할은 여전히 군

에 남아 있다.

변사사건 수사의 목적은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망 원인은 유가족. 

이 사건 초동 단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특히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 . , 

사건의 에 달하는 자살 사건의 경우 변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망인이 자살하80%

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자살이라는 충격적 상황을 마주한 유가족의 입장, 

에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사사건 수사는 유가족이 사. 

망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배 보상을 청구하는 전 과정에서 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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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변사사건 수사의 권한은 여전히 군 수사기관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사

망의 원인을 규명하는 차 책임도 군 수사기관에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1 . 

원인이 되는 범죄 즉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관할을 이전해야 하는 범죄의 유무를 , 

판단하는 주체도 군 수사기관이 된다 그런데 시행된 군사법원법. 2022. 7. 1. 「 」

의 개정 취지가 공군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사망 사건에 ‘ ’ 故
대한 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본 국민의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사망 원인 규명 및 범죄 유무의 판단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계속 군으로 상, 

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외형상으로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수사. 

를 민간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어 사망 사건의 진실을 민간에서 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관할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 

군 수사기관에게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변사사건과 형사사건 수사의 주체가 군과 민간 수사기관으로 분리

됨에 따라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의 긴밀성 연속성 동일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 , 

실무적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사건 원인 범죄의 수. 

사 재판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사사건 수사 관할 역시 민·

간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권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권 폐지6.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사법 관할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국방부장관의 기소결

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권한으로 폐지해야 한다.

시행된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된 2022. 7. 1. 2 4「 」 

기소결정권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 , , 

민간에 관할이 있는 범죄 사건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

중앙행정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재판 관할을 임의 재량

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

하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장관에게 기소결정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검찰총장 및 고소

권자가 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7 . 

로 인해 국방부장관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관할을 민간에서 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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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유가족 등 고소권자가 이에 반발할 경우 소송절차가 

중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번폐가 발생하게 된다 관할 변경을 희망하는 측은 . 

국방부장관인데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고소권자나 검찰이 되는 상황

이므로 매우 부조리하다.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권을 삭제하고 국방부장관이 , 

단서 조항에 따라 사건 관할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

법원에 관할 조정 신청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사건 관할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

다.

권고 민간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한 군 책임과 의무 명확화7. 

관할 범죄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이 원활하게 군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군이 수사에 응할 의무를 법령과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민간이 관할을 갖2022. 7. 1. 2 2「 」 

는 사건을 민간 검찰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법률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 

위 규정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

규정 은 각 부대장에게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모호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 ’」

강제성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부대장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 , 

호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수사를 협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 ’
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 등을 군 수사기관에 촉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칫 입법 .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수사 관할에 따라 민간 검찰 경찰이 부대에 출입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로 군부대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정. 

기관 관서장인 부대장이 수사기관의 수사권 집행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 

소지를 법규에서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 「 」 

에 맞게 군의 의무사항을 명료하게 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간 검찰 경찰의 권한,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권고 시신 부검 기관의 결정에서 유가족의 의사 반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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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발생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중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시신을 부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사망사건의 피해자로서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망인을 애도할 수 있는 길은 

사건의 진상규명이고 책임의 추궁을 통한 재방방지 체제의 확립이다 이를 위한 . 

첫걸음으로서 초동수사 및 변사사건 수사는 꾸준히 과학적 수사기법과 도구 장, 

비를 도입하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유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수사내용과 판

단근거 등을 철저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수사 조사의 주체가 반드시 군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현재로서· . 

는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 제 조에 따라 55「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자에 

대한 부검 등 감식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이 희망할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민간 감식 기관에서 , 

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망 사건 발생 시 다수 유가. 

족이 국방부 산하의 부검 기관에서 부검을 진행하는 데에 깊은 불신을 갖고 민간 

부검 기관에서 부검을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의 부검기관의 판. 

단이 장차 유가족의 신뢰를 완전하게 확보할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규칙을 수정하

여 군과 민간 부검기관 중 부검 수행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족에게 부

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 군인권보호관 소속 군 사망사고 전담 부서 신설9. 

군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군

인권보호관에 속하는 군 사망사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합당한 수준의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됨에 따라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

은 제 조의 제 항에 근거하여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조사 50 6 2

또는 수사에 본인 및 조사관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정을 살피자면 년 기준 연간 사망사건 발생 건수는 총 건에 이르, 2021 102

렀으나 군인권보호관을 보좌하는 군인권보호국에 소속된 직원의 수는 여 명에 20

불과하여 사망사건 조사 수사 입회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는 · . 

군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인권조사과 소속 인과 타 과 소속 인이 현장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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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계산으로도 전 직원이 매달 회씩 입회해야 하는 것1~2

이다 이들이 사망외 사건진정 조사 상담 정책 및 교육도 모두 수행하고 있음을 . , , 

고려하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조사활동의 독립성과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고 충분

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조사 입회에 빈틈이 생. 

기거나 혹은 다른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면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진

실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바람도 실현하기 어렵다 군에서 독립적인 제 의 기관. 3

이 군 사망사고 수사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수사 및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라, 

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군인권보호관 산하에 사망사건 전담 부서 개 과1

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법률이 부여한 사망사고 수사 조사 입회 및 사망, 

사고 관련 진정 사건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 군 사망사건과 관련‘ ’
하여 군 외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 의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3

호관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바 인력과 기능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권고 수사 지원 체계 구축에서 유가족의 권리 중시10. ·

사망사고 진상규명 처리 제도를 재편하는 데에 유가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

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지원 관련 인력들의 인, 2

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군인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사망의 진실을 알고 사망을 야기한 , , 

책임 또는 이를 막지 못한 과실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 

시에 자신의 목숨을 다른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희생하는 임무에 헌신해

야 하는 집단으로서 군인은 그러한 이유만으로 평상시 엄격한 규율 아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생명과 권리가 무시되거나 박탈당하였. 

다면 민주사회에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진실규명, , 

과 권리구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군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체계는 첫째 진상규명을 통해 사망의 원, 

인을 명확하게 하여 유가족이 사망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책임소재를 확립한 경우 행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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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배 보상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유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 ,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하고 사망사고로 인해 겪게 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

록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행 유가족 지원 체계는 이러한 체계적 지원 회복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볼 , 

수 없다 행정적 지원 가능 사항을 중심으로 배 보상 안내와 지원에 유가족 지. ·

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마저도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진상규명이나 책. 

임추궁 등 사건해결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유가족에게 

군당국자들이 배 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소위 유가족 길들이기를 나설 우려도 · ‘ ’
제기된다. 

근본적으로는 군의 유가족 지원 체계가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변사사건수사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수사 관련 재판 등에 있어 유가족의 정, , 

보접근성을 확대하고 과도한 기밀주의를 타파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 

가족을 적법하고 타당한 권리주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 진상규명 단계에서 . 

유가족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 배 보상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유가족들·

의 불만과 불신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유가족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 ,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진상규명 과

정에서 군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상규명 절차에서 차적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2 .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 지원 등의 영역에서 유가족과 접촉하는 담당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도 시행해야 한다 사고 사례마다 일반화할 . 

수는 없으나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자의 망인과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 장례를 , 

종용하는 듯한 언행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 취급하는 듯한 행동 무책임한 언사 , ‘ ’ , 

등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유가족으로 하여금 군에서 진행되는 . 

제반 절차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따라서 더더욱 군 내에 수. 

사 지원 등 유가족과 접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맞춤형 교육이 제공, 

되어야 한다.

권고 국가가 책임지는 군사망사고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11.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범주에 현역 군인과 그 가족을 포함시켜 

군 사망사고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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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상흔을 남기게 마련이고, 

특히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안타까운 죽음의 경우 그 여파에서 회복하는 데 지원

이 필요하다 더구나 죽음이 발생한 데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갖는 경. 

우라면 이 상처를 보듬는 데 정부가 나서고 주변에서 돕는 것은 치유와 회복에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 문화에서 갖는 자식을 앞세운 죽음의 의미와 더. 

불어 군대라는 정상성의 규준이 되는 집단에서 한 개인의 죽음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외상 후유증의 사회적 돌봄은 외면할 수 없는 책무이다, .

그러나 현재 국가가 주관하는 군 사망사고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 

지원체계는 없다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대. 

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군 사망 유가족을 포괄하지 못. , 

하고 있다 이외 군인권센터 등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으나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는 아니다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 

헌신하다 사망한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군 사망 유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추어 치유의 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광의. 

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의 한 종류로서 군 사망사고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 , 

및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 「

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가폭력 피해자의 범주를 보완 확장하, 」

여 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 외에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과 그 유가족을 명확, 

하게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트라우마 치유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게 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외에도 국가보훈병원 국립병원의 이용 민간 상담 및 지원, ,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권고 원인 규명 및 대안 모색 중심의 대책 수립12. 

국방부는 사고 대응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일회성 대안 모색을 지양하여 상, 

시적인 원인 규명과 대안 수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방부 대책 수립은 주로 여론의 반향이 큰 충격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한시적인 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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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고안을 받은 뒤 유관부서에 이를 전달하여 정책으로 삼도록 하면서 대책

을 수립한다 전반적으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쏟아지기는 하지만 정작 재발방지. 

를 위한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단기간에 그것도 내부적 시각으로만 마련한 백화점식의 대책 나열은 현장성, , , 

실효성이 검증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폐기되거나 오히려 부작, 

용을 낳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또 국방부가 바라지 . , 

않는 대책이 수립될 경우 국방부가 소극적 방어적 태도로 대책 수립과정에 임하, 

게 되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ㄷ는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실제 

수립된 대책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 

책 마련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 등은 사고 대응을 위한 국방부의 알리바이 기구로 

그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국방부가 대책 마련을 사고대응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상‘ ’
황이 반복된다 실제 일선부대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게 되. 

는데 이들 역시 대체로 원인 규명과 대안 수립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유족 , 

대응 언론 통제 사고 사실 외부 유출 통제 등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 ,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일회적이고 부실한 대책에 군과 사회의 역량을 허비하. 

고 종국에는 군에서 계속 비슷한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할 뿐이다 따라서 사, , . 

고 대책 수립의 방향을 원인 규명 및 대안 모색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발생 , 

시마다 이러한 프로토콜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한 군인의 가족이나 각종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제 장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3

권고 단일한 보훈법제13. 

보훈법제는 일반화가능한 개념과 분류를 사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순직을 세 .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등급화하는 방식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외국미국 독일 대만 등의 법제를 살펴볼 때 한국처럼 국가유공자법 보훈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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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법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등과 같이 많은 유사 및 중복 법제를 두거나 , , 

보훈대상자를 위계화하는 방식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의 보훈사안은 군인. 

보훈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은 .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
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별적이고 제한적( )”
인 규정방식에 의지하여 군인사법은 순직을 순직 순직 순직 으로 구분하고 I, , Ⅱ Ⅲ

순직자를 차등적으로 처우하고 있다 순직 구분순직 순직 순직 을 처우에 . ( I, , )Ⅱ Ⅲ

대한 등급기준으로 할용하는 한 위헌적이다.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 이라는 표현은 법리상 보편화가능하지 않는 용어이“ ”
다 보훈사건에서 사망의 직무관련성 여부 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은 . “ ”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직접적 관련성 은 국방의 총체성 관념에 비추어볼 . “ ”
때도 용인하기 어렵다 미사일 기지에서의 경계근무나 후방의 동사무소에서의 봉. 

사업무도 이념상 국방에 속한다 국방의 이념상 군인이 수행하는 직무나 훈련은 . 

모두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에 결부된 것이기 때문이다 보훈법제의 출발점. 

으로서 직접적 관련성을 언급한 조항과 이에 기초한 여타 법제의 설계는 병역의

무 이행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 위

헌적인 법제이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 나 및 다 국가유공자법 제 조 제. 54 2 1 2. , 4

항 및 호 보훈보상자법 제 조 제 항 호 등에 규정된 직접적 관련성1 5 6 , 2 1 1.2.3.4 ‘ ’ 
의 표현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시행령 및 각종 별표도 전면적. 

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권고 국가보훈법과 군인보훈법의 이원화14. 

장기적으로 보훈당국은 국가유공자법과 별도로 군인의 직무 및 신분상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군인보훈법을 제정하고 국가유공자법은 군인 이외의 인물에게 적, 

용되는 국가보훈법으로 개칭한다. 

국가유공자는 군경의 전공사상이나 군인의 순직만을 다루지 않는다 독립유공. 

자 민주유공자 사회공헌자도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 , . 

군경이나 공무원의 순직이 보훈사안의 대부분이므로 군경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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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도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한편 사회의 각영역에서 자신의 소임을 위하여 헌. , 

신하다가 순직하거나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이들에게 국가유공자가 

되는 길은 일반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특별한 애국자나 위인을 기리는 시설을 두. 

는 외국의 사례는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순직자 공상자를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로 부르는 법제와 같은 것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발전과 민주주의의 의식. 

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같은 명칭을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유공자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한 군인보훈법을 도입하여 군인보훈법으로 군

인의 보훈 사안을 모두 처리하고 여타 공직 및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보훈 , 

사안에 대해서 국가보훈법국가유공자법의 개칭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

다 군인의 보훈사안에 대해 단일한 보훈법으로 해결할 경우에 유가족의 인정 요. 

구를 둘러싼 분란을 합당하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 일반사망 판정의 축소와 예우의 확대15. 

일반사망의 판정사유를 축소하고 순직인정 범위를 넓히고 일반사망으로 판정, 

한 경우에도 군인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당한 기간 상당한 정도의 보훈급여, 

를 지급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은 군인의 사망을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54 2 1 , , 

있다 일반사망은 이른바 보훈법제 즉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재해보상. , , , 

법상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군인의 신분 및 직무상 특수성은 사망의 인과. 

관계를 결정하지 않을지라도 심리적 부담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항상 미칠 수 

있다는 점 사망한 군인의 부도덕성이나 유책성보다는 유가족의 생활보장 측면을 ,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망에 대한 국가책임을 새로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사망의 구분중 일반사망의 판정 사유와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동시에 일반사

망자에 대한 처우도 순직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 

대 일반사망비번이나 휴가중 사망 부대 바깥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업무와 , ( , , 

관련 없는 병사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의 경우에는 일반사망) . 

을 순직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비해 약간의 차등을 두어 차감하는 방식을 택하

고 있다 보훈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보훈법상 예우와 경제적 보상의 사각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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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는 일반사망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는 살인 등 중. 

대한 범죄를 범하고 사망한 군인을 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연금. 

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인과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인을 구분할 수 있

다 이미 군인사법은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함으로써 . 

일반사망을 현저하게 축소하였다. 

직업군인의 일반사망을 순직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없다 직업군인의 일반사망. 

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사유가 된다 그 경우 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사. 20

망하면 유족은 퇴역연금의 에 해당하는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반면 년 미만 60% , 20

근무한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퇴직유족일시금을 받는다 후자의 일반사망 사례. 

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사망자의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교육이나 훈

련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마치는 시점까지 

퇴직일시금 대신에 년 이상 근무한 군인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20

의 계산식에 따른 유족연금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 

가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유족이 군인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인재해보상법 제 조 제 항 호 다음에 호일반사망 공무원 전체. 39 2 3 4 ( : 

의 기준소득월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한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18 )

요하다 군인재해보상법이 사망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모든 사망에 대해 . 

일정한 한도에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다.

권고 의무복무군인 및 자해사망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16. 

의무복무군인뿐만 아니라 직업군인이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책임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병이나 단기부사관 초급장교 등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 

국가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최근 여년 사이에 지속적으20

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년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에서 , 2022 54 2 2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획기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러한 규정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국군인재보상법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 , 

사망군인의 유족은 군인재해보상법상 사망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 

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업군인에 대해서. 

는 아직 이러한 혁신적인 사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보완적 원칙을 도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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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

특히 병의 자해사망과 관련하여 년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기념2012

비적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국방당국 및 보훈당국은 자해사망을 염두에 두고 국

가유공자법의 도덕적 하위범주로서 보훈보상자법을 도입하였다 자해사망자는 예. 

외적인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보훈보상자로 분류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불인정 관행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지만 자해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년 대법원 판결보다 후2012

퇴한 것이다 현재의 보훈보상자법은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으. 

려는 낡은 도덕 의식을 보완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의 중대성 징집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 새로운 모병 및 지원병제의 , , 

도입필요성까지 고려할 때 군인의 죽음에 대해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자해사망이 정신적 불안정상태에서 기인. 

하고 정신적 불안정상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중적인 추정을 도입함으로써 , 

자살사건을 매우 높은 비율로 순직으로 인정한다 최근 천여 건의 자살한 군인 . 1

사례를 연구한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총수의 의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었91%

다 미국은 자해사망 군인의 도덕성이나 유책성을 고려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 

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가족의 생활 보호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죽은 사람은 .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 , 

징모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인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고

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직종과 달리 두. 

터운 보호를 관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 

르고 징계나 처벌이 두려워 자살한 군인도 순직자로 인정되고 있다 트라우마나 . 

후유증으로 인한 예비군의 자살도 미국에서는 중요한 보안사안으로 취급되고 있

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일단 순직자로 분류한 군인사법 

제 조의 제 항은 올바른 규정이지만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54 2 2 “ ,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라는 단서는 자해사망을 배제할 우려를 포함.”
하여 본문의 의도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서는 다만 살인 등 . “ ,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로 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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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제대군인의 사망과 순직인정17. 

제대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와 결정례를 참조하여 순직 인정에 

적극적인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과 해외파병 나아가 군대 안에서의 부상 폭력 심리적 압박 등을 경험하, , , 

고 깊은 외상을 가진 퇴역군인들이 후유증으로 사망 또는 자해사망한 사례들이 

국제적으로도 널리 보고되고 있다 한국은 년의 동족간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군. 3

인 및 퇴역군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국가정책적으로 

시도한 적도 없다 특히 퇴역군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 

히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 이후에 발생한 퇴역한 군. 

인 또는 예비군의 후유증 사망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자해사망 등을 보훈대상으로 

인정한다 한국도 고엽제 피해자월남전 참전자 남방한계선 근무자 고엽제후유증 . ( , , 

자녀를 위해 법제를 마련하여 퇴역군인의 고통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퇴역군) . 

인의 사망과 군복무 관련성에 있어서 사망한 퇴역군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보훈정

책이나 법원칙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군복무에서 발생한 질병의 악화나 군복. 

무중 발생한 부상이나 상이의 악화 군대체험과 관련한 트라우마의 악화로 인한 , 

사망은 업무와 관련한 사망이므로 보훈당국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퇴역군인

의 비정상적인 죽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퇴역군인의 죽음에 대한 , 

적절하고 의료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사망한 퇴역군인에 우호적인 인정기준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직으로 인정된 퇴역군인의 죽음은 현역군인의 순직에 . 

준하여 예우해야 할 것이다.

권고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입장 조정18. , 

현재 군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 국방부 산하의 전공, 

사상심사위원회 및 군인재해보상심의회 등이 존재하여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릴 

소지가 많으므로 다른 목적292)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한 기구에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92) 군인재해보상법이 순직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군인 사망에 대한 무과실 법정책임을 다루는 것 
이라면 위원회간의 차이도 바람직하고 유족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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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망사고 판정과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방당국의 보수적인 인정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적이어야 

한다 해당부처의 보상금 예산에 맞추어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 

한다 현재의 심사절차와 심사기구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 이중적으로 구. 

성되었다 국방부 산하에는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군인재해보상법에 .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존재하고 국가보훈부 산하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존, 

재한다 군인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순직 판정을 담당하고 있다. . 

동일한 순직인정 여부에 대하여 개의 위원회의 존재는 결함있는 제도설계이다3 . 

심지어 국방부 내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군인재해보상심의회가 상이한 결

정을 내리기도 한다 속히 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 

한정하고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역할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구체화하, 

는 심의기구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군인연금법과 달리 군인재해보상법상 .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국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 순직인

정에 억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의 파생적 조직으로서 과거의 결정

의 관성에 갇혀 있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국방부의 결정과 보훈부의 결정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순직인정이라. 

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 절차가 두 개의 부처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유족은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보훈부가 순직. 

으로 인정한다면 유족의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보훈부가 국방부의 

순직인정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더 많다 두 개의 부처 간에 업무분장이 완결.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개의 부처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현재 . 

상황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쇄신된 보훈법의 

정신을 군인재해보상법 및 여타 보훈법제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순. 

직인정에 관여하는 위원들 역시 이러한 쇄신된 법의 정신을 충실하게 고려하는 

경우에만 기관간의 편차도 줄일 수 있다. 

한편 범죄의 희생 자살 여타 의문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 , 

관련자들이나 부대 지휘관들은 민형사 또는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 

스러운 죽음 앞에서 유족들은 국방부의 판정 과정 전반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재

판하는 행태로 간주하고 국방부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 따라서 순직 .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조직을 국방부 외부의 제 기구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3

직하다 군인의 순직을 판정하는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의 기구 또는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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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앞서 말한 결정의 상충성을 회피하고 장점. 

을 가질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쇄신된 보훈법리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동시에 유족들은 심사과정에서 발언하고 이의를 . 

제기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들을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는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중 사망에 대, 

한 우호적인 처우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권고 보상의 정도19. 

보훈법제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원칙을 활용하여 보상액수와 기간 등과 관련하, 

여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정하도록 하였다.293) 일률적인 액수의 지급을 지 

향하고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상향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대만은 . 

전사 순직 일반사망을 구분하고 보상 정도를 차등제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현, , . 

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간의 격차도 이러한 방식의 반영이라고 여겨진다 독. 

일도 단일한 법제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사자의 경우 일반 순직보다 많은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쨌든 일반순직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자의 구분을 폐지하고 동일한 보훈급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의 . 

필요는 각종 수당의 형태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보훈법제 안에서 의. 

무복무중인 군인의 순직 인정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직업군인의 일반사망의 경우. 

에도 보훈급부를 제공하거나 조기에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 

중대한 범죄일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라를 범하고 사망한 군인에게 보훈법상 경( )

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감정에 거스를 소지는 있다. 

293) 국가유공자법 제 조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7 ( ) , ①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 
다.
보훈보상자법 제 조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    7 ( ) , 

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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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국가배상청구권의 배제 문제20. 

공익상 필요에 의한 보상법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배제조항을 삭제해야 한

다 폐지 전에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부가 청구권 배제에 관한 항변을 정. 

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년 국가배상법에 군인과 군무원 경찰 예비군의 청구권 제한규정을 도입하1967 , , 

고 년에는 이를 헌법적 금률로 격상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국가배상1972 . 

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철폐 요청은 기본적으로 . 

보훈급부의 불완전성 및 불충분성에서 비롯된다 보훈법제가 군인에게 발생할 수 .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보훈법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그 피해를 충분하게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청구권 배제조항을 달리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러. 

한 제한규정은 당시 미국의 연방불법행위청구법을 모방한 것이었다 미국은 당시 . 

세계의 경찰로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원활한 징모병제를 위하여 국가의 무과

실책임까지 제도화하였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국가와 군인 상관과 부하간의 소, , 

송을 군대의 기강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법행위 청구권을 배제하였다 어. 

쨌든 한국의 보훈제도는 미국의 보훈제도에 견줄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미국의 배

제조항을 동원해서 정당화할 수도 없다 더구나 특히 다른 모든 직역이나 업무영. 

역에서 보상과 배상이 각기 다른 청구권의 논리로 인정되고 제도화되어 있는데 

군인 경찰 예비군에 대해서만 그러한 청구권의 중첩적 발생가능성을 배제하는 , ,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또한 미국의 전투원 조항 은 전시와 . (combatant clause)

평시를 불문하고 군인에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의 법제는 왜 경찰까지 

포함하는지도 설명하기 곤란하다 또한 현실에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먼저 행사. 

한 다음에 보훈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따라 기

회주의적으로 작동한다는 양태도 보훈제도의 정신에 반한다.294)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배제조항을 속히 폐지하고 폐지 전이라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 

부가 청구권 배제에 관한 항변을 정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하고 보훈당국도 , 

사실상 사문화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294)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 
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대법원 선고 두 편결. 2017.2.3. 2015 6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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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국립묘지 안장21. 

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생존하였더라면 중형이 선고되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사망한 군인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사망의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자해사망한 병이 순직으로 인정되어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안장 문제중 가장 어려운 문제

가 해결되었다 실제로 국립묘지법에 따라 년 이상 군복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10

도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복무중 사망한 군인 모두

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군인사법 제 조의 제. 54 2 2

항에 따라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인정된다면 여전히 고

려해야할 사안은 의무복무기간을 경과하였지만 년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10

군인의 일반사망이다 이러한 직업군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복무중 사망한 직업군인에게 안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후 자해사망한 군인에게 국립묘지 안

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충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 또한 이미 국립묘. 

지 안장자격을 갖추었으나 중대한 범죄내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하( , , )

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안장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를 저질. 

렀음에도 여타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발

생한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중대한 인권범죄에 동참한 사람들. 

은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 국림묘지는 야스쿠니 신사와 같은 전범들을 . 

기리는 장소로 타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 장 군인의 인권증진 제도 개선 방안4

권고 군인권보호관의 방문조사권 관련 개선22. 

군인권보호관의 조사권한의 핵심은 방문조사권인데 방문 대상 부대의 장에 대

한 사전통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이 방문중단 요구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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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 부분도 폐지되어야 한다.

군 외부에 있는 군인권보호관에게 인권 사건의 조사상 가장 핵심적인 조사방법

은 방문조사이다 현 국가위원회법은 수시방문에 관해서는 해당 부대의 장에 대. 

해서 불시방문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사전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를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불시방문은 군인권. 

보호관 본인 또는 인권위원이 방문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한하여서라도 사전통지

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전통지는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할 여지를 남겨주며 조. 

사에 대한 신뢰도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사전통지제 외에도 방문조사에 대해 국. 

방부장관이 중단요구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도 곤란하다면 적어도 군인권보호관 본인 또는 인권위원이 방문하는 . 

경우에 한하여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중단요구권의 방법이 아니라도 군사상 기. 

밀 유지 목적은 다른 방법 예컨대 조사자에게 기밀 사항임을 통지하고 기밀 유, 

지 책무를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권고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집중력 및 관련 인력 보강 필요23.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사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을 보강하고 보호관, 

실의 인력을 현재보다 수 배 증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 중의 인으로서 인권위원3 1 , 

회가 담당하는 다른 모든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가운데 군인권보호의 역할을 겸

하고 있다 이는 군인권 사건을 충실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상임위원의 . .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권보호관이 다른 인권업무의 부담을 덜고 사실상 

군인권보호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 

대 방문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조사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명인 보조인력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병력 대비 비율로 독일의 수준25 . 

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배의 증원이 필요함을 참고하여 최소한 수 배 이상의 6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권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지위 및 여건 개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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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정규직화하여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여 상담의 질과 효과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강조하였듯이 초급간부 자살 예방을 위하여 가장 ,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병영. 

생활상담관은 년 계약으로 기간제로 임용하고 있으며 년까지만 재계약이 가능1 5

하다 년 후는 무기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재량사항이다 급여는 경력이 쌓여도 . 5 . 

인상되지 않으며 연 회 잦은 근무평가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병영생활전문4 . 

상담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관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여① 

야 한다 일시 사용을 위하여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의 취지에 . ② 

따라 년 사용 이후에는 정규직화하여야 한다 호봉승급 및 적절한 수준의 급2 . ③ 

여의 인상도 보장하여야 한다 근무평가를 연 회로 줄이고 평가 지표를 객관. 2 , ④ 

화하여야 하며 자살자 발생시 이 사항을 상담관의 근무 평가에 반영토록 한 의, 

무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 부대의 장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 ⑤ 

평가권자를 부대의 장이 아니라 그 상급 지휘권으로 하고 부대의 장에게는 근태 

평가만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권고 상담의 비밀보장 및 긴급보호조치 제도의 개선 25. 

 

상담의 접근성의 최대의 장애인 비밀보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통상의 접수 보

고체계에서 부대의 장을 배제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초기부터 긴급보호조치가 . 

적극적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전문상담관의 접근성을 나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비밀 보장성이 신뢰받

지 못하는 데 있다 비밀보호 규정은 있지만 동 규정은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 

록 한 근무평가 기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접수 보고는 부대의 장이 아니라 인권센터아래 자세히로 하도록 하고 보고와 ( )

기록은 공식화된 방식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 지침 위반을 징계사. 

유로 명시하여야 한다 외부 상담소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익명 상담 시스템도 .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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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조치 또는 긴급 보호조치의 요건과 대상도 현재보다 개선되어야 한다 현 . 

행 훈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군인권보호관의 구제와 긴급구제 규정을 본 따서 

동일하게 적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라면 그보다 강화된 보호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구제 조치는 조사 후만이 아니라 조사 중이라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 

경우에는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긴급 보호조치는 요건을 상당한 개연성, “ ” 
대신 상당한 이유 로 방치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경우 대신 즉지 중지시키는 “ ” , “ ” “
데 필요한 경우로 바꿀 필요가 있다 부대관리훈령 제 조의 의 성폭력 사건에 ” . 250 3

관한 사전조치 조항의 예를 참조하여 인권 사건 일반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 ’ 
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권고 인권 사건 접수와 처리 지휘의 중심 기구 마련26. 

인권사건의 접수와 처리 지휘의 중심 기구가 부재하므로 헬프콜센터와 인권센

터를 통합하고 강화하여 인권센터로 전환시키고 그 중심 기구로 삼을 것을 제안‘ ’
한다.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여러 창구가 신청자의 임의에 , 

따라 우연히 선택되고 있다 상담도 제 각각 이루어지고 있고 종결도 또한 같다. . 

이러한 상황은 상담 결과의 편차나 편향을 낳을 수 있고 민원 제기 결과의 불확

실성을 야기하고 신뢰를 떨어뜨린다 고충 상담이나 인권 사건의 취급이 단일한 . 

인권 지침과 정책 아래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를 총괄하는 중, 

심이 필요하다. 

현재 각군 인권센터는 법령에 근거는 없이 임의로 운영되는 안내 센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 헬프콜 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지만 직접 접수 , 

받은 사건에 한하여 감찰부서 등에 이관하고 보고받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

다.

이 두 기관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강화된 인권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 

기관이나 주체가 접수한 모든 인권 사건은 인권센터에 접수사실 보고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센터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 외에도 조사 개입요청을 . ·

받아 부대의 장 또는 감찰 부서에 조사요구등 개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상담관들이 부대의 장에게 상담 사건에 관해 조치 또는 긴급조치 요구를 하

였는데 거절된 경우 인권센터에 개입요청을 하게 하고 인권센터는 이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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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 부대의 장에게 조치이행을 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권고 인권 교육시간 확대 및 전문성 확보27. 

인권교관 및 인권업무조사자 간부 대상의 교육시간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인권 , 

교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군인권업무훈령은 인권교관에 대해서는 일 이상 인권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4 , 

일 이상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간이 과연 충분할지 의문이다 교관 2 . . 

교육에 관해서는 경험 인권 감수성 학습경험 등의 편차를 고려할 때 일, , 10~15

주 기간의 교육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군인권교육 (2~3 ) (

인권단체 공동모니터링 의견서 교관 교육은 강사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기 ). 

때문에 반복학습을 위해서도 전문가의 개별 코칭과 피드백을 위해서도 더 많은 ,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관의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강사의 전문성 안. , 

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강사를 특별한 . 

선발 기준 없이 매번 일회적으로 섭외하기보다는 군인권 상황과 실태 쟁점을 충, 

분히 숙지한 이가 지속적으로 섭외될 수 있도록 강사진 관리 기준과 강사진 확보 

계획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간부대상 교육 즉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대학 학, , ( , 

교 등은 최소 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휘관은 자신이 발) 2 . 

하는 모든 지휘와 명령에 대해 인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결

정할 능력이 필요하다 시간의 인권교육으로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추기 어렵. 2

다 인권 교육 시간을 늘리고 지휘관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특별한 교수법 등을 . 

고안해 내야한다 사관학교와 부사관학교 학군단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 최소한 . , 

한 개 학기 한 과목 정도 인권 과목을 이수케하고 임관 후에도 주기적으로 연수

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 군인권교육 독립 시행 인권 감수성 중심 교육의 필요 28. , 

군인권교육은 군법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록 독립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성교

육이나 법준수교육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 교육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내

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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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권교육은 군 교육체계 내에서 즉 군법교육 중 시행되고 있는데 군“ ”, 
인권교육은 군법교육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권교육. 

의 목적은 군법교육의 목적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한다. 

인권교육은 인지적 내용 외에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 

권 교육은 인성이나 도덕성 교육과도 다르다 인권 감수성 교육은 법비판적 명령. , 

비판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법준수교육과는 양립할 수 없다. . 

오늘날 인권 교육에서 감수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장병들이 . 

문학 작품 등을 매개로 상호 토론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

함으로써 군대 내 인간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권고 성폭력 차별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개선 29. , , 

성폭력 차가해에 대한 제재 기준의 마련 성차별적 인사 제도의 개선을 권고2 , 

하며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죄 병영내 동성애 성적 행, ‘ ’, ‘
위 금지 조항 강제전역 기준 중 성소수자 차별기준 등의 폐지 및 제거를 권고한’ , 

다.

최근 부대관리훈령 개정으로 긴급조치와 차 가해 예방을 위한 절차규정이 도2

입된 것은 고무적이나 이에 관련된 제재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제재 기. 

준이 명시되어야 가해자나 상관의 사건 은폐 시도를 더욱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징계업무훈령의 별표 의 성폭력 등 사건의 처리기. · 3 ‘
준상 기존 성폭력 등 사건 묵인 방조행위 와 나란히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 “ · ” “
위반 및 차 가해행위 차 가해행위의 묵인 방조행위 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2 , 2 · ” .

성차별 예방은 여군에 대한 인사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

어야 한다 보직이나 진급시 여군이 추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은 상사. 

의 성희롱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승진시 여성 할당 비율을 정하· . 

는 등의 방법을 권한다.

군형법 제 조 제 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죄와 관련하여 군대 밖의 합92 6 “ ”
의된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군대 , 

내에 이성 성관계 처벌 규정이 부재하듯이 군대 내 동성 성관계 역시 처벌사유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동 조항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부대관리훈령 제 조 제. 2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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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병영내 동성애 성적 행위 금지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강제전역 기준군‘ ’ . (

인사법 제 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 에서 성소수차 차별 기준을 제거하여야 한47 1)

다.

권고30. 부적응자 입대 배제 조기 전역 및 지원, 

사망사고나 자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입대 배제 조기, 

전역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으며 군은 전역 이후의 복귀지원도 

책임져야 한다.

군은 근본적인 부적응 유발 원인의 제거와 과학적 발견 시스템 확보 군 정신, 

과 전문의 육성 군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배치 확, , 

대 및 전문성 강화 등 부적응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사망사고나 자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으로 입대 배제 조기 전역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 복무 부적응 혹은 군 복무, . 

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얻은 전역 군인에 , ·

대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치료비 부담 사회복귀 지원 등으로 책임져야 한다 징병, . 

대상자의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상황부터 재고되어야 한다 병력 감축은 90% . 

부적응자의 생명권 권리보장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권고 군인지위복무법상 인권 조항의 군인권 보장 수준 강화31. 

군인지위복무법을 개정하여 불법한 명령에의 복종의무의 명시적 부정 안전권, , 

의료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 .

군인지위복무법은 기본권 제한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
됨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경시되어서 아니 됨, ’
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 ‘
관련 없는 명령 불법한 명령은 복종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군인복무, ’ . 

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로 군인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 병 의 급여에 관한 사‘ , ( )兵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권이 명시되어야 한다 의료처우는 신속하고 적절하’ . . ‘
고 효과적인 것이어야 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휴식과 자기계발권 정보접근권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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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영내에서는 종교활동의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영외 활. 

동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제 조 대외발표 및 활동. ( 16 )

는 원칙적 제한에서 원칙적 자유보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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